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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발간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에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을 발간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제1판(2008년)과 제2판(2015년)에 이어 제3판도 여러 연구자와 편집인의 기대에 걸맞

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내외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 · 출판윤리 교육과 정보 매체를 통해 많은 연구자

가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편협도 2006년 출판윤리위원회(초대 함창곡 위원장, 배종우 간사)

를 구성한 이래 연구 · 출판윤리를 주된 교육 사업으로 진행하고 각종 위반 사례를 꾸준히 자문하면서 

대표 사례를 모아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중복출판사례집」(2011년),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

례분석」(2014년)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처럼 2006년부터 의편협이 연구 · 출판윤리 홍보와 교육을 활발

하게 실시한 결과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 의학학술지의 중복 출판과 표절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환자 대상 연구가 부각되면서 연구윤리 심의, 연구 결과 저

장 및 출판 과정에서 환자 개인 정보와 관련된 윤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연구 결

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출판윤리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편협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윤리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편집인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판에서는 기존의 연구 · 출판윤리뿐만 아니라 인체와 실험동물 윤리, 임상시험 등

록과 자료 공유, 환자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연구, 이해관계, 지식재산권 등 출판윤리 투명성 주제를 

두루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필진을 섭외하고 워크숍을 통해 내용을 다듬으면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

고하신 한동수 출판윤리위원장과 김유선 출판윤리위원회 간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시간

을 나누어 기꺼이 기여하신 집필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최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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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 연구윤리

편집인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Bioethics)

생명윤리 관련 체크리스트

•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인간 대상 연구윤리 국제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인체유래물, 유전정보 활용 연구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	연구 대상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집단의 정보를 보호하였는가?  

•	연구에 취약한 대상자가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는가?

1. 생명윤리의 배경

연구윤리는 연구 수행에 관련된 연구 진실성은 물론 연구결과의 출판과 관련된 출판 진실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논문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모든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사항을 가리킨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잘 구성된 연구야말로 윤리적 연구의 선행요건이므로,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윤리는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생명과학 분야의 특성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의학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려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인간 대상 의학 연구윤리 지침인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1]을 

지키며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이 헬싱키 선언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헬싱키 선언뿐 아니라 연구의 종류에 따른 해당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는 2013년 시행된 전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을 준수해야 한다. 

이 장(章)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국제 지침인 헬싱키 선언을 근간으

로 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심

사자 및 편집인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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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연구과정의 윤리

1) 임상연구 설계의 윤리

(1) 관찰연구의 윤리 

관찰연구는 실험연구처럼 연구 대상자에게 물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로, 개인의 정보 보호와 인체유래물 관리가 중요한 연

구윤리 문제이다. 대상자의 정보나 시료를 수집할 당시에 연구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야 하며, 정보의 주

체 또는 시료 제공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관찰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보호 장비(잠금 장치)와 보안장치(암호 접근, 암호화)를 사용하여 인증되지 않은 접근으로부

터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식별 정보 없이도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면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 식별 정보의 삭제가 대상자의 건강상 이익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가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판되

거나 데이터가 유포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실험연구의 윤리 

연구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가 인공적으로 조작되거나 개입되는 실험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찰연구에 비

해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연구자, 연구 의뢰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기관 등 연구 관련 당사자들의 

윤리 준수와 책임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실험연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의 관련 법규를 지키며 연

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을, 그 외의 인간 대상 연구인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위험이나 고통에 노출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 배아, 줄기세포, 유전정보,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

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 인격체인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것

으로, 기본적으로는 해당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으로부터 얻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제한적이라는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특유한 가치를 지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제공, 

이용, 보관, 폐기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체유래물 연구는 인체

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2013년 시행된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 유전자 관련 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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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되어 있던 생명윤리 정책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까지 생명

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임상연구 대상자의 윤리

(1) 대상자 선정 윤리

중재나 개입이 포함되는 실험연구는 물론, 관찰연구에도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는 대상자가 자

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충분한 이해력과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상 관련 윤리

여기에서의 보상은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면서 소모한 시간이나 노력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의미

한다.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여자의 자발성을 소실하게 하는 지

나친 권유나 과도한 보상을 삼가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부당하게 큰 위험이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인간 대상 연구의 필요성과 대상자 보호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

요하다. 

(3) 취약한 대상자에 대한 윤리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서 말하는 취약한 대상자란 여러 이유로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힘든 대상

을 지칭한다. 연구자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취약한 대상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연구 책임자의 피고용인, 학생 등은 주변의 압력에 의해 연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대상자이므로,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는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취

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취약성을 구성하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만 행해져야 한다. 

3. 임상연구에서 개인/집단의 정보 보호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개인의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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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

건의료생명 분야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

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

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기밀 유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설계와 수행, 그리고 연구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적

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가 특정 인종 또는 소수 집단의 인구학적 특징이나 유전적 정

보를 포함한다면 해당 집단에 낙인이나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감안

해야 한다. 

4. 법령과 국가 간 연구윤리 기구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는 직업적, 제도적, 종교적, 정치적, 법적, 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의 생명윤리 환경

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생명윤리가 1950년대부터 뉘른베르크 재판(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및 터스키기 매독 사건(Tuskegee syphilis experiment), 낙태 논쟁, 배아연구 논쟁 및 안락

사 논쟁을 거쳐 형성되었다면[3], 한국의 생명윤리는 1990년대 말 이후 배아연구 논쟁을 통하여 본격화되

었다. 이러한 생명윤리 역사의 시간적 차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두 나라 생명윤리 

제도화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생명윤리는 미국의 1960년대처럼 제도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및 사회운동적 성격의 생명윤리와 종교적 생명윤리, 그리고 정부 제도적 윤리가 

혼재되어 있었다. 2005년 황우석 교수 스캔들 이후 정부 및 학계의 노력으로 확고한 생명윤리를 정착하려

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 않아 한국 고유의 생명윤리적 전문성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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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 연구윤리

동물실험윤리(Ethics on Animal Research)

동물실험윤리 관련 체크리스트

•	학술지 투고규정에 동물실험윤리와 보고지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	�동물실험 계획에 대한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얻은 후 동물실험이 

시작되었는가? 

•	진통ㆍ마취와 안락사 과정이 포함된 경우, 그 방법이 적절하며 윤리적인가? 

•	재료 및 방법이 동물실험에 대한 보고지침이나 권장 사항에 맞게 기술되었는가?

실험동물이 과학 연구에 널리 이용되면서 이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반성도 뒤따랐다. 1959년 영국에서

는 윤리적인 동물실험의 3대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nement)이, 1965년에는 동물 복지의 관점

에서 인간이 사육 관리하는 동물에게 보장되어야 할 5대 자유의 개념(아래 세부 항목 참조)이 제정되었다. 

1963년 미국에서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 지침(�e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이 제정되었고[1], 이 지침에 따라 실험동물을 다루는 각 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가 설치되었다. IACUC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각 기관에서 위에 언급된 

3대 원칙과 5대 자유를 포함하는 동물 복지와 동물실험윤리의 확립을 위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1988년

에는 연구와 교육에 사용되는 농장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연구와 교육에 사용

되는 농장동물도 IACUC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제 IACUC 제도는 국제 표준으로 정착되었다. 우리

나라의 IACUC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동물복지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물실험 및/또는 실험동물관련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에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2]. 

학술지의 논문에도 실험의 설계 및 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위의 동물실험 원칙과 지침의 준수 여부

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동물실험에 대하여 사전에 IACUC의 승인을 받았음을 논문에 명시하

고 나아가서 ‘동물실험연구 보고 지침(Animal Research: Reporting of In Vivo Experiments Guidelines)’에 따

라 세부 내용까지 기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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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임상연구에 대한 보고지침(reporting guidelines)도 하나씩 

제정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 연구[4], 정형외과학 연구[5], 개인 소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한 권고안[6]도 발표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수의학적 관찰연구(observatory study)에 대

한 보고지침도 제정되었다[7]. 

학술지의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의 동물실험이 위와 같은 동물실험의 원칙하에 수행되었고, 관련 내용이 

학계에서 설정한 지침에 맞게 기술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학술지의 편집인이 알아야 할 동물실험의 원칙, IACUC의 역할, 동물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지침

의 세부 내용이다.  

1. 동물실험의 원칙 

1) 실험동물의 범위 

실험동물이란 생의학 연구에서 연구(관찰과 실험), 시험, 교육 및 재료 채취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척추동

물 이상의 동물을 말한다. 개나 고양이, 인간 이외의 영장류, 소형 설치류(mouse, rat, hamster 등), 조류, 파충

류(도마뱀 등), 양서류(개구리 등), 어류(zebra�sh 등)를 포함한다. 또한 개인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농장

동물 및 야생동물도 생의학 또는 수의학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포함된다[2]. 그러나,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하는 유실ㆍ유기동물과 장애인 보조견ㆍ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을 금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24조) [8].

2)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의 원칙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8]. 

(1)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place ment). 

(3)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Reduction). 

(4)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ㆍ진정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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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복지 확보를 위한 5대 자유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8].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기관장이 준수해야 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 25조, 26조, 27조, 28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8]. 각 기관의 연구자는 ‘동물실험 

승인신청서’를 IACUC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관련 동물실험을 시작하여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은 

논문에 포함된 동물실험이 IACUC가 승인한 계획서와 동물실험윤리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IACUC의 

승인번호 확인 등을 통하여 점검해야 한다.   

1) IACUC의 역할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의 방법)에서는 IACUC의 역할을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9].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2)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기준 

국내 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은 IACUC가 동물실험 3대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nement)

을 포함하여 다음 항목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1) 동물실험의 필요성, (2) 대안 방법 검색 및 적

용 여부, (3) 사용 동물 종의 선택 및 마릿수 산출 근거, (4) 고통 및 통증의 평가와 관리, (5) 실험동물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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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진통ㆍ마취 방법, (6) 인도적 종료 시점, (7) 안락사 방법, (8) 동물실험 수행자 평가, (9) 수의학적 관리, 

(10) 기타 고려사항(재해유발물질의 사용, 교육ㆍ실험실습을 위한 동물의 사용, 수술 전후 동물 관리, 농업 

연구와 항체 생산을 위한 동물 실험, 유전자 변이 동물 대상 실험). 특히,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

에는 감각 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정ㆍ진통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

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실험을 일찍 종료하는 시점이 ‘인도적 종료 시점’이다. 동물의 고통과 통증이 시작되기 전, 외적 임상증상

이나 scoring system의 결과에 근거하여 실험을 종료하는 것이 이상적인 종료 시점이다. 연구자는 ‘동물의 

죽음’을 종료 시점의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설치류 안락사의 경우, 마취제를 과량 투여하거나 이산화

탄소 가스를 이용하나, 혈관 내 공기 주입, 근육이완제 단독 사용, 머리 타격 등의 방법은 금지되어 있다. 

3) 동물실험계획의 변경 승인 및 재승인 

연구계획서에 대한 IACUC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에 매년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승인 기간도 3

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는 중에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

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2]. 

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는 내용에 따라 ‘신속심의’ 혹은 ‘정규변경심의’ 절차로 구분하여 처리된다. ‘신속

심의’ 처리 사안은 연구 책임자 또는 실험 수행자의 변경, 실험 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 기간 

연장, 투여 경로의 변경(기 승인된 경로보다 고통이 경감되거나 침습 정도가 적은 경우), 구입 업체 변경의 

경우이다. ‘정규변경심의’ 처리 사안은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 동물 종의 변경 또는 사용 마릿

수의 50% 이하 증가,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료 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의 

변경, 안락사 방법의 변경, 인도적 종료 시점의 변경 및 그 외 실험 방법이 변경된 경우이다.     

 

3. 동물대상 실험 논문의 보고지침(reporting guidelines)

1) 동물실험연구에 대한 보고지침 

‘학술논문에 대한 동물실험 보고지침(Animal Research: Reporting of In Vivo Experiments [ARRIVE] 

guidelines)’이 2010년에 발표되었다[3]. 이러한 지침의 설정은 동물실험 3대 원칙과 동물복지 5대 자유의 

보장을 위한 IACUC의 설치 및 운영에 이은 추가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사용된 동물

의 수와 종, 품종, 성, 유전적 특성; 사육환경 및 관리; 오차를 줄이기 위한 무작위 추출 등을 포함하는 실험 

및 통계처리 방법과 분석기법 등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다수의 생명과학 학술지에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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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시에 이 지침에 따른 점검표(ARRIVE check list)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점검표는 한국어

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이 지침의 일차적인 목적은 편집인을 포함한 논문의 심사자와 독자

가 수행된 동물실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나

아가서 동물실험윤리가 더욱 확실히 지켜지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의임상연구에 대한 보고지침

수의임상연구는 주로 개, 고양이, 말 등의 반려동물이나 소, 돼지, 닭 등의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하

며, 생의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는 구별된다(물론 농장동물이 생의학적 연

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은 일부 수의 분야와 관련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지침이다. 이 지침들은 연구 결과에 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기술로 보고의 질을 높여 관련 학문의 발

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논문의 저자에게는 논문의 

작성에, 편집인과 심사자에게는 논문의 심사 평가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1)  “Proposed De�nitions and Criteria for Reporting Time Frame, Outcome, and Complications for Clinical 

Orthopedic Studies in Veterinary Medicine” [4]: 수의정형외과 임상연구 논문 발표에 대한 보고 지침

으로, 연구(치료) 기간, 치료 결과, 합병증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용어와 개념이 제안되어 

있다. 

(2)  “Completeness of reporting of radiation therapy planning, dose, and delivery in veterinary radiation 

oncology manuscripts from 2005 to 2010” [5]: 수의방사선종양 치료에 대하여 2005~2010년에 발

표된 46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인체 임상논문 보고지침의 준수 여부를 비교하여, 수의(개와 고양이)

에 최적화된 5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로 구성한 보고지침이다. 

(3)  “Issues related to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 and clinical trials using privately owned 

animals” [6]: 개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때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기

관에 IACUC 외에 ‘임상연구위원회(Clinical Research Committee)’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험 

설계, 동의서 확보, 환자 모집, 자료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연구가 민간 연

구비로 수행되는 경우, IACUC의 관여 없이 임상연구위원회가 주관하고, 각종 시료의 소유권은 연구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4)  STROBE-Vet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Veterinary) [7]: 동

물의 보건, 번식, 복지 및 식품안전 분야의 관찰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22개 항목의 보고지침이 제안

되어 있다. 이는 2007년도에 제안된 의학분야 관찰연구 보고지침을 수의 분야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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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 연구윤리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

이해관계 관련 체크리스트

•	투고규정에 이해관계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저자는 이해관계를 편집인에게 보고하였는가?

•	�전문가 심사자가 원고의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도록 편집인에게 

알렸는가?

•	편집인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최종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고 있는가?

•	�편집인은 독자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연구팀, 편집위원, 학술지 관리자 및 발행인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정기적으로 밝히고 있는가?

•	�이해관계의 관리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가?

1. 이해관계 선언의 목적

연구출판윤리에서 이해관계를 밝히는 것은 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해관계는 저자, 전문가 심사자, 편집인 모두가 관련되는 사항으로, 개인적 

친분에서부터 특정 회사나 단체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 

부정행위의 원인이 된다[1, 2].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는 저자들의 이해관계 공개를 촉진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 공개 양식을 개발하였

다(부록 1). ICMJE 회원 학술지들은 이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학술지들도 이 양식을 채택할 것

을 권하였다[3]. 

본 장에서는 2018년에 업데이트된 ICMJE의 이해관계 선언 관련 권고안을 소개하여 연구자와 편집인이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 활용토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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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의 발생

과학적인 논문 심사 과정의 대외적인 신뢰성과 출판된 논문에 대한 신뢰성은 연구의 계획, 수행, 작성, 

전문가 심사와 출판의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는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

진다[3].

전문가 심사자가 일차적인 이해(예: 환자의 복지 또는 연구의 타당성)를 판단할 때 부수적인 이득(예: 재

정적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은 실제 

존재하는 이해관계만큼 중요하다[3].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재정적 이득, 예를 들면 고용, 자문, 주식 소유 또는 옵션, 사례비, 

특허 및 유료 자문 등이며, 이는 학술지와 저자는 물론 과학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3]. 재정적 이득은 실질적인 상업적 이득(commercial interest)과 상업적 지원(commercial support), 자문비

(consultancy fees)로 나뉘며, 액수와 시기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4]. 이외에도 개인적인 관계, 학문적 경

쟁과 지적 신념과 같은 요소들도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 관계란 친분/반

감, 경쟁/지원, 명성/위협을 모두 포함한다[3].

저자들이 영리/비영리 목적을 가진 연구비 지원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모든 연구자료에 접근하고 분석

하고 해석하는 데 지원기관으로부터 방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언제나 어디서나 독립적으로 논문

을 준비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저자는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를 학술지에 제출하도록 요

청받을 수 있다. 이해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의 한 형태이다[3].

3. 이해관계 참여(관련)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람은 저자뿐이 아니다.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자, 편집위원, 편집인 등 심사와 출

판에 관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본인이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논문 심사 및 출판

의 모든 과정에서 잠재적 이해관계로 볼 수 있는 모든 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3].

1) 저자

저자는 어떤 유형이나 형식의 원고를 제출할 때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되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모

든 재정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부록 1). 개인적 친분이나 신념(종교, 이념), 학문적 성

향, 출판 압력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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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심사자(peer reviewer)

전문가 심사자는 원고를 심사할 때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원고 심사 의뢰를 받았을 때 해당 논문과 이

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바로 알리고 심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즉 논문 심사를 왜곡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

가 있다면 즉각 편집인에게 알려야 하며,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도 해당 논문의 심사자에서 자신

을 제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출판되지 않은 원고의 내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

는 안 된다.

3) 편집인과 학술지 직원

논문의 게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편집인이 논문(저자, 기관 등)과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다른 편집인에게 알리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편집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은 논

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논문을 출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 및 직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진술문을 정기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객원 편집인 또한 이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 

학술지는 추가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논문 게재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제출한 논문의 평가와 관

련된 정책을 진술하여야 한다. 추가 안내사항은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s://publicationethics.org/�les/A_Short_Guide_to_Ethical_Editing.pdf)와 세계의학학술지편집인

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http://wame.org/con�ict-of-interest-in-peer-reviewed-

medical-journals)에서 얻을 수 있다[3, 5, 6].

4. 이해관계 보고

이해관계 관련 기사는 ICMJE 양식(부록 1)과 같은 보조 서류를 이용하여, 저자가 다음의 내용을 신고하

도록 학술지 등에 진술 양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저자의 이해관계; 연구 지원기관, 역할 설명(연구 디자인,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해석); 보고서 작성; 

출판을 위한 보고서 제출 여부 결정; 지원기관이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는 보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저자가 과거에 연구자료에 접근한 적이 있었는지, 지금도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https://publicationethics.org/files/A_Short_Guide_to_Ethical_Editing.pdf
http://wame.org/conflict-of-interest-in-peer-reviewed-medical-journals
http://wame.org/conflict-of-interest-in-peer-reviewed-medical-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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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집자는 결과에 대한 독점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가진 지원기관이 후원

한 연구의 저자에게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진술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

다: “나는 이 연구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졌으며, 데이터의 진실성과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5. 이해관계 발생에 대한 대응

이해관계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해관계가 있다고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선

언하지 않는 것은 부정행위가 된다. 또한, 이해관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

다. ‘투명성’은 유일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독자들 또한 항상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는 출판 전, 즉 학술지 심사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학술지와 출판인은 저자, 심사

자, 편집인과 학술지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분명하게 안내를 해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COPE의 가이드라

인(부록 2, 115–116쪽)을 따라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원고의 출판 단계에 따른 대처법은 다음과 같다[3].

•  원고 출판 전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먼저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저자에게 이해관계 규정을 알린 후 이해관계를 다시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저자가 이해관계를 추가

로 보고하면 이를 표기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  논문으로 출판된 후 독자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먼저 독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저자에게 

우려를 표명한 후 저자로 하여금 설명 및 사과의 글과 더불어 이해관계를 보고하도록 한다. 저자가 

보고한 이해관계는 학술지의 정정기사(correction)에 공지한다. 이해관계가 심각한 경우 출판 취소

(retraction)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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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 연구윤리

인공지능 임상검증(Clinical Valid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윤리

인공지능 임상검증 연구윤리 관련 체크리스트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학습에 사용된 자료의 수집과정과 성격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였

는가?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검증에 사용된 자료의 수집과정과 성격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

하였는가?

•	연구에 이용된 자료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는가?

•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는가?

•	연구시작 전에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을 포함한 연구 계획을 등록하여 공개하였는가?

•	연구논문이 관련 연구보고 및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능력이 필요한 행위를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algorithm)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이다. 그중 기계학습은 컴퓨터의 행위에 대한 논리를 직접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내의 어떤 패턴을 찾아내어(이 과정을 학습이라 한다) 인공지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한 딥러닝(deep 

learning)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공지능 연구를 학술논문으로 발표할 때 윤리적인 기본 요건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여야 한다는 점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점들로 연구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연구의 투명성을 생각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이 책의 해당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 왜 그러한 결과를 제시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black box” 성격이 있으므로, 투명성은 인공지능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다.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된 투명성은 자료의 투명성, 알고리즘의 투명성, 연구수행의 투명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임상검증(Clinical Valid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윤리 | 1716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

1. 자료의 투명성

딥러닝과 같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 기술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학습 데이터

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 데이터에 비뚤림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결

과에도 비뚤림이 발생하며, 학습에 사용된 자료 내에서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반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외부 자료에서는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의학/의료 자료들은 많은 경우 실제 

진료 환경의 다양한 환자와 상황들을 충분히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선택 비뚤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의학/의료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어렵고 비

용이 많이 든다. 둘째, 의학/의료 자료는 의료 기관, 의료 행태, 진료 환경, 진료 도구 및 장비 등에 따라 자료

의 이질성이 높다. 셋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의학/의료 자료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도

록 잘 정제된 자료들에 국한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제 진료 환경에 적용될 때, 특히 학습에 이

용되지 않은 다른 병원의 자료에 적용될 때,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아질 수 있고 서로 다른 병원들에서 다른 

성능을 보일 수 있으며 특정 인종과 같이 특정 환자군의 자료로 학습된 인공지능은 다른 환자군에 적용될 

경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고할 때는 알고리즘의 학습에 사용된 자료와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 사용된 자료의 성격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1]. 이러한 내용은 알고리즘의 

성능이 어떠한 임상적 상황으로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 거기에 어떠한 잠재적 오류, 함정, 그리고 제약

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자료에 대한 기술은 최종 자료의 특징이나 분포를 나열하여 기

술하는 것뿐 아니라 자료가 수집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자료의 수집이 전향적 또는 

후향적이었는지, 자료 수집을 위한 대상 환자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의료기관에

서 얼마 동안 수집을 하였는지, 연속적 또는 무작위 수집이었는지 편의에 따른 임의의 수집이었는지, 자료

를 생성하는 의료장비의 장치 및 기술적 조건에 따라 자료의 성격이 변할 수 있는 경우 어떠한 기술적 요소

들을 사용하였는지, 수집된 자료 중 추가 선별 조건에 따라 일부 자료의 배제가 있었는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전 별도의 자료 가공/처리 과정이 있었는지 등이 대표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항들이다. 학습자료

에는 대량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지만, 의학/의료 빅데이터 수집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전향적 임

상시험의 경우와는 달리 다양한 임의의 자료 수집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자료를 모으려는 경향이 있

어 자료 수집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의 성능을 임상검증

하기 위한 자료라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정보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판단하고자 

하는 진단/질병 상태에 대한 기준진단(label이라 함)을 어떻게 얻었는지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1, 2]. 기

준 진단의 질은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의사의 판단이 기준진단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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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추가로,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이 좋다[1, 3]. 특히, 인공지능의 성능을 임상

검증 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공개하면 여러 유사 알고리즘 간의 성능을 비교 평가해 볼 수 있어 유용하다. 

연구자료의 공유에 대해서는 이 책의 해당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기술은 생

략한다.

2. 알고리즘의 투명성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는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같이 하드웨어 형태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연구를 발표하는 연

구자들 외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3자가 연구 결과를 재현해 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이는 연구의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3]. 따라서 지적재산권이나 상업적 제약

이 없다면 연구에서 평가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논문에 제공하는 등

의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를 제3자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3].

3. 연구수행의 투명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병원마다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기관에서 정확도를 

검증한 후 유리한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보고할 경우 알고리즘의 성능과 재현성을 과장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개발자가 선택해야 하는 여러 변수(hyperparameter라 함)가 

있고, 이 hyperparameter들의 선택이 알고리즘의 성능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원하

는 만큼 정확하지 않아 hyperparameter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이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논문에 선택

적으로 보고한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행위는, 연

구 가설을 먼저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아닌, 이미 얻어진 자료를 후향적ㆍ반복적으로 탐색하여 

우연히 발견된 유리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와 같은 성격의 문제를 야기한다. 유리한 연구 결과들만 선택

하여 논문에 보고하는 문제를 피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과 마찬가지로 연

구 수행 전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을 먼저 등록하여 공개한 후(예, clinicaltrials.gov)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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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2]. 의학/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는 주로 질병

이나 환자의 상태를 진단, 예측하는 형태의 연구로 기본적으로 진단연구 범주에 포함되며, 인공지능과 무

관하게 이러한 진단연구에 대한 전향적 등록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어 있다[4]. 중재적 임상시험과 마찬

가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검증 연구도 학술지에 논문 원고를 투고할 때 연구의 사전 등록을 요구

함으로써 연구 등록을 장려하고 연구수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관련 가이드라인의 활용

연구보고 및 방법론 가이드라인들은 학술논문의 투명성과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검증 연구와 관련된 EQUATOR (Enhancing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health 

Research) Network (http://www.equator-network.org)의 가이드라인으로 STARD (Standards for Reporting of 

Diagnostic Accuracy)와 TRIPOD (Transparent Reporting of a Multivariable Prediction Model for Individual 

Prognosis or Diagnosis)가 있다. 이 두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 연구에 적용되며, 인

공지능의 사용이 환자 진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CONSORT와 같은 중재적 임상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최근 여러 학술지와 단체들이 인공지능 연구에 특화된 연구의 계획, 수행, 논

문 작성, 논문 심사에 대한 안내 논문을 발간하였다[1, 2, 5]. 보다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인공지능 연구를 위

해 이들을 함께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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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 연구윤리

빅데이터(Big Data) 연구윤리

빅데이터 연구윤리 관련 체크리스트

•	학술지 투고규정에 빅데이터 연구 윤리와 관련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	�연구대상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서 특별한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빅데이터 연

구 수행 전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취득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서면 동의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

인의 서면 동의 없이 빅데이터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IRB로부터 개인정보 제

공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	�빅데이터 연구자에게는 빅데이터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는가?

•	�빅데이터 연구자에게는 연구에 관한 기록 보관 의무와 보관 시점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가 있으며 보관 기간 연장 신청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가?

•	�빅데이터 연구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에게는 빅데이터 연구에 대

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와 열람권이 보장됨을 알고 있는가?

1. 빅데이터 연구와 서면 동의 의무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빅데이터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3]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에 수행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연구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 및 절차,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

는 위험 및 이익,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

항,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정확하고 투명하

게 작성하고, 연구 시작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해당 연구의 수행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빅데이터 연구자는 IRB로부터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를 활용하여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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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연구대상자에게 해당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대상자가 정보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후

에 자발적인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연구에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연구대상자’(예, 「아동복지

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하고 이에 따른 자발적 동의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취득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이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연구대상자의 의사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 

위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최우선 순위이

며,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순으로 하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2. 빅데이터 연구에서 서면 동의 면제 조건 

빅데이터 연구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서면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 동의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특정 경우에 한하여 IRB로부터 서면 동의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이때 서면 동의 면제 

조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 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연구대상자

의 대리인의 서면 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즉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연구대상자(「아동복지법」

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라면, IRB로부터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면제

받았어도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으로부터는 서면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3. 빅데이터 연구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IRB 승인 의무  

빅데이터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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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때 연구자는 이에 대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

의 심의를 거친 후 제공할 수 있다. 특별히 빅데이터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4]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익명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대상자

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익

명화’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 식

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1]. 또한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

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 

4. 빅데이터 연구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의무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책임은 항상 연구자에게 있으며 비록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책임이 연구대상자에게 있지 않다[5]. 따라서 빅데이

터 연구자는 빅데이터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데이터 생명 주기(cycle) 전 

단계에 걸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harm)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라

고 정의하며[4],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

다[6]. 빅데이터 연구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

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암호화 등)를 해야 한다. 특별히, 빅데이터 연구 과

정에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7])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5. 빅데이터 연구 종료 후 기록 보관ㆍ파기ㆍ보관 기간 연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빅데이터 연구자는 빅데이터 연구와 관련된 기록(전자문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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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빅데이터 연구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은, 1) 연

구계획서 및 연구에 대한 IRB 심의 결과, 2)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 동의서 또는 IRB의 서면 동의 면제 

승인서,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현황, 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ㆍ감독 결과를 포함한다. 보관 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와 관련

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4]. 개인정보가 전자

적 파일 형태라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며,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라면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개인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빅데이터 연구자는 IRB의 심

의를 거쳐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빅데이터 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 보장 

빅데이터 연구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이 요구된다. 빅데이터 연구자는 연구대

상자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특정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

여 프로파일링(pro�ling)을 위한 적절한 수학적 또는 통계적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8]. 특히 개인정보를 부

정확하게 만드는 요인을 바로잡고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이해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연구대상자의 인종이나 

민족 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나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유전적 상태나 건강 상태, 또는 성적 취향에 근거

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차별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8]. 

연구대상자에게는 참여하는 빅데이터 연구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와 열람권

(right to access)이 보장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빅데이터 연구대상자는 본인 정보

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빅데이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

다. 빅데이터 연구자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와 직접 대면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를 심의한 IRB

를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때 빅데이터 연구자는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

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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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 연구윤리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체크리스트

•	학술지 투고규정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	논문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과학적 목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 출판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

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하였는가? 

•	환자의 출판 동의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였는가?

인터넷에 기반한 지식정보의 전달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정책이 활발

해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학술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발효된 유럽 연합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1]은 모든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명문화하고, 이의 철저

한 준수와 함께 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의 동의가 철회되면 즉시 개인정보의 사용을 중

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는 학술지에 개인의 동의 없이 가계도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

는 사진 등을 게재하지 못하며, 반드시 게재해야 할 경우 완성된 논문에서 노출되는 형태 그대로를 연구 참

여자에게 보여주고 출판에 대한 동의를 취득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부모나 법정 대리인

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학술지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법 

규정의 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시급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는 연구 

참여자 보호에 대한 권고[2]를, 영국 출판윤리협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는 증례보

고 출판 동의서에 관한 학술지 지침[3]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

다. 환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 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출판할 수 

없다. 환자의 불필요한 세부 개인정보는 가능한 생략한다. 단, 과학 정보로서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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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결하다면 출판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

다. 이때 환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으로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2].

동의서 양식에는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서명을 받는 곳에도 환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서명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하며, 환자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또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하

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학술지는 이러한 출판동의서를 다양한 언어로 연구자에게 제

공해야 한다[3].  

학술지 편집인은 연구 대상자로부터의 동의서 취득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반드시 학술

지 투고규정에 포함하고, 게재 논문에도 정보에 입각하여 환자(또는 법정 대리인)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표시해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은 개별적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

되, 보관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식별이 우려된다면 저자가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대신 규정

에 따라 동의서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논문에 표시하도록 한다[2]. 한편, 환자의 익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처리 과정에서 편집인은 원래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즉, 학술지가 사례 발표를 포함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고할 때는 대상자(환자) 동의서 관련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논문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2]. 

환자 식별이 불가능한 이미지라면 이를 사용하기 위해 동의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환자 미식별 

이미지의 종류로는 엑스선 사진, 초음파 사진, 병리 슬라이드, 또는 복강경 이미지 등이 있는데, 이때에도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나 문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출판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단순히 

눈을 가리거나 얼굴을 뿌옇게 처리하는 것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4].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Science Citation Index, MEDLINE, Scopus 등을 비롯한 여러 학술지 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학술지의 체제와 관련된 기본 항목 가운데 윤리적 요구사항이 잘 기술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 등재 조건의 중요 심사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일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연구 대

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학술지의 등재 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학문의 전파가 내용의 공유와 전달을 통한 지식 습득이란 점을 생각

해 볼 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내외 학술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고 지속적으로 

색인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투명성 기준에 맞게 학술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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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 연구윤리

위조/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위조/날조, 변조, 표절 관련 체크리스트

•	위조, 변조, 표절 외의 다른 관행도 연구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연구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지위가 위협받아도 연구 부정행위를 보고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	윤리적인 글쓰기를 숙지하고 있는가?

•	연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편집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	다양한 연구 부정에 대한 적절한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가?

•	학술지 투고규정에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

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

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리고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

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1]. 미국 연방정부는 연구를 제안, 수행 또는 검토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의 위조/날조(fabrication), 변조(falsi�cation), 혹은 표절(plagiarism)의 세 가지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는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연구 기록에 해를 끼치며 연구 과정을 왜

곡하는 동시에,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기관, 또는 전

문가 집단은 심각하게 부적절한 연구 부정행위를 식별하고 이를 다루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미국 공공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 PHS)과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매년 

평균 20~30건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여 10,000명의 연구자 당 1건 미만의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였는데, 

이렇게 확증된 사건의 숫자로만 판단하면 연구 부정행위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범죄 및 기타 부적절한 행동의 특성상 연구 부정이 의심되어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는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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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든 위법 행위는 연구 지원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를 심각하게 살펴보고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1. 위조/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1) 정의

우리나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는 “위조”를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로, “변조”를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

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1]. 이는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연구진

실성위원회(O�ce of Research Integrity, ORI)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동일하다. 다만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

하려면 일반 관행에서 심각하게 벗어나야 하고, 의도적이나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조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위조/날조, 변조, 또는 표절 등의 연구 부정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연구 관행에서의 잘 문서화된 중대한 이탈”이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2].

2) 책임있는 연구

ORI는 연구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듯이 모든 과학 조사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 역시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되게 정보를 전달하고 약속을 존중하는 정직성(Honesty)”, “연구 결과를 명확하게 보

고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정확성(Accuracy)”,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를 피

하는 효율성(E�ciency)”,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부적절한 편향을 피하는 객관성(Objectivity)”과 

같이, 모든 연구자들이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공유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 책임 있는 연구란 

연구에서의 무결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에 대한 헌신을 토대로 구축된 연구를 말한

다[3].

201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연구 진실성 세계 회의(World Congress on Research Integrity)에서

는 ‘책임 있는 연구 출판: 저자를 위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였는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에 소개하였던 연구 진실성의 기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위조/날조와 변조는 이들 요건 중 정직성과 관련된 문제로, 연구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아래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4]. 

(1)  연구자는 위조/날조, 변조, 또는 부적절한 자료 조작 없이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제시해야 한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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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예: 현미경 사진, 방사선 사진, 전기 영동 젤 사진)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방법을 기술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출판물은 다른 연구자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3)  연구 보고서는 완전해야 한다. 불편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자 또

는 후원자의 가설이나 해석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발견이나 결과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4)  연구 자금 제공자와 후원자는 그들의 제품이나 지위에 불리한 결과의 출판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연구자는 후원자가 결과의 발표를 거부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안보 문제로 정부가 기밀로 분류한 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5)  저자는 제출했거나 수락 또는 출판된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필

요한 경우 저자는 편집인과 협력하여 정정 기사 또는 논문 취소를 발행해야 한다.

3) 편집인의 역할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 따르면 편

집인은 학술지에 제출되거나 게재된 원고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추적하고 이미 게재된 사기성 논문을 취소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편집인에게는 완전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과학적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책

임은 없으며, 연구가 수행된 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진다. ORI는 편집인들이 사기성 

논문 원고의 제출과 게재를 줄일 수 있는 다음 정책들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편집인은 (1) 의

심되는 원고의 보고, (2) 의심되는 원고의 처리, (3) 공동저자 서명, (4) 자료 제출, (5) 원고 검토, (6) 수정 및 

취소의 제출 및 게재 등에 대한 정책, 절차, 지침 또는 요건을 개발하여 연구 무결성을 촉진할 수 있다[5].

영국에서는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이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를 구성하

여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COPE는 ‘부정행위의 진술(allegations 

of misconduct)’을 포함한 10가지 핵심 관행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관행이란 출판윤리의 가장 높

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학술지와 발행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관행을 말한다. COPE에서는 이들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언을 포함한 사례, 일상 업무 안내, 주제별 쟁점에 대한 교육 모듈 및 이벤트 

등을 제공한다[6]. 

COPE 웹사이트에는 위조/날조, 변조와 관계된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다. 이중에는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편집장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지침, 연구 진실성 케이스에 관한 연구기관과 학술지의 협력에 관한 지침

이나, 게재된 논문에서 이미지 조작이 의심될 때, 제출된 원고에서 자료 조작이 의심될 때, 출판된 원고에서 

자료 조작이 의심될 때 활용할 수 있는 흐름도(�owchar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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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우리나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는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

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살피고,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

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며, “3. 행위자의 고의, 연구 부정행위 결과

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야 한다[1].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으므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연구기관은 

연구 부정행위 조사위원회 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표절(plagiarism)

1) 정의

우리나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서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

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A.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

하는 경우, B.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C.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D.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

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1]. 

ORI는 표절을 타인의 생각, (연구) 과정, 결과, 혹은 단어를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도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위조나 변조와 마찬가지로, 정직한 오류나 의견의 차이는 

제외한다[2].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의 절도나 유용(연구비 심사나 원고 리뷰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획득한 

아이디어나 독특한 방법의 무단 사용 포함), 타인의 저작물을 상당 부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포함하

지만, 저자 자격이나 신용 분쟁(authorship or credit disputes)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흔히 사

용되는 방법론이나, 이전 연구를 설명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의 제한된 사용은 추적하지 않는다. 

자기 표절(self-plagiarism)은 연구자가 과거에 썼던 글이나 자료를 다른 문헌에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적

절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자기 표절은 이중 게재에서 텍스트 재사용(text recycling)까지 

넓은 부분을 포함하는데, ORI는 자기 표절을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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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절 예방을 위한 글쓰기

ORI의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중 윤리적 글쓰기에 대한 교육적 안내서가 있다. 이중 표절 

예방을 위한 글쓰기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7].

(1) 항상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기여를 인정한다. (2) 다른 출처에서 그대로 가져온 텍스트

(verbatim text)는 인용 부호로 묶어야 하며, 출처를 나타내는 인용문을 첨부해야 한다. (3) 타인의 저작물을 

바꿔 쓰거나(paraphrasing) 요약할 때 자기 자신의 말과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다른 저자의 아이디어나 사

실의 정확한 의미를 재현해야 하며, 항상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원문에 대한 상당한 수정을 가하

여 적절한 바꿔 쓰기를 하려면, 언어를 철저히 구사하고 사용된 아이디어와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 (5) 

개념이나 사실이 일반 상식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인용한다. (6) 기존에 출판된 저자 자신의 텍스트를 재

사용할 경우 인용 부호의 사용, 적절한 바꿔 쓰기 등 표준 학술 관례를 따라야 한다. (7) 학술대회나 그와 유

사한 시청각적 프레젠테이션 영역에서도 동일한 투명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비교적 짧게 직접 인용하는 경우는 “공정 사용” 조항에 해당되어 승인이 필요 없

지만,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를 광범위하게 인용하면 기존 관례에 따라 인용을 한다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출판된 논문은 물론 출판되지 않은 원고나 연구 제안서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적절한 인용

을 표시하여 표절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출처에

서 취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은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와 같은 일부 출판인은 승인이 필요 없는 단어 수를 정하고 있어

(400단어 미만의 단일 텍스트 또는 총 800단어 미만의 텍스트) 주의가 필요하다. 표절이나 자기 표절, 심

지어는 일반적인 글쓰기 관행까지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자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지식

을 습득해야 한다.

표절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도 적용되므로 영어로 표현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표절 예방을 위한 윤리적 글쓰기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표절 예방을 위한 학술지의 역할

표절 예방 노력은 저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학술지는 투고규정에 표절의 정의를 포함시키고 표절에 

대한 학술지의 정책을 기술해야 한다.

(1) 표절의 발견

학계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이 표절을 발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논문을 읽는 독자

나 논문의 투고를 받는 편집인,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 모두 표절이 의심되는 문헌을 찾는 데 일정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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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oogle (Google Scholar)과 같은 검색 엔진이나 PubMed 검색 외에 일부 소프트

웨어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내의 동일한 어휘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Similarity Check

와 eT-BLAST가 있다. Similarity Check는 Crossref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표절 발견 도구로, Turnitin사의 

i�enticate 소프트웨어가 Crossref 데이터베이스, PubMed를 비롯한 여러 협력사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되어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검색하여 논문 간 어휘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2) 의심되는 표절에 대한 조치 

현재 심사 중인 문헌에서 표절이 의심되면 심사자는 편집인에게 표절 의혹을 알린다. 이미 게재된 문헌

에 대해 표절이 의심되면 독자가 편집인에게 표절 의혹을 알리게 된다. 편집인은 이러한 의혹을 알려온 심

사자와 독자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조사 계획에 대해 알린다. 증거 문서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전체 증

거 문서를 수집하고, 표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여 명백한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이후의 과

정은 COPE가 개발하여 게시하고 있는 흐름도[8]를 따른다(한국어판: 부록 2). 여기에는 심사자나 독자, 피

해자, 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 상급 연구 책임자, 편집인, 관련된 다른 학술지의 편집인, 저자의 소속 

기관, 정부 기관까지 관여할 수 있으며, 표절 여부 혹은 경중에 따라 문장을 다시 기술하거나 참고문헌의 추

가, 저자의 해명, 게재 불가 판정, 정정기사 혹은 논문 취소의 발행, 연구자 징계 등의 처리로 이어질 수 있

다. 자기 표절인 경우 중복출판 흐름도를 따른다[8].

4) 연구 부정행위 검증 책임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아주 경미한 인용 실수에

서부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과 검증은 쉽지 않다. 앞에 기술한 과정을 거쳐 명백한 표절로 판단되었을 경우라도, 

연구 부정행위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있으므로 대학이나 연구

소 등 연구 기관은 연구 부정행위 조사위원회 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

의 검증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위조/날조, 변조에 기술한 내용과 같이 우

리나라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1]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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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 출판윤리

중복 출판(Duplicate Publication)

중복 출판 관련 체크리스트

•	중복 투고를 하지 않았는가? 

•	상당 부분 겹치는 기존의 출판물이 있는데 이를 인용하지 않고 다시 투고하지는 않았는가? 

•	하나의 연구를 나누거나 덧붙임으로써 출판물의 수를 늘리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	허용되는 이차 출판에 해당하는가?

1. 개념

중복 출판이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

기서 말하는 ‘상당 부분’이라는 단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몇몇 잡지에서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

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장 수술에 대한 6개 학술지의 편집장이 모여서 결정한 중복(이중) 출판의 정의[1]

는 ‘1) 가설이 유사함, 2) 표본 수가 유사함, 3) 방법이 유사하거나 동일함, 4) 결과가 유사함, 5) 최소한 1명

의 저자는 동일함, 6)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음’의 6가지이다. 중복 출판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저의 중복 출판은 더 문

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자료를 이중 계산(double counting)할 수 있고, 한 연구에 부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근

거를 왜곡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복 출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투고할 때 커버 레터에 해당 내용을 명시

하고 관련 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편집인에게 보내는 서신, 학술대회 초록 등의 예비 보고를 

실제 논문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출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학술지의 편집인이 한 논문을 동시에 합동으로 게재하는 것이 공중 보건을 위해 가장 유익하다고 판

단할 때는 동시 발행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개별 논문이 동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꼭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자료로 다른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공공 자료를 이용한 논문 작성, 동일 주제의 체계적 문헌 고찰 논

문 작성 등)에도 분석 방법이나 결론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원고로 간주하며, 결론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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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먼저 투고된 원고에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자료가 동일하고 결론이 유사한 원고가 투고되더라도 편집

인이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럴 때에도 이전 논문에 대한 인용은 필

수이다.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이차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일차 출판 논문을 인용하고 이차 분석이라는 사

실을 밝히면 된다. 

중복 출판은 중복 투고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연구자는 하나의 원고를 언어에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학

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학술지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이중 작업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

기 때문이다. 

2. 중복 출판의 종류

중복 출판의 대표적인 유형 분류로, von Elm 등[2]은 아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1)  두 논문 간에 표본과 결과(outcome)가 동일함: ‘복제(copy)’라고 알려진 것으로, 완전히 같은 논문을 

새로운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이다

2)  표본은 동일, 결과가 상이함: ‘분할 출판(salami publication)’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특히 자료의 분절

(fragmentation)이 문제가 된다. 물론 대규모 임상 혹은 역학 연구로서 명백히 여러 질문을 가지고 있

어서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하기 힘든 경우는 분할 출판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연구

에서 연구 결과가 겹친다면, 이 논문을 하나로 합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분할 출판은 독자로 하여금 개별 연구가 다른 대상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하게 함으로써 근거의 내용

을 왜곡시킬 수 있다.  

3)  표본은 상이, 결과가 동일함: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쓰는 형태이다. 우선 표본 수를 

늘려서 발표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비 논문에 자료를 더 추가하여 완전한 논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논문을 ‘덧붙이기 출판(imalas publication)’이라고 한다.  

4)  표본과 결과가 상이함: 가장 복잡한 유형의 중복 출판으로, 저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3. 텍스트 재활용(text recycling)

텍스트 재활용[3]은 “이미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한 문장의 일정 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흔히 ‘자기 표절(self-plagiarism)’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텍스트 재활용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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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텍스트를 재활용한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연구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기관 윤리위원회(IRB) 제출 서류나 출판되지 않은 연구 계획서, 학술대회 초록집 등과 같이 

정식 출판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 인용을 할 필요는 없으며, 텍스트 재활용으

로 간주하지 않는다. 

텍스트 재활용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데이터 복제는 항상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중복 

출판으로 처리하면 된다. ‘방법(methods)’에 대한 기술 부분은, 대체로 유사한 연구 방법이라면 재활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하지는 않는다. 편집인이 ‘방법’의 내용이 텍스트 재활용에 

해당할지 결정할 때는 다른 논문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지,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하였는지 등을 보고 판단하

면 된다. 종설 논문, 논평, 서신 등 원저가 아닌 문헌에도 동일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이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

중복 출판에 해당하여도 출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차 출판[4](부록 3)이라고 한다. 이차 출판

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저자는 두 학술지 편집인 모두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집인은 일차 출판

물의 복사본이나 재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출판 간격을 둔다(단, 두 편집인이 협상한 경우라면 꼭 그럴 필

요는 없다).

3)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5)  각주 등을 통해서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학술지 이름을 포함한 일차 출판 논문의 서지정보]에 처음 보고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을 인용하여야 한다. 

6)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그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 

등)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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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복 출판에 대한 처리 과정

1) 발견

학계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이 중복 출판을 발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논문을 읽는 

독자나 논문의 투고를 받는 편집인, 논문을 심사하는 전문가 심사자 모두 표절이 의심되는 문헌 발견에 일

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2) 판정

판정의 주체는 개별 학회의 간행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윤리위원회가 될 수

도 있다. 개별 학회에서 중복 출판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산하 출판

윤리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판정의 주체는 중복 출판의 정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ㆍ경미한 중복: 일부 중복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하위 집단, 추적관찰 기간 연장 등)

ㆍ 중대한 중복: 중복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전부 혹은 일부 자료가 동일, 제목이 동일, 과거에 출

판한 논문에 대한 인용 누락, 저자 순서 변경 등 중복 게재 은폐 의혹 등) 

3) 추후 조치

논문에서 중복을 발견하였을 때의 추후 조치는 다음과 같다[5](부록 2).

현재 심사 중인 논문에서 경미한 중복이 발견되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문

에 대한 인용 추가나 중복된 자료의 제거를 요청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중대한 중복이 발견되면 교신저자

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의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예: 고의가 아닌 실수, 투고규정이 

모호함, 초보 연구자)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에서 경미한 중복이 발견되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문에 

대한 인용 추가 등 논문의 수정을 저자와 상의한다. 중대한 중복이 발견되면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논문의 게재를 취소(retraction)한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취소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4) 예방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많은 기관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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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복 출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위에

서 기술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발행한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

분석” [6]에 실린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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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 출판윤리

저자 자격(Authorship)

저자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

•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저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침은 무엇인가?

•	�교신(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로부터 저자 자격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논문 투

고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였는가?

•	저자의 수와 순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저자 자격으로 인한 분쟁에 대처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1. 저자의 자격 요건

1) 저자 자격에 대한 변화의 배경과 추세

저자의 자격 기준은 학술지나 단체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다.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에서는 저자

를 “저작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자신이 수행한 작업

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다른 공동 저자가 각각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여 역할을 확실하

게 구분하며,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이전부터 많은 

학술지가 국제의학학술지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권고 기준

을 따라왔다. 2008년 개정된 ICMJE의 기존 저자 자격 기준에서는 연구에 참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경우, 그리고 논문 최종본에 승인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저자 자격으로 인정해 왔지만, 논문 부정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자가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ICMJE에서는 2013년 개정판을 

발행하여, 이전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논문의 진실성을 책임지는 데까지 저자의 자격 기준을 확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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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MJE의 개정 저자 자격 기준

ICMJE에서는 저자의 자격 요건을 아래 열거하는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정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

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

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가 그 요건이다[1]. 

2. 저자, 책임저자, 기여자

1) 책임저자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학술지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자들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윤리 심의나 임상시험 등록 및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제반 문서를 완비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은 책임

저자에게 있다. 단, 이들 업무를 한두 명의 공저자와 분담할 수도 있다. 책임저자는 논문 투고와 심사 과정

에 걸친 전 과정에서 편집진과 적시에 교신할 수 있어야 하고, 출판 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 있을 경

우 이에 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학술지가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를 요청

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논문의 교신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저자 이외

에 “guarantor”라고 하여 논문의 연구 진실성을 책임지고 보증하는 사람을 표시하기도 한다. 

2) 기여자

ICMJE에서 요구하는 저자 자격 요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저자는 기여자(non-author 

contributor)로 간주한다. 연구비 획득, 연구 과정의 감독, 행정 지원, 원고 정리를 포함한 단순한 원고 교

정, 언어 교정, 최종 원고 교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임상연구에서 저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개별적으로 기여자로 기록하거나 임상 조사자(clinical investigators), 참여 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 등으로 기록하며, 기여자를 기록할 경우 과학 자문(scienti�c advisors), 연구 계획의 정밀 검토

(critically reviewed the study proposal), 자료 수집(collected data), 대상 환자의 치료 및 자료 제공(provided 

and cared for study patients) 등과 같이 그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논문을 투고할 때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에 기여자로 기록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기여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서면 승인을 받아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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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저자의 예

편집인 입장에서 만나게 되는 저자 자격과 관련한 문제는,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에서 

누락되었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로 표기된 경우, 일단 저자가 되었는데 논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당한 저자됨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초청 저자, 선물 저자, 유령 저자

초청 저자는 심사 중 혹은 출판 후 논문의 평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논문에 상당한 기여가 없는데도 저

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물 저자는 해당 분야의 대표나 원로를 그냥 저자로 기재하는 경우이고, 유

령 저자는 저자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자 리스트에서 누락되는 경우로, 제약회사 후원 논문 등에

서 많이 관찰된다. 이러한 유형의 저자는 이전에 빈번하였으나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사망 저자 

공동 저자가 논문 작성과 투고 과정 중에 사망한 경우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 제출

하고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저자 자격의 확보 방법

1) 저자 자격의 확인

학술지 편집인은 논문을 투고 받을 때 공동 저자로 표기된 모든 사람이 학술지가 요구하는 저자 자격 기

준을 충족한다는 것과 저자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논문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

을 확인하고, 저자별로 해당 논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한

다. 또한 저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여자로 간주하며, 투고할 때 이들의 동의서도 받고 

acknowledgement란에 기록한다. 

2) 저자 확인서

학술지에 원고가 투고된 후 책임저자와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고와 관련한 사항을 제출된 원고에 

표기된 모든 공동 저자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 자격과 관련한 분쟁을 사

전에 방지할 수 있고, 저자 자격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관련 저자와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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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헌도의 표기 

많은 학술지에서 저자의 역할을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자의 역할은 크게 개념화(concept), 기

획(design), 감독(supervision), 자원(resource), 재료(material), 자료 수집과 가공(data collection and/or 

processing), 분석(analysis/interpretation), 문헌 검색(literature search), 저술(writing), 검토(critical review) 등

으로 나누기도 하고[2], 이보다 더 세분된 CRediT 시스템(https://casrai.org/credit/)을 사용하기도 한다.  

5. 저자 수와 순서

1) 저자 수와 순서

분야에 따라 저자의 수와 관련한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저자의 순서는 전적으로 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편

집인은 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 논문 작성에서 기여도가 가장 많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 이공계열 논

문에서는 논문에 가장 기여도가 많은 사람을 제1저자로 하고 최종 저자는 대개 연장자인 경우가 많다. 인

문계열의 경우 저자 수가 적어 1인 저자일 때가 많지만, 여러 명일 경우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기도 한다. 알

파벳 순으로 나열되지 않았다면 저자의 순서가 기여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논문 투고 후 저자의 순서

를 바꾸려면 저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고 서명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룹 저자

이공계의 경우 연구의 복잡성 때문에 통상 저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일부 대규모 연구 그룹의 경우 

개별 저자와 함께 연구 그룹을 표기하거나 저자 표시 없이 연구 그룹만 저자로 기재하기도 한다. 연구 그룹

을 적절히 표기하지 않으면 서지 상 인용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진실성에 누가 책임

을 지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룹과 상관없이 개별 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각 학술지는 저자가 연구 그룹으로 표기되는 경우라도 개별 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색인을 만들

어야 하며, 저자 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연구 그룹으로 표기되는 경우 별도로 연구 그룹에 포함되는 

저자에 링크를 걸어 인식하게 한다.

6. 저자 자격과 관련한 분쟁의 예방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준비하고 개념 정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자 자격에 대해 사전에 서로 논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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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중이라 하더라도 저자 자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논의해야 한다. 

저자 자격과 관련한 분쟁은 서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 오해가 생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에 

저자 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이 도움

이 될 수 있다[3].

1) 임상시험 등록

임상시험의 등록은 연구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최근 필수화되고 있는 항목이다. 중재를 사용한 인간 대

상의 연구는 연구 시작 전 임상시험 등록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표시하게 

되므로 사전에 저자 자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2) ORCID, CRediT의 활용

ORCID 등과 같이 저자나 저자 관련 학술활동을 연결한 저자 식별 데이터베이스를 논문이나 연구에 

링크하면 저자의 학문적 성취도를 알 수 있어 신뢰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각 저자의 역할을 

CRediT과 같은 taxonomy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표기하면 저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논문의 투명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7. 저자 자격 관련 분쟁 처리

저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ow chart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owcharts; 한국어판: 부록 2 참조)에 따라 사안

에 맞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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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 출판윤리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전문가 심사 관련 체크리스트

•	저자로서 심사자를 공정하게 추천하였는가? 

•	편집자로서 전문가 심사와 관련한 정책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실천하였는가?

•	심사를 거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

•	심사자로서 편견을 배제하고 심사하였는가?

전문가 심사 윤리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물론, 학술대회에 투고된 초록이나 투고 또는 출판 

전의 논문(preprint), 책자, 연구지원서, 보고서, 자료 등의 심사에 모두 적용된다[1-3].

1. 저자

저자가 논문을 접수하면서 심사자를 추천할 때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심사자, 예를 들어 같

은 기관의 재직자, 스승 또는 제자 관계, 공동 연구자, 공동 연구비 수혜자 등은 추천하지 않는다. 심사 의뢰

가 본인, 혹은 비정상적으로 호의적인 본인의 지인에게 가도록 조작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비호의적일 가

능성 때문에 비추천 심사자로 지정해서도 안 된다. 또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 단지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평만을 얻을 목적으로 논문을 투고해서는 안 된다. 

2. 편집자

편집자는 전문가 심사와 관련한 정책을 투명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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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고 의뢰할 때는 최상의 전문가 평가가 가능한 심사자들을 선정해서 의뢰해야 하며, 심사자와 편

집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편집자가 심사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다른 심사자의 

심사평을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자로 참여함을 밝히고 심사에 참여해야 한

다. 편향된 심사자 선정은 피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심사평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편향된 심사

자를 선정하거나, 논문 심사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특정 심사자에게 논문 심사를 몰아 주는 행동 등이 있

다. 심사자 평가 및 보상과 관련해서, 심사 결과(review product)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자에 대한 적절

한 보상(reviewer recognition)을 고려한다.

3. 심사 의뢰를 받은 연구자

심사 의뢰를 받은 연구자는 전문 연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즉, 본인이 기존에 

제출하였거나 향후 제출할 논문에 대해 다른 전문 연구자의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치며 얻는 무형의 이득

을 감안하여 학술계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편집자에게 자신의 정확

한 전문 분야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를 제공한다. 

심사 제안을 받으면 우선 편견 없는 평가가 가능한지 자문해 봐야 하는데, 심사 제안을 거절해야 할 경우

는 다음과 같다. 1) 심사 제안을 받은 논문이 다루는 분야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이다. 모호한 경

우에는 편집자와 논의한다. 2)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적, 금융적, 지적, 전문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 갈등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3) 저자와 같은 세부 조직에 재직하거나, 스

승, 제자 관계인 경우, 공동 연구자 또는 공동 연구비 수혜자라면 거절해야 한다. 4) 주어진 기한 안에 심사

평을 제출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심사 제안 거절 사유가 된다. 

자신이 진행 중인 연구나 준비 중인 논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또는 심사평 제출 의사 없이 논문 내용에

서 아이디어를 얻을 생각으로 심사 제안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심사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가능하면 적절한 대체 심사자를 추천한다. 하지만 역시 이 과정에서 편향된 심사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특정 대체 심사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4. 전문가 심사자

심사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심사 수락 및 착수 전에 해당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 범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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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방법, 심사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한다. 2) 편집자와 상의하지 않고 저자와 직

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 3) 심사 중 얻은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이나 불이익, 명예 훼손을 위해 사용

해서는 안 된다. 4) 심사 중에는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논문과 관련된 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5) 편집자

와 상의해 허락을 얻으면 제3자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를 도와준 해당 연구자의 지

적 노력과 할애한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조처한다. 6) 심사 결과가 저자의 국적이나 성별, 종교

적ㆍ정치적 신념을 비롯한 기타 특징, 논문의 출처,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7) 심사 중에 미리 고지되지 않은 이해관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학술지 편집자와 상의하

고,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일시 중지한다. 8) 전문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심사가 불가능

하거나 심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어진 기한 내에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편

집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이중 눈가림(double blind) 전문가 심사 학술지에서 논문 평가 중에 저자를 인

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면 바로 편집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방법을 논의한다. 10) 

이중 투고와 같은 저자의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도 바로 편집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개인

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도록 한다. 

5. 심사평 작성 윤리

심사평은 논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비평이어야 하며, 구체적 비평과 

함께 근거 문헌을 제시해서 편집자의 결정을 도와야 한다. 전문가의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근거 없이 혐의

를 제기하거나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사평, 적대적이거나 경멸조의 심사평은 금기이다. 또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자에게 논문 작성에 사용한 영어에 대한 과도한 지적은 삼간다. 저자의 주장을 보완할 추

가 분석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도한 추가 연구 요청은 피해야 한다. 논문에 심사자

의 연구 경쟁자에 대한 기술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과도한 비평이나 불공정한 부정적 언급 역시 피해야 할 것

이다. 논리적 근거도 없이 자신 또는 관련 연구자의 논문 인용을 권유하는 행위도 윤리적이지 않다. 고의적

인 심사평 제출 지연도 피해야 할 일이다. 심사평과 추천 사항(accept/revise/reject)은 같은 맥락으로 일치해

야 한다. 편집자만 볼 수 있는 비평란(con�dential comments)에 기술하는 내용이라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

는 내용이나 적대적, 경멸조의 근거 없는 혐의 제기는 피한다. 심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도 심사에 참여했다

는 점은 계속 비밀로 한다. 수정 논문이 접수되어 다시 심사 의뢰가 오면 가능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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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 출판윤리

이미지 조작(Image Manipulation)

이미지 조작 관련 체크리스트

•	학술지 투고 규정에 이미지 조작과 관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	투고한 그림이나 사진에 어떤 형태로든 수정을 한 경우 이를 별도로 기술하였는가? 

•	이미지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수정하지 않은 원본 이미지를 제출할 수 있는가? 

•	이미지 조작을 밝히지 않으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은 연구 결과에 문제를 초래해 논문의 가치를 잃게 하고, 나아가 학문을 

오염시키는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위조, 변조, 표절이 이에 해당하는데, 교육부 훈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도 위조, 변조, 표절 등을 포함하고 있다[1]. 

논문에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결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이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논문에 삽입될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기술의 

발달로 포토샵(Adobe Photoshop)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상도와 선명도의 조정을 비롯한 관련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작 역시 쉬워졌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연구자가 발표한 이미지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윤리 위반인 위조, 변조, 표절 행위가 모두 이미지 조작의 행태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e O�ce of Research Integrity (ORI)에서 제시한 <이미지 발표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in Image Processing; https://ori.hhs.gov/education/products/RIandImages/guidelines/

list.html)>에서는 “이미지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연구 결과를 나타내야 하며, 약간의 이미지 수정은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과 왜곡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매우 불명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지를 수정한 경우 이를 밝히지 않으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ORI에서 확인했던 연구 부정행위의 67%가 이미지 

조작과 연관되었음을 밝혔다[2]. 

https://ori.hhs.gov/education/products/RIandImages/guidelines/list.html
https://ori.hhs.gov/education/products/RIandImages/guidelin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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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2014년까지 40개 과학 저널에 출판된 20,621편의 과학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82편의 논문(3.8%)에서 조작된 이미지가 발견되었고, 심각한 이미지 조작이 가장 많이 실린 학술지는 오픈 

액세스 출판인 PLOS ONE이었다[3]. 조작된 중복 이미지의 유형은 단순 중복, 이미지 재배치, 이미지 변조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미지를 자르거나 배경을 깨끗하게 없애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학술지 편집인들은 투고 규정에 이미지 조작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 학술지에서는 이미지 조작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논문을 제출할 때 그림, 사진에 어떤 형태로든 수정을 한 경우 이를 기술해야 하고, 제출된 이미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수정하지 않은 원래 이미지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지 조작을 밝히지 않으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음도 고지해야 한다. 

최근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도 출간이 완료된 논문에서 

이미지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제시하였다[4].

이미지 조작은 학술지의 질을 저하하고 결과를 왜곡하지만, 편집자나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미지 조작의 형태를 파악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소개되었다[5]. 아래 표 1에 이미지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의 웹사이트를 나열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논문이 출간된 후에도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미지 조작이 의심되는 논문에 대한 

글을 올리는 웹사이트가 있고[6], 저자가 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학술지에서 재조사해서 논문 철회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자뿐 아니라 학술지 편집인들도 유의해야 한다. 

표 1. 이미지 조작 확인 웹사이트

No. Institution URL

1 Forensic Tools of The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https://ori.hhs.gov/forensic-tools

2 Image Data Integrity, Inc. http://www.imagedataintegrity.com

3 VerifEye of Research Square https://bit.ly/2PFqHsD

4 Image and Data Analysis Core (IDAC) at 
Harvard Medical School

https://idac.hms.harvard.edu

5 법영상분석연구소 http://www.imageid.co.kr/default/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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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작(Citation Manipulation)

인용 조작 관련 체크리스트

•	적절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것은 저자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알고 있는가? 

•	인용 조작이 일종의 과학적 위법 행위(scientific misconduct)임을 알고 있는가?

•	인용 조작의 유형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	모든 인용 권유가 비윤리적인 행위는 아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	꼭 인용되어야 하는 논문들이 참고문헌에서 빠지지는 않았는가?

1. 참고문헌 인용이 왜 중요한가?

논문을 인용하는 것은 학문적인 저술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논문들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함

으로써 현재의 지식을 소개하고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

한 이를 통해 학문적인 주장에 대한 권위를 세울 수 있다. 논문에 인용하는 문헌의 선택은 저자의 학술적인 

견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저자의 학술적인 자율권에 해당한다. 

2. 인용 조작(citation manipulation)이란?

1975년에 Thomson Reuters에서 처음으로 Journal Citation Reports (JCR)를 발표할 당시, ‘인용 지수

(citation index)’를 “한 논문과 서로 인용 관계에 있는 다른 여러 논문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뜻하는 지수”

라고 설명하였다. 즉 한 논문이 다른 여러 논문을 인용하고 또 인용됨으로써 저자 또는 연구 그룹 간에 의

미 있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용 지수가 점차 과학 분야에서 “과학의 양과 질”을 의

미하는 척도로 작용하게 되면서, 학술지가 갖는 대외 평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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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높이려는 여러 노력과 함께 부작용도 초래되어 Science Citation Index (SCI)/SCI-Expanded (SCIE)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journal metrics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2013년 미국 세포생물학자들을 중심으로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DORA) 선언이 발표되었는데(https://sfdora.org), 주요 핵심 내용은 과학적 연구 산물을 평가하는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Web of Scienc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의 편집인은 등재를 위하여, 이미 등재된 학

술지의 편집인은 학술지의 평판을 올리기 위하여 인용 지수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

이며, 따라서 많은 편집인이 이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인용 조작이란 편집인이나 심사자 등이 학술지의 인용 횟수를 늘리고 나아가 인용 지수를 높이고자 저

자에게 특정 학술지를 인용하도록 부적절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인위적으로 인용 지수를

높이기 위해 행하는 여러 행위를 의미한다[1–3]. 이렇듯 인위적으로 인용을 조작하는 것은 과학적 중요성

을 흐릴 뿐 아니라, 편집인 윤리에도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특히 인용 조작이 편집인과 시니어(senior) 연구자 간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젊은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가 받아들여진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용 조작은 일종의 ‘과

학적 위법 행위(scienti�c misconduct)’라고 평가된다. 

3. 인용 조작의 유형

1) 강제적 인용(coercive citation)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편집인, 또는 심사에 관여하는 사람이 논문의 저자에게 해당 학술지, 또는 발행인

이 동일한 다른 학술지의 인용을 요청하는 경우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용 조작의 형태이다. 강제적 인용은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인용 권유가 아니고, 저자로 하여금 논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학술지나 

논문을 인용하도록 한다. 또한 연관성이 있는 논문이나 저자,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시사하지 않으며, 단순

히 저자들에게 특정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라고 지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저자들은 인용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편집인의 권유를 따를 수밖에 없

게 된다. 

2) 논평(editorial)

편집인들이 논평을 작성할 때 해당 학술지의 논문들을 부적절하게 많이 인용하는 경우도 인용 조작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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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포함된다.

3) 심사자 권유(reviewers’ suggestion)

심사자가 저자에게 본인의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인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이다.

4) 자가 인용(self-citation)

저자가 논문에 자신의 논문을 부적절하게 많이 인용하는 경우도 인용 조작의 범주에 포함된다. 저자의 

자가 인용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인은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5) 인용 주고 받기(citation swapping)

여러 연구자 및 동료 집단이 상대방의 논문을 인용해주기로 동의하고 정기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4. 우리나라에서 인용 조작의 예

우리나라의 많은 학술지도 Web of Science에 등재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한 편

집인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SCIE 등재를 위해 인용 조작을 하는 것은 편집인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잘 알아야 한다. 실제로 2017년에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의 학술지에서 회원들이 SCIE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해당 학술지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경우 인용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의학계뿐만 아니라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의학회에서는 회원 학회들에 

“학술지 참고문헌 인용 장려 제도에 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보내 이러한 비윤리적 인용 장

려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5. 모든 인용 추가 권유가 비윤리적인가?

논문을 작성할 때 저자들은 적절한 참고문헌을 인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편집인이나 심

사자가 보았을 때 꼭 인용되어야 하는 논문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권의 저자들은 아직도 서구 논문들을 주로 인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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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의 논문들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영국 출판윤리

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포럼에서도 심사자나 편집인이 참고문헌을 추가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모두 인용 조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한다[4]. 즉 꼭 인용되어야 하는 논문들이 

참고문헌에서 빠지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임을 명심해야 하며, 자가 인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

적인 평가는 곤란하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내 학술지 인용이 적다고 판단

하여 국내 학술지를 가급적 많이 인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학술지 존중의 차원

에서 인용을 격려하는 것이며 대한의학회에서도 이 정도의 학회 차원 인용 장려 활동은 권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6. 학술지의 등재 자격 상실(title suppression)

2017년 Clarivate Analytics사(社)에서는 학술지의 IF는 학문적 교류에서 학술지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매

우 중요한 지표로, 인용 조작 행위로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선언하면서 매년 직전 연도의 인

용 분석을 통해 JCR에서 학술지가 탈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즉 학술지의 자가 인용이 지나치게 많거

나 인용 몰아주기(citation stacking) 등이 밝혀질 경우, 1년 동안 학술지를 탈락시키고 다음 해에 다시 평가

한다는 것이다. 

7. 결론

논문 작성에 있어 참고문헌을 통한 다른 논문의 인용은 연구 내용의 학문적인 완성도를 위한 것으로, 적

절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것은 저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편집인이나 심사자는 논문의 참고문헌이 적절

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학술지 평판을 높이기 위한 인용 조작은 과학적 위법 행위

임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강제적 인용은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절대적으로 금한다. 

하지만 모든 인용 권유가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며, 꼭 인용되어야 하는 논문들이 참고문헌에서 빠지는 것

도 옳지 않은 일임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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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I : 저작권과 자료 공유

저작권(Copyright)

저작권 관련 체크리스트

•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출판 허락을 받았는가? 

•	저작물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	�출판 또는 전자출판의 경우 이중으로 출판함으로써 다른 출판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가? 

•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출처를 명시하였는가?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식재산

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ㆍ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

적 발견,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

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

이라는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저작권법」 1조). 그러

므로 저작권법은 일차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

법」 2조 2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인간의 지적ㆍ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타인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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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에 직접 의거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든 것이면 창작성이 있다고 본다. 저작

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한 저작자가 치료 방법

에 관한 논문을 썼다면 그의 저작권은 그 논문에 대해 존재하며,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논문을 

복제하여 판매하였을 때는 저작자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논문 속에 들어 있는 아

이디어 또는 기술 이론을 이용하여 치료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저작권 보호는 아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의미하며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타인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즉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

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복제권ㆍ공연권ㆍ공중송신권ㆍ전시권ㆍ배

포권ㆍ대여권ㆍ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법

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권은 특약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저작권법」 45조). 타인의 저작

물을 출판(복제ㆍ배포) 또는 전자출판(복제ㆍ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복

제ㆍ배포ㆍ전송 등에 관한 권리 처리(이용 허락 또는 권리 이전)를 해야 한다.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

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

러나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저작재산

권과는 달리 그 성질상 일신 전속권이다. 이에는 공표권ㆍ성명표시권ㆍ동일성 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저

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하고,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변경ㆍ삭제ㆍ개변 등

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동일성 유지권). 아무리 고쳐진 내용ㆍ형

식ㆍ제호가 원래의 것보다 좋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자나 탈자의 정정이라면 모르되 저작자의 동의 없는 

개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수정ㆍ개변은 저

작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경우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유 사

용(free use)이라 한다.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공

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저작권법」 28조)”,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36조)”. 다만,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용자는 그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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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37조 1항 참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

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37조 2항).

2. 저작권의 귀속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창작과 동시에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

다. 저작의 아이디어나 테마 및 자료의 제공자나 조언자에 불과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다. 감수자, 교열자는 

내용을 검토하고 상당 부분을 보정, 가필한 경우에만 저자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공동 저작자

가 될 수는 있다. 위임이나 도급 계약에 의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로 창작 행위

를 한 수탁자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인 수탁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위탁자(위임인, 도급인)는 

저작물 이용 범위, 저작권 양도 여부를 사전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에 의한 저작자 지위의 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저작자가 저작권자로 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양도ㆍ상속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 전속적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와 저

작인격권자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누가 진정한 저작자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제3자가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저작자 본인에게 자명하다 해도 제3자에게 이를 입증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저작권법」 8조 1

항 1호)”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발행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

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8조 2항). 

저작물의 저작자는 1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하여 창작한 자 전원이 저작자가 된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의 행사’란 저작물의 

이용 허락 또는 출판권의 설정 등과 같이 저작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1]. 따라서 

공동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그중 1인이 단독으로 출판을 한다면 저작재

산권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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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타적 발행권(출판권)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출판

권자라 하며, 출판권자는 설정 기간 동안 당해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출판이 행해

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은 보통 출판 허락 계약이며, 제2는 

허락받은 자가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계약, 제3은 저작권법 제3장 이하의 출판권 설정 계약이다. 각 

계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제1의 경우는 배타성도 없고 제3자의 출판 행위를 금지할 권능도 없다. 제2의 

경우는 제3자의 출판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 제3자의 이용 행

위는 금지할 수 없다. 제3의 경우가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며, 출판권자는 제3자의 출판 행위에 대해서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판 행위 자체도 금지할 수 있다[2].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를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

행 등에도 인정하고 있고, 발행의 범위를 전송까지 포괄한다(배타적 발행권, 「저작권법」 57조에서 62조). 

배타적 발행권이 설정되면 배타적 발행권자는 저작물을 발행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따라

서 저작권자라도 그 이후는 저작물을 원작대로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저작물을 전집 등의 편집

물에 수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 기간은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다면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이다. 출판권과 관련해서는 기존 출판권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모

두 배타적 발행권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63조의 2). 

전자출판은 기존의 출판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데, 전자출판을 하려면 ‘복제ㆍ전송’에 대한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출판 계약에 ‘복제ㆍ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로 전자출판을 위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계약에 전자출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

적인) 출판 허락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별이 필요하다. 결국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 출판을 모두 하려

고 한다면, 그리고 타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하려고 한다면, 출판권 설정은 물론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도 

함께 받아야 한다[3].

4.  표절과 저작권의 관계

일반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는 크게 위조, 변조, 표절의 3가지로 구분한다. 표절의 개념을 한 마디로 규정

하기는 어렵고, 어느 한 가지로 표절을 정의하기보다는 여러 단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절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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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좁게 보면 자기 표절/중복 게재를 제외한 타인 표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최협의), 좁게 보면 

여기에 자기 표절/중복 게재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협의), 넓게 보면 여기에 저작권 침해를 더한 것으

로 볼 수 있고(광의), 가장 넓게 보면 여기에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기와 같은 연구윤리 전반에 걸친 내

용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광의). 표절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담고 있는 요소는, 표절

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단순한 복제 행위를 넘어 남의 것을 가져다 사용하는 ‘절취’와 자기 것인 양 호도

하는 ‘기만’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글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표기한 것’을 말한다(전형적 표절). 그런

데 비윤리적 글쓰기에는 전형적 표절뿐 아니라, 출처 표기는 제대로 했으나 인용의 정도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저작권 침해형 표절), 협의의 표절 중 타인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자기 표절/중복 게재), 저술

한 사람의 이름을 저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부당한 저자 표기 문제) 등이 있다[4].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분명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공저자에게 출판 허락을 받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 

해도 그것이 곧 표절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는 그림 

1로 요약할 수 있다[4]. 

1)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A)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

권을 침해한 것으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침해자 자신의 것인 양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표절이 되는 경우(B)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표현’에 한정될 뿐 ‘사상 또는 감정(아이디어)’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중 독창

적인 것은 표절의 대상이 된다. 이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표현 중에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저작권(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

             

           B        A                C

그림 1. ‘A+B’로 구성된 원 안이 협의의 표절, ‘A+C’로 구성된 원 안이 저작권 침해라고 가정할 때, 

‘A+B+C’ 전체는 광의의 표절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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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인 공유(公有, public domain) 저작물과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

작물’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표절이 성립할 수 있다.

3)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표절이 되지 않는 경우(C)

표절은 단지 복제만 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자기 것인 양’ 하는 것이 필요하다[1, 5]. 따라서 자신의 저작

물인 것처럼 속이는 기만적 요소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더라도 표절은 아니고, 동의 없이 저작물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출처를 표기했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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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I : 저작권과 자료 공유

Creative Commons License 및 Open Access, 

그리고 출판 윤리

Open Access 관련 체크리스트

•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토하였는가?

•	�투고 논문의 심사와 편집 과정을 존중하고 충분한 학술적 검토로 완성도 높은 논문이 출판되

도록 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는가?

•	�자신이 투고하려는 저널의 논문과 편집인, 편집위원 등을 살펴보고 약탈적 학술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는가?

1. 저작권의 본질

학술지의 발행은 저자, 편집인, 그리고 발행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식을 ‘어문 저작물’인 논문이라는 

형태로 ‘고정’하고 공개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1]. 지식이 저작물의 형식으로 ‘고정’되면서 

저작권(copyright)이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은 필요 없다(무방식주의). ‘아이디어’ 상태일 때는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 도용은 윤리적 문제는 될 수 있어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저작권자가 되며,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표시하고(성명표시권) 공개할 

권리(공표권)와 자신의 저작물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되도록 보호받을 권리(동일성 유지권)를 

자연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저작권은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 (copyright)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들 세 가지 권리를 ‘인격권(moral right)’이라고 하며,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과는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와 전달하는 권리로 

구분한다.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어문 저작물에서의 출판권은 

복제권과 배포권을 묶은 것이다. 

저작권은 일정 기간 보호를 받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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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복제, 교육을 위한 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복제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제한과 보호 규정이 있다. 저작권으로서의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과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그리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권리 등이며 이들은 등록한 경우에만 보호받는다. 

저자가 논문을 작성한 후 출판을 할 때, 출판사(학회 등 학술지 발행인)는 저자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출판권)를 위임받아 대행하게 된다. 즉 인쇄를 요청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자가 출판사에게 복제와 배포를 허락하는 개념이다. 출판 허락 계약을 하면 저자가 출판사에 

일정한 범주 내에서 출판을 하도록 허락한다는 채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반면 출판권 설정을 한다는 

것은 논문에 수록된 사진 등을 이용하여 교과서 출판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제3자가 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즉 출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건 

저자가 저작자로서 출판사에게 자신의 권리 일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2, 3].

논문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편집인은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가 아니라 논문을 작성한 저자를 도와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판사 역시 저자가 될 수 없다. 출판을 허락받았거나 

출판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저작권의 일부인 저작재산권, 그중에서도 발행권(출판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단행본 출판에서는 비교적 명확하다. 저자는 출판사가 얻는 이익 일부를 

저작권료 명목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술지에 논문을 싣는 저자들의 간곡한 희망은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논문이 널리 보급되어 읽히고 인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행본 출판과 매우 다르다. 

2. 저작권법에서 저자의 약속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발행인과의 계약을 거치게 되는데, 논문이 게재 승인된 후 작성하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 계약서는 저작권법뿐 아니라 출판과 관련한 여타의 규정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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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저자의 약속(외국계 출판사의 예)

1. 저자는 본 저작물이 저자의 창의적인 저작물임을 확인한다. 

2. 저자는 본 저작물이 이미 출판되지 않았고 현재 다른 매체에 출판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3.	 �저자는 본 저작물의 내용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고 원저작물을 표시하였음(인용)을 확인한다. 

4.	 �저자는 저자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음란한(obscene), 품위 없는(indecent), 비방하는(libellous), 

불법적인(unlawful) 내용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다.

5.	 �2인 이상의 저자가 참여한 경우 다른 저자가 본 저작물의 출판에 동의하였으며 공동 저자들도 본 계약서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6.	 �본 저작물에 표시된 처방과 용량은 정확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여되는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음을 

확인한다. 

7. 본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편집인, 출판인에게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법 관련 내용이다. 논문을 제출할 시점에 저자가 인지하는 

한도에서는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타인의 저작물을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해야 하고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물이 온전히 윤리적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타인의 연구 내용을 표절하였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의 이슈와는 다르다. 복제를 하더라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았으면 저작권법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타인의 얼굴 사진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은 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과는 별도의 범주로 

다루어진다. 

3. 저작권법에서 출판사의 요구사항

출판사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서 출판을 하므로 출판권을 요청하게 된다. 출판권이란 ‘인쇄’라고 하는 

방식으로 복제하는 권리와, 이를 유료 혹은 무료로 배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자가 출판권을 특정 

출판사에만 배타적으로 줄 수도 있고 누구나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는데, 출판사는 이런 내용을 

계약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저자에게 서명을 요구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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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출판사의 요구사항(외국계 출판사의 예)

1. 출판사는 저자의 저작물인 논문을 (특정)학술지와 관련 출판물에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2. 출판사는 논문의 내용을 단행본이나 관련 출판물에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3. 출판사는 전자적 형식을 포함하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4. 출판사는 논문의 사진 등을 표지나 광고물 등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학술지의 정상적 출판을 위해서 위와 같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계약서의 내용이 

이런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으로 확대된 요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부분에 제약이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자가 출판사에게 저작권을 

이양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관행이다. 과거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copyright 

transfer agreement)”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라진 방식이다. 요즘은 “출판 계약서(copyright assignment form)”라고 쓴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 

저자 대부분이 잘 읽어보지도 않은 채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양식에 서명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학술지의 투고규정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다수 보이는데, 저자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내용의 규정은 조속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픈 액세스(open access) 학술지의 출판계약서는 저작권이 저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출판할 

권리를 출판사에게 주면서 해당 논문의 이용 허락 범위를 표시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4.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 학술지 출판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문서의 작성, 복제와 배포가 혁신적으로 쉬워졌다. 책으로 

인쇄하지 않아도 전자 문서의 형태로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편료를 지급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아도 

배포할 수 있다. ‘책 한 권’이라는 단위 개념이 희석되었으며, 목차의 도움 없이도 검색을 통해서 책 속의 글, 

그리고 글 속의 단어까지 찾고 골라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기술은 학술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서, 

전자 출판이 종이 학술지 인쇄를 대체하였고 검색을 통해 개별 논문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인터넷 신기술의 발달은 논문의 생산과 유통을 편리하게 하고 지식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3, 4]. 학술정보의 유통의 혁신으로 저자나 독자에게 학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접근 비용 증가와 정보 격차, 그리고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open access journals)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역설적으로 저작권과 전자 학술지 구독 시스템이다. 연구자들은 개인이 종이 학술지를 구독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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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고 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전자 학술지를 볼 수 있게 되어 만족하였다. 우선 자신이 

부담하던 종이 학술지 구독료가 없어져서 좋았고,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학술지를 검색하고 읽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다[4]. 그런데, 종이 학술지를 구독하던 시절에는 필수 학술지만 선택하여 구독하였다면, 

전자 학술지가 보편화되면서 구독 학술지의 종 수와 구독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을 

통하지 않는 개인 구독자는 정보의 접근성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전자 학술지 구독 시스템은 개인이 종이 학술지를 구독하는 대신 도서관에서 

이용권을 구입하여 이를 연구자에게 보급하는 방식인데, 도서관의 구독 비용이 매년 5~7%씩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도서관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겪게 되는 일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유도 모른 채 가파르게 올라가는 전자 학술지 구독료를 조달하려고 예산 증액을 위해 

뛰어다니게 되었다. 

약탈적 학술지는 가짜 학술지이거나 오픈 액세스를 표방하면서 저자의 투고료를 챙기려는 학술지들로, 

최근 들어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은 오픈 액세스 출판에서 저자가 출판비(article processing 

charge)를 부담한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저자에게 투고를 받고 투고료를 부담시킨다. 신속한 출판 보장 

등 저자를 현혹하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투고를 유도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학술지의 품질이나 학술적 내용 및 지식 유통에는 관심이 없다.  

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활동과 오픈 액세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는 2002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 등이 제안한 새로운 저작권 표시 방식으로, 저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 허용 범위를 

표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을 지키는 

동시에 저작물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창작자의 입장 또한 적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창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요청하기 전에 창작자가 미리 허락 조건을 명시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인터넷 기업과 창작자들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개미 창작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YouTube, 

Wikipedia 등이 가능한 것이 이러한 저작권 표시 제도의 효과이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픈 액세스 운동은 학술지의 온라인 출판과 무료 유통을 원칙으로 

하면서 출판 후 가격이 인상될 여지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CCL을 학술지에 적용하여 

논문에 저작물 자유 이용의 범위를 사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학술지에서도 오픈 액세스가 

저작권법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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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저작물 이용의 허용 범위를 나타낸다. 

 
 저작자 표시 상업 이용      변경

필수    
허용    

허용

BY

저작자 표시

금지

금지    동일조건 허락        

필수     
허용    

허용   

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

금지 

금지    동일조건 허락

필수    
허용    

허용   

BY-ND

저작자 표시/변경금지

금지

금지    동일조건 허락

필수    
허용    

허용   

BY-SA

저작자 표시/동일조건허락

금지

금지    동일조건 허락

필수    
허용    

허용     

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금지

금지    동일조건 허락

필수    

허용    
허용     

BY-NC-SA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허락

금지

금지    동일조건 허락

그림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 

6.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창작을 활성화하려는 제도로, 국제법적인 성격이 강해서 외국과 

상호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와 허락이 이루어진다. 또한 인터넷 등의 환경 변화로 다양한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학술 논문의 저자는 창작자이면서 이용자이기도 

하므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어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학술지 저작권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학술 논문의 본래 목적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여 건강과 경제, 산업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제도 역시 후속 연구에 적극 활용 및 인용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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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연합체(Global Research Council), 연구자와 연구비 지원기관 연합체 등에서 공공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오픈 액세스 출판을 의무화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고, 최근(2018년 9월)에는 “Science 

Europe”이라는 유럽 연합의 과학연구 협의체의 “cOAlition S” 분과에서 2020년 1월부터 발표되는 모든 

논문의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을 “Plan S”라는 제목의 선언으로 발표하여 확산되고 있다[5, 

6]. 아울러 학술지의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OA2020” 활동은 2020년까지 기존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바꾸자는 

운동으로,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 등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7]. 

유료 판매 학술지의 가격 상승 문제와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출판 부담금 등의 이슈는 도서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연구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약탈적 학술지의 문제는 투고하기 전에 학술지의 내용과 평판에 대하여 주의 깊은 관심을 요구한다. 

연구자는 자신이 논문을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수록 논문과 편집인, 그리고 심사위원을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편집 과정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 밖에도 지역 기반의 학술지가 

출판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나 논문 팽창에 따른 학술 논문 중복 게재, 불법적인 저작권 위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 제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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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자료 공유 관련 체크리스트

•	임상시험 연구 진행 시 연구자료를 공유해야 하는가?

•	임상시험 연구 시작 시 연구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연구자료 공유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는가? 

•	임상시험 논문 제출 시 연구자료 공유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	임상시험 연구자료를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공유된 자료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의 중복을 막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인간 질환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상시험의 디

자인이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임상시험 자료의 공유는 중요하다[1, 2]. 2013년 유럽 의약품기구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마케

팅 관련 서류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자료 공유의 이득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3개 기관에서 현재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771명의 

참여자에게 자료 공유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고, 임상시험 자료 공유의 이점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다[3]. 1)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가장 과학적인 이득을 주도록 임상시험을 만들 수 

있다. 2) 많은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포괄적 자료로 비교적 드문 질환에 대한 이해를 늘릴 수 있다. 3) 환

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이미 합쳐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과학적 질문에 더 

빨리 답변할 수 있다. 5) 다른 과학자나 회사들이 수행한 자료의 정확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6) 임상시험 자

료의 은폐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7) 연구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8) 새로운 신약의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 9) 약제의 안전성 관련 고소에서 변호사의 증명 과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여러 연구자로부터 자료 공유로 인한 아래와 같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보고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3]. 1) 대상자에게 자료가 공유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경우 

임상시험에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2) 대다수의 기업에서 공유된 자료를 과학적 목적으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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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상업적 홍보 등의 목적으로 분석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3) 내 자료가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정확

한 자료 출처 표기 없이 사용되는 등). 4) 과학자나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하는 데 시간과 돈을 사용하기 보

다는 이렇게 공유된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5) 과학자나 기업들이 공유된 

자료로 쉽게 새로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업적에 무료 승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공유된 자료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7) 사람들은 자료의 질이 좋지 않은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구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자료 공유에 대한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는 2017년 

ICMJE 회원 학술지 13종에 “Data Sharing Statements for Clinical Trials: A Requir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를 동시에 게재하였다[4]. 이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ICMJE 

회원 학술지에 중재적 임상시험(interventional clinical trial) 결과를 보고할 때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개인 식

별 정보를 제거(비식별화)한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자료 공유 선언문(data sharing statement)을 포함해야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는 임상시험은 ClinicalTrials.gov 등에 임상시험을 등록할 

때 자료 공유 계획(data sharing plan)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 등록 후 자료 공유 계획에 변동사항

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논문 투고 또는 출판 시에 명기하고 임상시험을 등록한 곳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

다. 이와 같은 ICMJE의 방침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으며, 그 밖에 연구

의 투명성 담보, 중복된 자료 수집 예방, 공유 자료를 이용한 부가적 연구의 진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료 공유 선언문에서는 자료 공유 여부와 공유의 범위를 제시하고, 언제 공유를 하게 될지, 언제까지 공

유를 지속할지,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유를 허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공유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술지에서는 논문 투고 시 보고된 자료 공유 계획과 자료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공유 계획을 제시할 때는 자료 공유 방법(모형)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관의 공개된 저

장소(repository)에 자료를 공유하고 제한 없이 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덜 제한적인 자료 공유 모델 외에, 

Yale University Open Data Access (YODA) Project (http://yoda.yale.edu/), Centers for Medicaid and Medicare 

(CMS)의 Limited Data Sets (https://www.cms.gov/Research-Statistics-Data-and-Systems/Files-for-Order/

LimitedDataSets/),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IDDK)의 NIDDK 

Central Repository (https://repository.niddk.nih.gov/home/)와 같이 개별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장소를 운영

할 수도 있다.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는

데, 가장 제한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모델이다[2]. 현재 종양 분야의 임상이나 중개연구 자료의 공유를 위

하여 비영리 재단의 지원으로 오픈 액세스로 운영되는 “Project Data Sphere (https://projectdatasphere.org/

projectdatasphere/html/home)”가 있으며,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모델로 미국 국립보건원

https://www.cms.gov/Research-Statistics-Data-and-Systems/Files-for-Order/LimitedDataSets/
https://www.cms.gov/Research-Statistics-Data-and-Systems/Files-for-Order/LimitedDataSets/
https://projectdatasphere.org/projectdatasphere/html/home
https://projectdatasphere.org/projectdatasphere/html/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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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 지원하는 “Database of Genotypes and Phenotypes (dbGaP; https://

www.ncbi.nlm.nih.gov/gap)”, “Cancer Imaging Archive (http://www.cancerimagingarchive.net/)”, “Genomic 

Data Commons (https://gdc.cancer.gov/)”, “NCTN-NCORP Data Archive (https://nctn-data-archive.nci.

nih.gov/)” 등이 있다. 또한 학술기관에서 지원하는 “Oncology Research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ORIEN, http://oriencancer.org/)”, 전문가 협회에서 지원하는 “National Cancer Database (https://www.facs.

org/quality-programs/cancer/ncdb)”,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CancerLinQ (https://

cancerlinq.org/)” 등 다양한 자료 공유 모델이 운영되고 있다[5]. 

자료 공유 시 또 다른 문제는 검사결과 자료는 대체로 용량이 크지 않지만 동영상 등 대용량 자료를 공유하

기 위해서는 공유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자료에서든 자료의 익명화는 필수적이다. 

결론으로, 앞으로 연구자들은 임상시험 등의 연구를 진행하기 전 공개된 곳에 연구를 등록할 때 자료 공

유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를 논문에 출판할 때에는 연구에 사용한 자료의 공유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야 한다. 자료 공유를 통해 중복 연구를 막고 많은 새로운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장점

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자가 자료 공유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료 공유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이 정책으로 인한 장점과 부작용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료를 

공유할 때는 개별 참여자의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시스템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과학적 진실성 역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연 어떤 자료를 가장 덜 제한적인 공개 보관의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해야 할지, 보다 제한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일지에 대해 연구자들 간의 광범위

한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

정보의 제공)에서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7]. 

이처럼 연구 자료를 각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의 규정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개선도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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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I : 저작권과 자료 공유

임상시험 등록(Clinical Trial Registration)

임상시험 등록 관련 체크리스트

•	임상시험 등록의 배경과 목적을 숙지하였는가? 

•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전 등록을 하였는가?

•	ICMJE에서 인정하는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를 알고 있는가? 

•	임상시험 등록을 위한 최소 항목을 숙지하고 제시하였는가?

1. 임상시험 등록의 배경 

‘근거중심의료’의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신약 및 의료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이미 사용 중인 약물 또는 의

료기술 등 의료 서비스 영역의 의사 결정에서도 임상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근거중심의료란 기존의 임상연구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학적 결

정을 내리는 것으로, 진료지침 등을 통해 의료 현장에 전달되고 있다[1].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상연구의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을 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되는 임상연구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상연구 결과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출판 비뚤림(publication bias)’이 발생하면 합리적 의사 결정에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판 비뚤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첫째, 연구자가 임상연구 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출판하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고, 둘째, 의학 학술지 편집자들 역시 새로운 약물이나 의료 기술이 효과가 없거나 연구 

대상자 수가 적어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출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판 비뚤림

은 객관적인 의사 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외에서는 이미 1980년

대 이후 임상시험 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2]. 

출판 비뚤림 외에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임상시험 등록은 필요하다.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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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유리한 결과만 발표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중복

하지 않아 임상시험에 노출되는 임상시험 참가자 수를 줄이고 제한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

으며,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상시험 등록을 통해 관련 연구자, 개발자, 연구 관리기관 등에 세계적 연구 동향 및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와 편견이 없

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학적 연구의 공익적 책임을 도모할 수 있다.

2. 임상시험 등록의 역사 

임상시험 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에는 소규모 연구 그룹을 중심으로 등록 사이트가 개발되

기 시작하였는데 1997년 미국에서 심각한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 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등록을 법으로 

규정하고(FDA Modernization Act 113), 2000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 

ClinicalTrials.gov를 운영하면서 임상시험 등록이 본격화되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는 임상시험

을 등록하는 사이트에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등록과 검색이 가능

해야 하고, 둘째,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며, 셋째, 등록 자료에 대해 검증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고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초기에 ICMJE는 www.ClinicalTrials.gov, www.ISRCTN.org, www.anzctr.

org.au, www.trialregister.nl, www.umin.ac.jp/ctr 등 5개 등록 사이트만 인정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국제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운영하는 국제 임상시험 플랫폼인 International Clinical 

Trial Registry Platform (ICTRP)의 primary registry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European 

Medicines Agency에서 운영하는 https://eudract.ema.europa.eu도 함께 인정하기 시작하였다[3]. 2018년 

현재 ICTRP의 primary registry는 총 16개로, 호주 및 뉴질랜드의 ANZCTR (http://www.anzctr.org.au), 브

라질의 ReBec (http://www.ensaiosclinicos.gov.br), 중국의 ChiCTR (http://www.chictr.org), 한국의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http://cris.nih.go.kr), 인도의 CTRI (http://ctri.nic.in), 쿠바의 RPCEC (http://

registroclinico.sld.cu), 유럽 연합의 EU-CTR (https://www.clinicaltrialsregister.eu), 독일의 DRKS (http://www.

drks.de), 이란의 IRCT (http://www.irct.ir), 일본의 UMIN-CTR (http://umin.ac.jp), 태국의 TCTR (http://

www.clinicaltrials.in.th), 네덜란드의 NTR (http://www.trialregister.nl), 아프리카의 PACTR (http://www.

pactr.org), 페루의 REPEC (https://ensayosclinicos-repec.ins.gob.pe/en), 스리랑카의 SLCTR (http://www.slctr.

lk) 등이다[4]. 

www.anzctr.org.au
www.anzctr.org.au
https://eudract.em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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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시험의 사전 등록(prospective registration)과 사후 등록(retrospective registration) 

2004년에 ICMJE에서는 회원 학술지에 대해 2005년 7월 이후 시작되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발표할 때 

첫 임상시험 참가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에 ICMJE에서 승인한 등록 사이트에 임상시험에 대한 필

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 등록되지 않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논문 게재를 거부하

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ICMJE 회원 학술지 이외의 다른 의학 학술지에서도 임상시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판 규정을 도입하면서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국제 학술지 출판이 어렵

게 되었다. 임상시험의 사전 등록은 연구윤리 영역에서도 강화되어, 2008년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총회에서 개정한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서도 첫 임상시험 참가자가 임상시험

에 참여하기 전에 임상시험을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미국은 2007년 9월 이후 

자국에서 진행되는 제2상에서 4상(phase 2-4)의 임상시험의 연구정보에 대해 사전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였고, 2009년부터는 주요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2010년 9월부터는 임상시험 완료 1년 이내에 기초 결

과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임상시험을 비롯한 임상연구 정보 공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임상연구 지원과제 외에는 의무 등록 관련 제도가 확립되어 있

지 않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임상시험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임상시험의 투

명성을 극대화하고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선택적으로 결과를 출간하거나 혹은 출간하지 않는 행위를 예

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 등록, 즉 임상시험이 시작된 이후에 임상시험을 등록하거나 심지어 논

문 접수를 할 때 임상시험을 등록하는 행위는 임상시험 등록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주요 학술지에 출간되는 임상시험의 30%가량은 사전 등록이 아닌 사후 등록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5]. 이러한 사후 등록은 주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상시험 연구자가 미처 인지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전 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사실

을 교육하고 기관 윤리심의 과정에서부터 임상시험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며 사전 등록 번호를 제출하도

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4. 임상시험 등록 항목 

WHO에서는 임상시험 등록 시 입력해야 할 최소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표 1). 이는 기존의 20개 항

목에서 ‘연구윤리 심의’, ‘연구 종료일자’, ‘연구 요약 결과’, ‘개별 임상연구 참가자 정보 공유 계획’ 등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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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최근 임상시험 등록 항목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표 1. WHO Trial Registration Data Set

WHO Trial Registration Data Set

1. Primary Registry and Trial Identifying Number 

2. Date of Registration in Primary Registry 

3. Secondary Identifying Numbers 

4. Source(s) of Monetary or Material Support 

5. Primary Sponsor 

6. Secondary Sponsor(s) 

7. Contact for Public Queries 

8. Contact for Scientic Queries 

9. Public Title 

10. Scientic Title 

11. Countries of Recruitment 

12. Health Condition(s) or Problem(s) Studied 

13. Intervention(s) 

14. Key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15. �Study Type: Study type consists of 1) type of study (interventional or observational); 2) study design 
including: method of allocation, masking, assignment and purpose; 3) Phase 

16. Date of First Enrollment 

17. Sample Size 

18. Recruitment Status 

19. Primary Outcome(s) 

20. Key Secondary Outcomes

21. Ethics Review

22. Completion Date

23. Summary Results

24. Participant-level Data (IPD) Sharing Statement

5. 국내 임상시험 등록 현황 

최근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건수가 급증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http://cris.nih.

go.kr)’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2010년 5월 WHO ICTRP의 기본 레지스트리에 포함되어 CRIS에 사

http://cris.nih.go.kr
http://cris.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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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등록된 임상시험이 국제 학술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CRIS는 WHO ICTRP에서 요구하는 최

소 필수항목을 포함한 약 40여 개 항목을 등록하도록 하며, 임상시험과 관련된 총 11개 영역(연구 개요, 임

상연구 윤리 심의 여부, 연구자, 연구비 지원기관 및 책임기관, 연구 현황, 연구 요약, 연구 설계 및 중재, 대

상자 선정기준, 결과 변수 등)으로 구성된다. 임상연구 정보는 국문과 영문으로 등록하며, 웹 기반 등록 시

스템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과 검색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2012년 상반기부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임상시험 허가 승인 시 임상시험 등록을 권고하기 시작하면서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까지 약 3,350여 건의 임상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약 73%는 인간 대상의 물리적 

개입이 있는 중재(intervention) 연구이다. 

국내 임상연구 등록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국내의 임상시험뿐 아니라 관찰연구 등 임상연구 수행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여 근거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내 임상연구 우수한 수준을 홍보

함과 동시에 임상시험의 윤리적 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일반인이나 

의학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 의사 결정을 위해 근거자료를 공유하고 임상연구를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시

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확립이 국가적으로나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우

리나라도 2010년 임상연구 등록 관리 시스템인 CRIS를 구축하여 임상시험을 비롯한 국내 임상연구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정보를 국내뿐 아니라 WHO에서 운영하는 ICTRP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유하

고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출판 비뚤림 등을 방지하려면 연구 지원기관에서

의 등록 의무화뿐 아니라 국내 학술지에서의 사전 등록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 제도 개선 등 다양

한 제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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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V : 기타 윤리 

특허 관련 윤리(Patent-related Ethics Issue)

특허 관련 윤리 체크리스트

•	투고 원고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윤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	해당 특허를 생명윤리 측면에서 허용할 수 있는가? 

1. 머리말

특허는 윤리보다는 주로 법에서 다루게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특허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연구진실성위

원회의 안건으로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특허가 조작이나 변조, 표절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아니라 변리사가 점검하고 특허청이나 특허 법정에서 다루는 영역이다. 특허

를 통한 특허권자의 이득 추구는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 정책으로 잘 유지될 필요가 

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는 인류애와 더불어, 개발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물질적 

동기 부여나 보상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많은 진단이나 치료 방법, 기구, 그리고 의약품 등의 특허권 보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 독점과 공공의 이익은 충돌할 수 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윤리적 가치가 특허법에 앞서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특허에서 역시 윤리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 이 장(章)은 편집인이나 연구

자가 특허 관련 윤리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특허법

과 심사 과정에서 다루는 윤리 관련 내용, 유전자 특허, 특허권 종료 이후 사회에 공개, 강제 특허 라이선싱

(compulsory licensing) 등 기존에 문헌에 등장한 특허 관련 윤리 문제의 예를 살펴보았다. 또한 특허 관련 윤

리 문제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 연구자나 편집인이 특허 관련 논문 작성이나 편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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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란 무엇인가?

발명 특허는 정부 당국이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발명품 제조, 사용, 판매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발명은 새로운 내용이어야 하며, 쓸모가 있으며, 뻔하지 않은 발명 과정이 있어야 한다. 

3. 우리나라 특허법과 심사 과정에서 다루는 윤리 관련 내용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는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

어 있다[2].

“유전공학에 관련된 발명이 다음과 같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승인 받은 연구 성과물에 대한 발명은 제외한다.

(1)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발명

(2)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3)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예 1)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인간세포

예 2) 인간을 복제하는 공정, 인간 생식세포계열의 유전적 동일성을 수정하는 공정 및 그 산물

【주 1】  단, 인체로부터 직접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배출된 것(혈액, 소변, 태반, 모발, 피부 등)으로

부터 얻어진 인간 세포이거나,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인간

세포 등은 예외로 한다.

【주 2】  청구항에 인간세포를 배제하지 않고, 숙주세포 및 동물세포로 기재한 경우도 인간세포와 같

이 취급한다.

(4)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

이 가운데 인간에게 위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제는 이런 특허나 발명의 위

해는 즉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를 임산부가 복용하면 신생아에게 해표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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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comelia)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임산부가 이 약을 복용하고 이로 인한 증례가 발생한 뒤에야 확인되었

다는 것이 한 예이다[3]. 특허를 취득하고 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특허 취득 때부터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 역시 특

허를 신청할 때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단지 특허 출원인이 최선을 다하여 공중의 위생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4. 유전자 특허에서 윤리 문제 논란  

1994년에 Myriad Genetics사(社)와 Utah 대학이 유방암과 난소암 표식 유전자 BRCA1 염기에 대한 미

국 특허를 받았고, 1997년에 Centre de Recherche du Chul in Canada, Cancer Institute of Japan의 두 곳이 

BRCA1의 변이 염기 서열에 대한 미국 특허와 BRCA-2 유전자에 대한 미국 특허를 받았다. 이 두 유전자 특

허에 대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반대하였는데, 독창성과 발명 과정, 산업에의 적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하

였다. 이러한 반대 소송으로 2004년 유럽 특허국에서 진단 과정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었다. BRCA-1 유전

자에 대한 다른 특허는 유지되고 BRCA-2는 수정한 상태로 유지되었다[4]. 이러한 논쟁은 2001년 유럽 의

회에서 Myriad 특허에 대한 반대로 “자연 상태에서 인체, 인체 유전자, 인체 세포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결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5]. 이 사례 이후 논쟁이 있었으나 특허 자체의 타당성보다는 특허권이 

상업적으로 쓰이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유전 발명 라이선스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Genetic 

Invention)’에서는 특별히 유전자 검사에서 공개 라이선스를 제안하였다. 이는 공개 라이선스를 통하여 검

사 자체를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것을 막고 필요한 사람에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강의 보편성

을 강조한 내용이다[6].  

현재 DNA 염기 서열에 관한 특허는 가능하나, 인간 게놈 지도가 나온 이후 유전자 염기 서열 그 자체를 

특허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전자 관련 특허는 유전자에 해당하는 peptide나 단백, 그 제조 

과정 등 인체 유전자를 기본으로 파생된 생산물을 주로 등록한다[7]. 

5. 줄기세포 특허 

우리나라 특허청의 생명공학 분야 특허 심사국은 배아가 인간 개체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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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직접적인 배아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은 특허 요건만 만족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배아 파괴가 없었다면 현재의 배아줄기세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

적으로는 배아 파괴와 관련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배아 파괴를 용인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

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8]. 그렇다고 모든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막을 수는 없다. 성체 줄기세

포는 무한 증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배아줄기세포는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를 얻는 데 더 효율이 높아 

필요하다. 줄기세포 특허는 세포 자체보다 그것을 얻는 기술이나 공정을 특허 신청하며 세포 자체는 특허 

등록이 어렵다. 

6. 특허권 종료 이후 사회에 공개, 강제 특허 라이선싱(compulsory licensing)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의약품은 20년간 특허를 보장하며 이후 

generic이라고 불리는 복제약 생산이 가능하다. 특허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신청) 후 20년인데, 2013

년 인도 법원에서는 노바티스사(社)가 생산하는 글리벡(Glivec)의 개량 신약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 제약

회사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약 독점을 이어가기 위하여 성분을 약간 변경하면서 20년 이후

에도 특허를 유지하는 방식을 막은 것이다. 이런 내용도 윤리보다는 법정에서 해결한다. 

강제 특허 라이선스는 특정 정부가 국가 차원 응급상황에서나 특별한 약품 생산이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싱을 말한다. 특허는 그대로 

특허권자가 지니며 일정 부분의 경비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하지 못한 제도이지만,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아 나온 지적 재산권에 대해 특정 

라이선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를 특허 등록할 때 지금은 연

구자 소속 기관이 특허권을 보유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으나,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특허권에 대해 특별

한 라이선스가 있어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이나 전염병 창궐 등 시급한 국가 차원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7. 특허 관련 윤리 문제 해결 방안

특허와 관련된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안마다 다르다. 대부분 특허 관련 분쟁은 법적 해결을 찾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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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기업은 사회나 국가, 세계 차원에서 특허 관련 윤리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반도체 

특허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인체 건강에 관련된 특허에는 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의생명 연구자가 특허를 등록할 때는 특허법과 특허 심사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 아직 국제적인 특허 관련 윤리지침(guideline for patent-related ethics)은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찾기 힘들다. 이는 아직 전문가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사안 자체가 어렵고 이해 

관계자가 많으며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허 분쟁은 

대부분 법에서 다루게 되고, 윤리 문제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다루는 예는 매우 드물다. 특허청에 

생명과학 분야 특허를 심사할 때 특허청 내 윤리위원회를 두어 민감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이미 특허청 생명공학 분야 특허 심사기준에는 불특허 사유를 점검하고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서 위원이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어떤 장치로 특허 관련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사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  

8. 특허 관련 논문 작성이나 편집 과정에서 주의점

연구자는 특허를 신청할 때나 논문을 작성할 때 특허가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을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할 때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

다. 앞으로는 연구 이후 특허를 등록하는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므로, 투고된 원고가 특허 등록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환자나 일반인이 서명하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가 특허 가능한 발명으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행 표준 동의서 양식에 특허 등록이 가

능한 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술하는 예는 찾기 힘들고, 또한 어떤 연구가 특허 등록 가능할지 알기 어

려워 이런 내용을 동의서에 기술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투고 받은 원고에 특허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개별 학술지의 편집인이 저자에게 동의서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라고 요청하기도 어렵

다. 이 동의서에 특허 관련 사항을 포함할지 여부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재는 학술지 편집인이 특허 관련 연구 논문을 투고 받을 때, 해당 특허를 생명윤리 측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허용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지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 

편집인의 생명윤리 원칙(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정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

단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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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학술지(Pseudo-Journal)*

편집인 관련 체크리스트

•	웹사이트가 다른 학술지를 모방하지 않았는가? 

•	학술지 명칭이 다른 학술지와 구별되는가?

•	논문 투고 요청 이메일을 지나치게 보내고 있지 않은가?

•	전문가 심사 과정을 설명하였는가?

•	발간인과 출판사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술하였는가?

•	편집위원회 구성이 적절한가?

•	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였는가?

•	출판 비용을 자세히 알리고 있는가?

•	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문헌 보존(archiving) 원칙을 설명하였는가?

연구자 관련 체크리스트

•	잘 알고 있는 학술지인가?

•	학술지 분야가 전문적인가? 

•	전문가 심사 과정이 명확한가? 

•	알려진 국제 DB에 등재되어 있는가?

•	출판 비용이 명확한가?

•	편집위원을 알고 있는가?

•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통해 출판사에 쉽게 연락할 수 있는가?

•	잡지, 출판사가 잘 알려진 출판윤리 단체의 회원인가?

•	웹사이트가 잘 구성되어 있고 오자가 없는가?

•	공인된 저널 영향력 지수 외에 다른 지수를 홍보하고 있지 않은가?

*  이 요약본은 대한신경과학회의 수락 하에 J Korean Neurol Assoc 2018;36:289-293 [1] 논문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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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 학술지(pseudo-journal)가 학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짜 학술지

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파급하여 학문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구비 남용 등 연구윤리 위반이 되기도 

한다[1]. 이러한 가짜 학술지가 생긴 배경을 설명하고 편집인으로서 가짜 학술지로 의심받지 않도록 확인

하는 요점과 연구자로서 가짜 학술지 피해를 방지하는 요점을 제안한다.

1. 가짜 학술지는 왜 생겼나?

1)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 

2000년 중반까지 학술지는 대부분 구독 기반으로 출판하였다. 구독 기반 출판에서는 독자가 구독료를 

내고 학술지를 구독한다. 그러므로 출판사는 독자가 선호하는 좋은 논문,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한 논문

을 싣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런 체제가 학술지의 전통적인 출판 체제였고, 저자는 출판사에 논문의 저작권

을 이양하고 무료로 논문을 출판해왔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오픈 액세스 출판 체제가 도입되었다. 2008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는 공공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을 선언하였고[2],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과 유

럽연합 연구비 재단도 같은 방침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오픈 액세스 출판은 연구 결과를 무료로 공개한다

는 선의의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오픈 액세스 출판에서는 저자(또는 연구비 재단, 학술단체)가 출판 비용을 부담하고 논문은 모든 사람에

게 공개한다. 저자로서는 연구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인용되므로 연구 영향력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오픈 액세스 출판의 저작권은 대부분 저자가 보유한다. 

2) 가짜 학술지 특징

오픈 액세스 출판이 확대되면서 일부 출판사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짜 학술지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즉, 출판 비용만을 노리고 엄격한 전문가 심사 없이 많은 논문을 출판하는 학술지가 생겨난 것이다. 특히 온

라인 출판에서는 지면 제약이 없이 비교적 간략하게 출판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학술지의 발생이 더욱 가

속화되었다. 더 나아가서 연구자들에게 논문 투고를 요청하는 메일을 끊임없이 보내어 저자를 확보하는 

학술지가 생겨나면서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라는 이름도 붙게 되었다[3].

또 다른 가짜 학술지인 ‘journal hijacker’는 정규 학술지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연구

자를 현혹한다[4]. 이들은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정규 학술지를 사칭하거나 매우 유사한 학술지명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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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메일로 논문 투고를 권유한다. 연구자들은 이메일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논문을 투고하게 

되는데, 이후 출판비를 송금하면 연락이 끊어지고 웹사이트도 연결되지 않는다. 약탈적 학술지는 논문을 

출판하지만, journal hijacker는 논문을 출판하지 않는다. 

2. 가짜 학술지 피해 방지

1) 편집인 

학술지가 가짜 학술지로 의심받지 않도록 편집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해야 한다. (1) 앞에 

언급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학술지를 점검한다. (2)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 사항을 

토의한다. (3) 무작위 이메일을 통한 논문 투고 권고 등 지나친 홍보를 자제한다.

2) 연구자

앞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약탈적 학술지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 투고

할 학술지가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목록에 있고, ‘Beall’s list’에 없으면 정규 학술지로 

판단할 수 있다. DOAJ는 2018년 10월 현재 12,000여 종의 정규 학술지 목록을 포함한다. Beall’s list는 약

탈적 학술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Je�rey Beall이 2010~2017년까지 운영한 블로그에 올린 가짜 학술지 

명단이다. 또 ‘Cabell’s International’에서도 가짜 학술지와 정규 학술지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외에 명망 있는 출판사의 웹사이트에는 초록과 중심단어를 입력하면 적합한 학술지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다. 더불어 일부 학회에서 제공하는 분야별 정규 학술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DOAJ, Beall’s list와 Cabell’s list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사용해도 정규 학술지와 가짜 학술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새로운 가짜 학술지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미처 가짜 학술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고, DOAJ에 등재되지 않았는데도 등재되었다고 홍보하는 가짜 학술지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

한 것은 각 분야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잘 알려진 학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학술지에 투고하기가 어

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학술지를 고려한다면 �ink Check Submit (https://thinkchecksubmit.org/check/)와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https://wame.org/) 웹사이트가 도움이 된다. 

또한 journal hijacking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논문 투고 권유 이메일에 연결된 학술지 웹사이트로 연결하

지 말고, 출판사나 잘 알려진 학술지의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투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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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기사, 논문 취소(Correction, Retraction)

정정기사, 논문 취소 관련 체크리스트

•	논문의 오류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정정기사를 작성하였는가?

•	�연구의 결과나 결론을 무효화할 정도의 오류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논문을 취소하였는가?

1. 정정기사(correction)

정정기사는 논문의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목적으로 출판한다. 정정기

사는 ‘정오표(正誤表)’, ‘정정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코딩이나 계산을 잘못하여 논문 전체의 결과가 부정확

한 경우, 만일 논문의 결과와 결론을 무효화할 정도의 심각한 오류라면 논문을 취소(retraction)하여야 하지

만, 이런 실수로 인해 논문의 결과, 해석, 결론의 방향성이나 중요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정기사를 출판하

여 바로잡는다[1]. 

이미 발행된 내용을 최신의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예: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임상 진료지침의 갱신)

는 정정기사라고 하지 않고 ‘갱신 판(update)’이라 하여 정정기사와는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편집 과정에

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정정기사를 erratum이라고 하고, 저자의 오류로 인한 정정기사를 corrigendum이

라고 한다[2]. 

정정기사는 논문의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오류(예: 제목의 철자 오류, 저자명 오류, 소속 

오류, 주요 자료의 오류, 의미가 변할 정도의 철자 오류 등)가 있을 때 편집인의 결정으로 발행한다.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철자 오류, 표, 부록이나 감사의 글의 철자 오류 등은 정정기사의 대상이 아니다. 일반

적으로 정정기사는 논문 내용 중 부정확성에 대해 수정하는 것이다. 

출판사의 오류에 대한 정정기사(erratum)에는 1) 원논문 서지사항, 2) 오류에 대한 설명과 오류의 수정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저자의 오류에 대한 정정기사(corrigendum)에는 1) 원논문 서지사항, 2) 오류 발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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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사의 내용, 3) 수정에 대한 설명, 4) 수정과 관련된 참고문헌이 있어야 한다. 

정정기사를 낼 경우 지켜야 할 기준은 아래와 같다[3].

1) 학술지는 정정기사를 가능한 한 빨리 출판해야 하며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  학술지는 적절한 색인을 위해서 정정기사를 목차에 포함해야 한다(인쇄본인 경우 페이지를 부여해야 함).

3) 학술지는 변경된 부분과 수정 일자가 명시된 수정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4)  학술지는 직전 원본을 포함한 모든 판본을 보관(archive)해야 한다. 보관자료에는 직접 접근할 수 있

거나 요청에 따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전 판본(수정 전 원본)에는 수정된 최신 판본이 있다는 사실을 눈에 잘 띄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6) 가장 최신 판본이 인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취소 후 재출판(retraction with republication) 혹은 교체(replacement)라 불리는 처리 절차가 생겼다. 

이것은 1) 정직한 오류(honest error)가 결과, 해석, 결론의 방향성, 중요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때, 2) 오류

가 의도적이지 않고 기저에 있는 과학적인 내용이 타당할 때, 3) 논문의 수정본이 추후 전문가 심사를 통과

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논문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붙여 출판하는 것이다. 이런 경

우 보충 자료나 부록에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3]. 

2. 논문 취소(retraction)

‘논문 취소’는 “출판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 혹은 편집인이 연구 부정, 실수 등을 이유로 출판을 무효

로 돌리고 기존의 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된 문헌을 취소 대상 논문

(retracted article)이라고 하고, 논문 취소를 공지한 논문을 논문 취소 공지(retracting article)라고 한다. ‘철회

(withdrawal)’라는 용어는 출판 준비(in press) 상태에서 취소된 경우를 지칭한다[1]. 

논문 취소의 이유는 크게 연구 부정행위(misconduct)와 실수(mistake)로 나눌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이 위조, 변조, 표절, 중복 출판 등의 이유로 취소된 경우이고, 실수는 방법론적 오류, 내용이 재현되지 

않는 것, 학술지의 오류 등의 이유로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일부 학술지에서는 명백하게 논문 취소가 되지 않고 의심스러운 상태에 있는 논문에 대해 ‘우려 기사

(expression of concern)’를 출판하기도 한다.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지침에 따르면, 1) 연구 부정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할 때, 2) 충분히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기관이 조사

를 시행하지 않을 때, 3) 연구 부정행위 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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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우려 기사를 출판할 수 있다[4].  

논문 취소 중에 ‘부분적 논문 취소(partial retraction)’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논문 일부만 무효로 한 경

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부분이란 한 개의 표, 그림, 한 개의 문장, 결론 등을 말한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서는 이를 논문 취소의 한 종류로 구분하여 별도로 색인한다[2]. 하지만 COPE에서는 부분적 논문 취소를 

부적절한 논문 취소 행위로 간주한다[4].   

취소된 논문은 내용이 무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인용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많이 인용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CrossMark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현재 문헌에 

논문 취소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논문 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사실을 논문 취소 공지를 통해 출판하여야 한다. COPE의 논문 취소 지침에 

의하면 논문 취소 공지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1) 모든 전자 버전에서 취소된 논문과 링크가 되어야 한다.

2)  논문 취소 공지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논문 취소 공지 제목에 대상 논문 제목 및 저자 등을 명시).

3) 논문 취소 공지임이 확인되도록 한다(즉 수정이나 의견 등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신속하게 출판하여 타당하지 않은 논문의 위해를 줄여야 한다.

5) 모든 독자가 자유롭게,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내용에는 누가 논문 취소를 했는지와 취소의 이유는 무엇인지(연구 부정과 정직한 오류를 구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7)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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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V : 기타 윤리 

자료 보존, 광고와 홍보(Archiving, Advertising 

& Marketing)

자료 보존 관련 체크리스트

•	�학술지 홈페이지에 보존에 관해 기술하였는가?

•	�학술지 폐간 등을 대비하여 영구적인 온라인 아카이브(예: CLOCKSS, Portico, 또는 

PubMed Central 등)에 원문을 보관하는가?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가?

•	�자동 웹 크롤링(web crawling)의 허용 여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연구를 위한 대량

의 자료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광고 관련 체크리스트

•	�광고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	�광고 정책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기술하였는가?

•	편집인은 광고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가?

•	�논문과 광고의 배치가 적절한가?

홍보 관련 체크리스트

•	학술지 홍보를 위한 매뉴얼을 갖추었는가?

•	�홈페이지나 홍보자료에 소개한 학술지/출판사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가?

•	논문 투고 향상을 위해 과도하고 비윤리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가?

•	홍보를 위해 이메일을 수집할 때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	이메일 제목에 홍보임을 표시했는가?

•	홍보용 이메일에 수신 거부나 수신 동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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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보존(archiving)

1) 자료 보존의 개념

디지털 자료의 활성화로 학술지들이 인쇄 학술지 발행 부수를 점차 줄여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학술지가 디지털 형태로만 출판하고 있다. 따라서 내외부적인 요인(출판사 변경 등)으로 학술지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폐간이 되어 학술지 홈페이지를 폐쇄할 경우에도,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자원의 영구적인 보존과 계속 활용을 위해서는 세계의 

여러 디지털 보존소에 학술지 원문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자료 보존의 개념을 디지털 

정보 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및 저장을 보장하는 ‘디지털 보존’으로 제한하여 기술한다. 

2) 디지털 자료 보존 정책

학술지들은 정간, 폐간을 비롯한 어떤 경우에도 디지털 학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국제 표준 연속 간행물 

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를 받은 간행물을 발행한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게 되어있다[1].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된 모든 디지털 자료를 지적 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술지 발행인이나 편집인은 기본적으로 학술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인들은 디지털 자료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지 홈페이지에 보존 정책 및 보존 기관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

3) 검토사항

(1)  보존 기관 선정: 보존은 단순한 백업(backup)과는 달리 영구적인 보관 및 계속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문을 국제 표준 형식으로 제작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2019년 현재 국제 표준은 JATS XML 및 PDF임). 또한 정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학술지의 표준 포맷이 변경될 경우 자동 변환이 가능한) 국제 수준의 보존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보존 기관은 CLOCKSS (https://clockss.org), Portico 

(https://www.portico.org/), PubMed Central (https://www.ncbi.nlm.nih.gov/pmc/) 등이다.

(2)  편집인은 미래의 독자들이 저장 매체나 사용 기술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학술지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존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3)  독점적/비독점적 보존: 계약을 맺은 특정 기관에만 보존할 것인지, 자동 웹 크롤링(web 

https://clockss.org
https://www.portico.org/
https://www.ncbi.nlm.nih.gov/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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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wling)을 허용하여 여러 기관에서 자유롭게 보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도 필요하다.

(4)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연구를 위한 대량의 내려받기(download)를 허용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2. 광고(advertising) 

1) 학술지에서의 광고

학술지에서 광고 게재 여부의 결정은 편집인의 권한이다. 편집인은 학술지의 사명이나 목적에 적합한 

광고만을 게재하며 분명한 광고 정책을 두고 게재를 결정해야 한다. 광고가 학술지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편집과정의 결정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2]. 독자들이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광고가 방해되거나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광고에 대한 규정은 정규 발행하는 인쇄 학술지는 물론 온라인 학술지 및 특별 

호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2) 광고 정책에 포함할 내용

(1)  광고의 결정은 누가 할지, 광고의 내용은 어떻게 검토할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포함한다.

(2)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지, 어떤 유형의 광고(인쇄 광고, 이미지, 음성, 동영상 광고 등)를 

게재할지, 광고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며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포함한다.   

3) 광고를 수록할 때 주의할 점

광고는 학술지 앞/뒤 적정한 위치에 배치한다[3, 4]. 논문의 중간에 광고를 넣지 말아야 하며, 학술지에 

수록한 논문에서 언급한 제품에 대한 광고를 나란히 싣는 것 역시 금해야 한다. 논문과 유사한 주제의 

광고는 인접하여(즉, 옆 또는 내부에) 배치할 수 없다. 독자들이 논문과 광고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에는 “광고(advertisement)”라는 단어를 넣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광고에 광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타내도록 한다. 

디지털 광고에서도 유사한 원칙을 적용한다. 홈페이지의 원문(full-text) 상단이나 중간에 광고를 

수록하면 안 된다. 또한 논문 내용과 광고 간의 링크는 허용하지 않는다. 광고는 독자가 선택(클릭)한 

경우에만 연결되어야 하며, 광고창을 닫으면 학술지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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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인의 책임 [2, 5]

(1)  편집인은 이해관계 및 광고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학술지나 편집인이 광고에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거나 저자나 

독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 제품의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2) 편집인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내용과는 독립적으로 광고를 판매해야 한다. 

(3) 편집인은 국가의 광고 규정이나 광고에 대한 표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홍보(marketing & promotion) 

1) 학술지의 홍보

학술지를 홍보하는 방법에는 (1) 광고(관련 학ㆍ협회, 웹사이트, 다른 관련 학술지, 소식지 등), (2) 홍보(이

메일, SNS, 학술대회), (3) 학술지에 관한 기고문이나 강연 등이 있다[6]. 학술지를 홍보할 때에는 정확한 사

실에 근거를 두고 홍보해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영향력 지표(impact factor) 등 독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논문 투고를 요청할 때에는 빠른 게재 등을 보

장해서는 안 되고, 게재료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2) 이메일 홍보

(1) 홍보를 위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때에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이메일을 통해 홍보 자료를 보내기 전에 먼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신 동의를 받은 후 

이메일을 보낼 때도 수신 거부나 수신 동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안내 문구는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해야 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제목에 홍보 

메일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4)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메일 주소 목록에 있는 다른 수신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각의 

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5)  편집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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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잠재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위한 ICMJE 서식

ICMJE Form for Disclosure of Potential Con�icts of Interest 

  

 

Instructions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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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잠재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위한 ICMJE 서식

ICMJE Form for Disclosure of Potential Con�icts of Interest 

  Section 1.

1.  2.   

4.   

3.   

5.   

6.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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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잠재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위한 ICMJE 서식

ICMJE Form for Disclosure of Potential Con�icts of Interest 

 Section 5.

Sec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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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영국출판윤리위원회 흐름도

•	원 개발자: COPE Liz Wager by Sideview (www.Lizwager.com). 이 흐름도의 재사용 등 통상 사용권 관련 문의는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	번역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3년 개정판)

중복출판 (a) 투고된 논문의 중복출판 의혹

 

심사자가 편집인에게 중복출판 의혹 알림

알린 심사자에게 감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회답함,

심사자가 증거 문서를 보내지 않았으면 조사하여 수집

중대한 중복임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같은 자료 또는 저자 순서 변경,

해당하는 과거 논문을 인용하지 않는 등

저자가 중복출판을 숨기려고 한 증거)

책임저자에게 서신 발송. 이때 원고는

사전에 출판하지 않았다고 서명한 저자 선언

(혹은 표지편지) 사본과 중복출판

증거문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음

정중한 어조로 저자에게 통보, 실망 표시

또는 학술지의 입장을 알림. 이차 논문은

원 논문을 인용하여야 함을 알림.

인용하지 않은 원 논문 추가 인용 요청

또는 중복되는 자료 제거 후 심사 진행

심사자에게 조사결과,

조치내용 알림

무응답저자 응답

불충분한 해명

또는 잘못 인정

만족스런 해명.

고의 아닌 실수,

투고 규정 모호함,

합법적 재출판

무응답

저자 소속기관의 연구행정부서 책임자나

저자의 상관에게 내용을 전함

책임저자, 가능하다면 모든 저자에게

학술지 입장과 함께 게재 불가를 

알리면서 현재의 입장과 예상되는

추후 행동에 대해서 서신 통보

저자의 상관이나

연구행정기구

책임자에게 통보

고려함

저자에게

조치 통보

알린 심사자에게

조사결과 및 조치 내용 알림

책임저자, 가능하다면 모든 공저자에게

학술지 입장과 함께 게재불가를

알리면서 추후 조치에 대해 서신 통보

답이 없으면

3-6개월 간격으로

소속기관에 연락

다른 저자의 소속, 이메일 주소를

Medline, Google 등을 통해

확보하여 연락 

경미한 중복임

(일부 중복이거나 합법적 중복(예, 방법),

재분석 즉 하부집단분석, 추적기간 연장,

독자가 달라 고찰 변경 등)

중복 거의 없음

심사자에게 결정사실

알리고 심사 진행

원고의 중복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점검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 (예 CrossCheck)

를 통해 중복출판 의심가능함

Notes

•	�투고 규정에 학술지가 중복출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술되어 있어야 함

•	�해당 기관의 중복출판 규정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저자가 중복출판을 하지 
않았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함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는 번역은 받아들일만 
하지만, 원논문을 반드시 
인용하도록 권고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COPE Cases on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http://
publicationethics.org/cases/	
?f[0]=im_field_classifications	
%3A829

•	Duplicate publication 
guidelines: https://www.
biomedcentral.com/get	
published/editorial-policies	
#duplicate+publication	
(nb. the definitions only 
apply to BMC and may not be 
accepted by other publishers).

•	Links to other sites are 
provided for your convenience 
but COPE accepts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the 
content of those sites

http://publicationethics.org/cases/?f[0]=im_field_classifications%3A829
http://publicationethics.org/cases/?f[0]=im_field_classifications%3A829
http://publicationethics.org/cases/?f[0]=im_field_classifications%3A829
http://publicationethics.org/cases/?f[0]=im_field_classifications%3A829
https://www.biomedcentral.com/getpublished/editorial-policies#duplicate+publication
https://www.biomedcentral.com/getpublished/editorial-policies#duplicate+publication
https://www.biomedcentral.com/getpublished/editorial-policies#duplicate+publication
https://www.biomedcentral.com/getpublished/editorial-policies#duplicate+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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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개발자: COPE Liz Wager by Sideview (www.Lizwager.com). 이 흐름도의 재사용 등 통상 사용권 관련 문의는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	번역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3년 개정판)

중복출판 (b) 출판 후 중복출판 의심

독자가 편집인에게 중복출판 의혹 알림

알린 독자에게 감사와 함께 조사 계획 알림

독자가 증거문서를 보내지 않았으면 증거문서 수집

원고의 중복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점검

중대한 중복임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같은 자료 또는 저자 순서 변경,

해당하는 과거 논문을 인용하지 않는 등

저자가 중복출판을 숨기려고 한 증거)

경미한 중복임

(일부 중복이거나 합법적 중복(예, 방법),

재분석 즉 하부집단분석, 추적기간 연장,

독자가 달라 고찰 변경 등)

정중한 어조로 저자에게 통보, 실망 표시

또는 학술지의 입장을 알림. 이차 논문은

원 논문을 인용하여야 함을 알림.

원 논문을 인용한 정정기사 출판에 대해

논의함. 저자가 고의로 원 논문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여기면 저자의 상관이나

연구행정기구 책임자에게 통보 고려

독자에게 조사결과와

조치내용 알림

책임저자에게 서신 발송함. 이때 원고는

사전에 출판하지  않았다고 서명한 저자 선언

(혹은 표지편지) 사본과 중복출판 증거문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음

중복

거의 없음

해당 내용을

독자에게 알리고

심사 진행

무응답저자 응답

불충분한 해명

또는 잘못 인정

중복출판 혹은 게재취소 고지문

출판 고려.

다른 학술지 편집인에게

알림

저자의 상관이나

연구행정기구

책임자에게

통보 고려
저자에게

조치 통보

알린 독자에게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알림

만족스런 해명.

고의 아닌 실수,

투고 규정 모호함,

합법적 재출판

무응답

저자 소속기관의 연구행정부서 책임자나

저자의 상관에게 내용을 전함

책임저자, 가능하다면 모든 공저자에게

학술지 입장과 함께 게재불가를

알리면서 추후 조치에 대해 서신 통보

답이 없으면

3-6개월 간격으로

소속기관에 연락

다른 저자의 소속, 이메일

주소를 Medline, Google 등을

통해 확보하여 연락

Notes

•	�투고 규정에 학술지가 중복출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술되어 있어야 함

•	�저자가 선언문에 서명하거나 
체크박스에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조사에 도움이 됨

•	�저자가 중복출판을 하지 
않았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함

•	�ICMJE는 번역은 받아들일만 
하지만 원 논문을 반드시 
인용하도록 권고. 편집인은 게재 
취소 혹은 중복출판 고지문을 
출판하기 보다 정정기사 출판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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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 (a) 투고된 원고의 표절 의혹

 

  

심사자가 편집인에게 표절의혹 알림

알린 심사자에게 감사와 함께 조사계획 알림.

심사자가 표절 문서증거를 보내지 않으면 조사하여 수집

표절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점검함

명백한 표절

(많은 문장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

처럼 제시한 경우)

경미한 표절

(고찰의 짧은 부분 복사 수준).

자료의 잘못된

귀속(misattribution) 없음

정중한 어조로 저자에게 통보함.

실망 표시 또는 학술지의 입장을

알림. 빠진 원 논문을 참고문헌

처리하도록 한 뒤 심사 진행

책임 저자에게 서신 발송.

이때 원고는 원작(original)이며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서명한 저자 선언(혹은

표지편지) 사본과 표절증거문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음

중복출판

(자신의 논문

복제)

중복출판 흐름도

참조

문제 없음

심사자와 협의

저자 응답 무응답

무응답

다른 저자의 소속, 이메일

주소를 Medline, Google 등을

통해 확보하여 연락

불충분한 해명

또는 잘못 인정

모든 저자에게 이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통보

저자의 상관이나

연구행정기관 책임자에게

통보 고려 저자에게

조치알림

심사자에게

조치 내용 알림

책임저자 가능하면 모든 저자에게

학술지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설명

만족스런 해명.

(고의 아닌 실수,

투고 규정 모호,

경험없는 젊은 연구자)
저자 소속기관의 연구행정부서 책임자나

저자의 상관에게 내용을 전함

답이 없으면

3-6개월 간격으로

소속기관에 연락함.

해결이 안되면 국가윤리기관

(미국 ORI, 영국CMC)에

연락을 고려

Notes

•	�투고 규정에 표절의 정의와 
학술지가 표절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술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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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심 (b) 출판 후 표절 의심

독자가 편집인에게 표절의혹 알림

알린 독자에게 감사와 함께 조사계획 알림.

독자가 표절 문서증거를 보내지 않으면 조사하여 수집

표절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점검

명백한 표절 (많은 문장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 처럼 제시한 경우)

경미한 표절

(고찰의 짧은 부분 복사 수준).

자료의 잘못된 귀속(misattribution)없음

정중한 어조로 저자에게 통보.

실망 표시 또는 학술지의 입장을

알림. 빠진 원 논문을 참고문헌에

인용하면서 정정기사 발표 협의

알린 독자와 표절 당한 피해자에게

학술지의 조치 내용을 알림

책임 저자에게 서신 발송.

이때 원고는 원작(original)이며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서명한 저자 선언(혹은

표지편지) 사본과 표절증거문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음

저자 응답 무응답

무응답

다른 저자의 소속, 이메일

주소를 Medline, Google 등을

통해 확보하여 연락

저자 소속기관의 연구행정부서 책임자나

저자의 상관에게 내용을 전함

불충분한 해명

또는 잘못 인정

모든 저자에게

이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통보

게재 철회 고려. 다른 학술지

편집인이나, 표절당한 출판사에

알림 책임저자 가능하면 모든 저자에게

학술지 입장과 향후 조치를 설명

독자와 피해자에게

결과와 조치를 알림
저자에게

조치 통보

저자의 상관이나

연구행정기관 책임자에게

통보 고려

만족스런 해명

(고의 아닌 실수,

투고 규정 모호,

경험없는 젊은 연구자)

답이 없으면

3-6개월 간격으로

소속기관에 연락함.

해결이 안되면 국가윤리기관

(미국 ORI, 영국CMC)에

연락을 고려

 

  
 

Notes

•	�투고 규정에 표절의 정의와 
학술지가 표절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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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변조 의심 (a) 투고된 원고의 자료 변조 의심

 

심사자가 자료 변조 의심을 알림

심사자에게 감사와 함께 조사 계획 알림

심사자가 표절문서증거를 보내지 않았으면 조사하여 수집

저자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 보냄.

책임을 바로 추궁하지 않음

저자 응답

불충분한 해명 혹은

잘못 인정

모든 저자에게 소속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 등과

협의할 계획임을 통보

저자 소속기관에

조사 요청

저자 무혐의

저자에게 사과하고 심사 진행
심사자에게

결과 알림

자료

변조 확인

무응답 또는

불충분한 답변

게재 불가 처리

충분한

해명

저자 응답 무응답

무응답

다른 규제기구 접촉

(예, 영국의 GMC)

저자에게 사과.

심사자에게 결과 알림.

심사 지속

무응답

다른 저자의 소속, 이메일 주소를

Medline, Google 등을

통해 확보하여 연락

다른 심사자로부터 이차 의견 청취 고려

저자 소속기관의 연구행정부서 책임자나

저자의 상관에게 내용을 전함.

필요시 공저자기관과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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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변조 의심 (b) 출판된 원고의 자료 변조 의심

 

 
 

독자가 자료 변조 의심을 알림

독자에게 감사와 함께 조사 계획 알림

저자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 보냄.

책임을 바로 추궁하지 않음

다른 심사자로부터 이차 의견 청취 고려

저자 응답

저자 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다른 저자의 소속, 이메일 주소를

Medline, Google 등을

통해 확보하여 연락

저자 소속기관의 연구행정부서 책임자나

저자의 상관에게 내용을 전함.

필요시 공저자기관과도 협의

다른 규제기구 접촉

(예, 영국의 GMC)

우려 기사 출판

독자에게 결과 알림

불충분한 해명 혹은

잘못 인정

충분한

해명

모든 저자에게 소속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 등과

협의할 계획임을 통보
저자에게 사과. 고의성 없는 오류가

있으면 정정기사 출판.

알린 독자에게 결과 통보

저자 소속기관에

조사 요청

무응답 또는

불충분한 답변

저자 무혐의

저자에게 사과
게재 철회

자료 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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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경 (a) 출판 전 책임저자가 저자 추가 요청

저자 변경 사유 확인

모든 저자가 저자 추가에 동의 하였는지 점검

모든 저자 동의

추가된 저자 학술지 저자 서식에

서명하게 함

필요하면 기여자 및 저자 역할 등

기여 항목 수정

심사 또는 출판 진행

모든 저자가 동의할 때까지 심사나 출판 보류.

필요하다면 저자 동의를 기관을 통해 하도록 함

동의하지 않는 저자 있음

Notes

•	�심사 내용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추가와 같은 논문의 대폭 수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저자의 추가는 
타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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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경 (b) 출판 전 책임저자가 일부 저자명 삭제 요청

저자 변경 사유 확인

모든 저자가 저자 삭제에 동의 하였는지 점검

모든 저자 동의

저자 목록과 저자 역할 및 기여자 등

기여 내역 수정.

필요하면 감사의 글 추가

심사 또는 출판 진행

동의하지 않는 저자 있음

모든 저자가 동의할 때 까지 심사나 출판

보류함. 삭제가 요청된 저자에게 그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싶으면 편집인에게 하지

말고, 공저자나 소속 연구기관과

협의할 것을 알림

Notes

•	�이름이 삭제되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서류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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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경 (c) 출판 후 저자 추가 요청

저자 변경 사유 확인

모든 저자가 저자 추가에 동의 하였는지 확인

모든 저자 동의

정정기사 출판

동의하지 않는 저자 있음

동의하지 않는 저자 있음

저자(들) 소속기관(들)에 통보하여

판정하도록 요청

소속기관이 요청하면 정정기사 출판

모든 저자가 동의서에 서명할 때 까지

저자명 변경 없음을 설명함.

편집인은 저자되기 지침만 제공하고

저자와 논쟁하지 말 것

모든 저자 동의

필요하면 정정기사 출판

왜 저자가 빠졌는지 설명 요청.

모든 저자가 저자원칙에 해당해야

하고 자격 있는 저자가 목록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

학술지 규정이나 저자 선언 제시

문제 예방을 위해

(1) �출판 전, 저자 목록에 있는 저자들이 저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격이 있는 연구자 
중에 저자 목록에 빠진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

(2) �개별 저자가 연구에 기여한 내용을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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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경 (d) 출판 후 저자명 삭제 요청

저자 변경 사유 확인

저자변경의 합리적

이유 설명

연구부정 혐의 인정시(또는 인정되는 경우)

자료 변조에 관한

흐름도를 참조

저자간  자료 해석

이견

저자가 편지 작성

다른 쪽 저자를 접촉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

다른 쪽 저자가

답변을 제출

다른 쪽 저자가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음

양측 편지 출판 소수 의견 출판

저자 삭제를 계속 원하며 다른

저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정정기사 출판 고려

저자가 편지쓰기를

동의하지 않음

(또는 출판되지 않는 글 작성)

저자 삭제 이유를 설명하도록함.

모든 저자가 저자 원칙에 해당해야

하고 자격 있는 저자가 목록에서

빠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

학술지 규정이나 저자 선언 제시.

연구부정행위를 의심하는지 질의

저자 변경 이유를 편지에 쓰도록 요청. 다른 입장

저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 기회를 줄 것임을

설명. 편지의 설명 분량이 적당하고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등 적절하다면 양쪽 편지 모두 출판될 것임을 설명

제외되는 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가 동의하는지

체크

정정기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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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또는 선물 저자가 의심될 때 (저자 변경 흐름도 참조)

 

감사의 글, 저자 선언(있다면) 내용 검토

책임 저자에게 학술지 저자 규정집 사본**을
보내고 저자 모두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제외된

저자가 없는지 진술하도록 요청

저자의 역할 누락(기여자 목록에

자료분석이나 초고 작성자가

포함되지 않음)

유령저자 확인

빠진 저자를

포함시키도록 제안

모든 저자로부터 저자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음. 편지 내용에는 학술지의 저자 정책 또는

ICMJE 정책 등을 명확히 진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여야 함.

상급 저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나

연구비 지원 행정부서에 편지 사본을

보내는 것을 고려

초빙 또는 선물저자를 삭제

하도록 하고 감사의 글로

옮기도록 제안

초빙 또는 선물 저자 확인

목록에 기재된 저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저자 목록에 대한

설명이 충분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

더 많은 정보가 필요

저자들과 연락할 때는

Google에서 확인된

이름으로 접촉하며,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누락된

저자는 없는지 저자 기준에

대해 고려사항이 있는

지를 물어봄

심사나 출판을 진행

학술지 규정과 투고 양식을

검토하여 저자 기여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향후 문제를 예방

저자의 개별 기여 정보를 자세히 요청***

그리고/혹은*

그리고/혹은*

* Notes

•	�첫 조치가 무엇일지는 학술지가 
저자나 기여자 정보를 수집하는 표준 
방식에 따라 다름

** Notes

•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저자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쉬움

*** Notes

•	�Marusic et al. 은 자유로이 
기술하거나 체크박스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저자의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저자가 직접 자신의 역할을 기술하게 
하는 것이 진실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됨

참고문헌

•	 Marusic A, Bates T, Anic A et al. How the structure of contribution disclosure statement affects validity of authorship: a randomised 
study in ageneral medical journal. Curr Med Res Opin 2006;22: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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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됨 문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편집자가 모든 투고 원고를 대상으로 저자나 기여자의 목록에 문제가 있는 지를 점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때때로 저자 목록이 

의심스럽거나, 유령 또는 선물 저자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COPE 흐름도 중 “유령 또는 초빙저자”는 이와 같은 유령, 초빙, 

또는 선물 저자와 관련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제안한다. 아래 내용은 편집인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저자를 경계하도록 하고 

문제의 징후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저자됨 문제의 유형
유령저자는 저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목록에서 빠진 경우이다. 유령작가(ghost writer)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특정 데이터 분석과 같이 다른 역할을 한 연구자가 종종 빠지기 때문이다. Gotzsche 등은 기업 후원 연구논 문에서 

연구 설계에 참여한 통계학자들이 자주 제외되었음을 발견한 바 있다. 전문작가나 논문에 관여하는 경우 저자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저자의 기준을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ICMJE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학 작가들은 보통 저자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전문 작가의 역할이나 연구비 지원 등의 내용은 감사의 글에 명시해야 한다.

초빙 혹은 선물저자는 저자 기준에 미달된 경우이다. 초빙저자는 일반적으로 연구나 출판에 관여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저자 목록에 

포함되어 논문을 더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선물저자는 종종 이력서 부풀리기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료 논문에 

저자로 기재된 것에 대한 대가로 다시 동료의 이름을 자신에 논문에 기재하는 경우이다.

저자 관련 문제를 나타내는 징후
· 책임저자가 심사자 의견에 적절히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 저자 목록에 없는 사람이 원고를 수정. 워드 문서의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누가 수정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단 공동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비서가 수정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

· 문서 등록 정보에 저자 목록에 없거나 감사의 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이름이 있는 경우

·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종설 논문이나 의견을 쓸 때. 이 경우 중복 출판을 확인해야 함(Medline 이나 구글에서 기사 제목이나 

    키워드를 검색하여 알 수 있음)

· 기여자 목록에 역할이 빠져 있음(즉 저자 목록에는 데이터 분석이나 논문 작성에 책임 있는 저자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터무니 없이 길거나 짧은 저자 목록(예를 들면, 단순 사례 보고에 저자가 12명이거나 무작위 연구에 저자가 한 명인 경우)

·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에 후원 회사 소속의 저자가 없는 경우(적법한 것일 수 있지만 인정받아야 할 저자가 빠질 가능성이 

   있음. 프로토콜을 검토하면 고용자의 역할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됨. 옆의 참고문헌에 있는 Gotzsche 등의 논문과 Wager의 

   논평을 참조할 것).       

참고문헌

•	 Gotzsche PC, Hrobjartsson A, Johansen HK, Haar MT, Altman DG et al. Ghost authorship in industry-intiated randomised trials. 
PLoS Med 2007; 4(1):e19. doi:10.1371/journal.pmed.0040019

•	 Wager E. Authors, ghosts, damned lies, and statisticians. PLoS Med 2007;4(1):e34. doi:10.1371/journal.pmed.0040034

http://doi.org/10.1371/journal.pmed.0040019
http://doi.org/10.1371/journal.pmed.00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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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원고에서 밝히지 않은 이해관계가 의심될 때

심사자가 편집인에게 저자(들)의 밝히지 않은 이해관계 알림

알린 심사자에게 감사와 함께 조사 계획 알림

저자에게 연락하여 우려 표명

저자가

관련 자료 제공

저자가 이해관계 부인

학술지의 정책 및 이해관계 정의를

설명하고, 이전에 받아두지 않았을 경우,

모든 저자에게 이해관계 양식에 서명을 받음저자에게 감사의 글 보내면서

이해관계 기술 누락의 심각성 지적

이해관계 선언

부분 수정

심사 혹은 출판 진행

심사자에게 조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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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된 논문에서 밝히지 않은 이해관계가 의심될 때

독자가 편집인에게 저자(들)의 밝혀지지 않은 이해관계 알림

알린 독자에게 감사와 함께 조사 계획 알림

학술지 투고 규정에 명확한

이해관계 정의 포함시킴
저자와 접촉하여 우려 표명

저자가 관련 자료

제공
저자가 이해관계 부인

학술지의 정책 및 이해관계 정의를 설명하고,

이전에 받아두지 않았을 경우, 모든 저자에게

이해관계 양식에 서명을 받음

저자에게 감사의 글 보내면서

이해관계 기술 누락의 심각성 지적

이해관계 정정기사 출판

독자에게 조치결과 알림

Notes

•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출판 전 
모든 저자에게 이해관계 양식에 
서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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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개발자: COPE Liz Wager by Sideview (www.Lizwager.com). 이 흐름도의 재사용 등 통상 사용권 관련 문의는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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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된 원고의 윤리적 문제 의심

 

  

심사자나 편집인이 투고원고에서 윤리문제 제기

예) 윤리규정에 따른 승인서 미비,

환자 동의서 미비, 실험동물 사용

지침 부적합

예)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서류 또는

요청한 환자의 동의서 복사본

전혀 새로운 윤리 문제일 경우

COPE 등에 사례 보고 고려

알린 심사자에게 감사와 함께 조사 계획 알림

저자들이 관련 자료 제공

충분한 해명 무응답 또는 불충분한 해명

저자에게 해결될 때까지

심사가 보류됨을 통보

저자 상관이나 소속기관

연구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우려 통보

만족스런 해결

알린 심사자에게

조치 결과 통보

무응답 또는

불충분한 해명

답이 없으면 3-6개월 간격으로

계속 소속기관에 조사 종결 촉구

무응답 또는

불충분한 해명

Medical registration body, 

UKPRI, ORI 등 다른 감독 기관 통보

사과하고 원고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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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개발자: COPE Liz Wager by Sideview (www.Lizwager.com). 이 흐름도의 재사용 등 통상 사용권 관련 문의는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	번역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3년 개정판)

전문심사자에 의해 저자의 아이디어나 자료 도용 의심

저자가 심사자와 혐의에 대해 제소

저자에게 감사와 함께 조사 계획을 알림

투고원고 및 심사 의견 확보

공개 심사(심사자 신원이 저자에게

공개됨)

비공개 심사(심사자 신원이 저자에게

공개되지 않음)

저자가 실제

잘못을 한 심사자를 지적

저자 및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증거 수집.

(출판물*, 초록, 학술대회 보고서, 연구비신청서 등)

평가 마치기 전까지 심사자와 연락하지 않음

제소된 사람과 실제 심사자 사이의

관계를 점검

(같은 부서, 개인적 관계)

실제 심사자와 접촉하여 제소에 대해서

알리고 스스로 심사를 시행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 토의하지 않았는지

점검

저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 심사자를 밝히는 것을 원하는지

문의함. 익명 심사하는

학술지에서는 심사자를

저자에게 알리기 전에 심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조사 기간 동안

심사자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알림

심사자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삭제하고

학술지에 사례를 출판

저자에게

진행상황 알림

심사자의

부정행위 입증

응답이 없으면

3-6개월 간격으로

기관 접촉

심사자의 기관과 연락하여

조사 요청

조사결과

심사자 무죄

저자와 협의

적절한 해명 무응답 또는

해명 불충분

심사자에게 우려를

표명하고 해명 요청
저자와 협의하여

추가 증거

제출 요청

근거 없음 근거 있음

증거를 검토하고 저자의 제소가

근거가 있는지 결정

저자가 실제 심사자가

아닌 사람을 지적

주의 : 심사를 거절한

사람도 잊지말것

학술지에 파일이

없으면 저자에게

사본 요청

 Notes

•	�심사규정에 투고 원고는 
보안을 지켜야 하고 
출판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함

•	�선택은 심사제도 유형에 따라 
다름

* Notes

•	저자가 출판한 논문을 다시 
출판하면 표절로 다룸 (표절 
흐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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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개발자: COPE Liz Wager by Sideview (www.Lizwager.com). 이 흐름도의 재사용 등 통상 사용권 관련 문의는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	번역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3년 개정판)

제보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 제보에 대한 반응

출판된 논문에 대해 편집인이나 학술지에 직접

이메일로 제보하는 경우로서 익명일 수도 아닐수도 있음.

과학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거나 표절 혐의,

그림 조작 또는 다른 형태의 연구부정 등의 내용일 수 있음

출판사와 대응팀에게 혐의에 대해 알림.

보고 절차와 신속대응 절차를 미리 확립해 두는 것이 유용함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예 아니오

자세한 세부 내용을 요청, 자세한

내용이 없으면 조사할 수 없음을 통보

세부 내용이

제공되면 조사

애매한 주장만을 하면

더이상 조사할 수 없음을 통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제보자에게

알림. 또한 제보자에게 결과가 발생하면

알리겠지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림

적절한 COPE 흐름도 혹은 지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 

또한  출판기관 자체 규정을 따름

조사에 따른 결과, 예를 들어

정정기사, 논문 철회 등이 발생하면,

이를 제소한 제보자에게 알림

 Notes

•	�제보의 논조는 공격적일수도,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음. 
공손히 대응하고, 개인적 의견 
교환을 하지 말 것

•	�제보자는 익명으로 남는 것을 
바랄 수 있음. 익명을 원하는 
경우에 무리하게 이름을 
밝히도록 요청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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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 제보에 대한 반응

출판된 논문이 소셜미디어나 논문비평사이트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익명이거나 아닐 수 있음. 과학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거나 표절 혐의, 그림 조작 또는 다른 형태의

연구부정에 대한 것일 수 있음

출판기관과 대응팀에게 혐의에 대해 알림.

보고 절차와 신속대응 절차를 미리 확립해 두는 것이 유용 

제소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명백한 근거 여부

예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다룸 제기된 주장들이 저자, 편집인, 출판기관

또는 학술지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소셜미디어에

해당사안을 조사할 것임을 알림

저자에게 이메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 내용을 추가하거나

트위터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는 안됨. 

연구결과에 국한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저자들

스스로 반응하는 방식을 원할 수 있음

COPE  흐름도나 지침을 적절히

따르거나 출판기관의 자체내 흐름에

따라 조사

조사결과 정정 또는 논문 철회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면 원래 문제가

제기되었던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올리도록 함. 이 경우 트위터는 부적절함.

학술지 사이트에 결정된

내용을 링크시킴

아니오

아니오예

동일 소셜미디어에 감사하다고

답변함. 만일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문제 처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의뢰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와 같은

일반부서에 접촉. 법적 윤리적 이유

때문에 개인의 트위터 계정보다는

학술지 출판인 계정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 만일 대상자들이

모호한 주장을 고집한다면, 공손한

태도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 임을 말하고 추가적 논의에도 

답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반응하지 말 것,

그러나 출판인에게 알려서 자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저자에게는 현재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을

고려함. 트위터나 구글에 접근할 수 없는

저자도 제기된 문제를 접하였는지 확인

 Notes

•	�제보의 논조는 공격적일수도,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음. 
공손히 대응하고, 개인적 의견 
교환을 하지 말 것

•	�제보자는 익명으로 남는 것을 
바랄 수 있음. 익명을 원하는 
경우에 무리하게 이름을 
밝히도록 요청하면 안 됨

•	�토론이 공적 영역 밖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 토론을 
소셜미디어에 노출시키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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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개정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ICMJE 회원들에 의해 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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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권고안에 관하여

A. 권고안의 목적

B. 권고안의 사용자

C. 권고안의 역사

II. 저자, 기여자, 전문가 심사자, 편집인, 발행인, 학술지 소유주의 역할과 책임

A. 저자와 기여자의 역할

1. 저자됨(Authorship)의 중요성

2. 저자의 정의

3. 저자가 아닌 기여자(Non-author Contributors)

B. 저자의 책임·이해관계

1. 참여자(Participants)

a. 저자

b. 전문가 심사자(Peer Reviewers)

c. 편집인 및 학술지 편집진(Journal Staff)

2. 이해관계의 보고

C. 투고와 심사 과정에서의 책임

1. 저자

2. 학술지

a. 보안(Confidentiality)

b. 적시성(Timeliness)

c. 전문가 심사(Peer Review)

d. 진실성(Integrity)

3. 전문가 심사자

D. 학술지 소유주와 편집권의 독립

1. 학술지 소유주

2. 편집권의 독립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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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연구 대상자(Research Participants)의 보호

III. 논문 출판과 관련된 편집 및 출판 상의 문제들

A. 정정 기사(Correction) 와 판본 관리(Version Control)

B. 학술적 부정행위(Scientific Misconduct),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cern), 

논문 철회(Retraction)

C. 저작권

D. 중복출판(Overlapping Publications)

1. 이중투고(Duplicate Submission)

2.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3. 허용되는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4. 동일 자료에 기반한 원고

E. 독자통신(Correspondence)

F. 별호(Supplements), 주제별 간행물(Theme Issues), 특별 연재물(Special Series)

G. 온라인 출판(Electronic Publishing)

H. 광고

I. 학술지와 대중매체

J. 임상시험 등록

IV. 원고 준비와 투고

A. 원고 준비

1. 일반 원칙

2. 특정한 연구계획을 위한 보고서 양식 지침(Report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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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투고

이 문서는 2013년도 8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이하 ICMJE로 약함)에서 발간한‘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의 한글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은 대한의학학

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이 번역본은 ICMJE가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은 아니며, ICMJE는

정기적으로 권고안을 개정하기 때문에 ICMJE의 공식적인 최신판을 열람하려면 www.ICMJE.org을 참조하

여야 합니다.

본 번역본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원 학술지에 무료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 편집인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전화 02-794-4146, 전자우편 kamje@kamje.or.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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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권고안에 관하여

A. 권고안의 목적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이하 ICMJE로 약함)는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의 수행과 보고 과정, 그리고 기타 게재물과 관련하여 잘 정리된 관례와 윤리 표준을 검

토하고, 저자, 편집인, 그리고 전문가심사(peer review)와 생의학 관련 출판 관계자들이 명확하고 균형 잡힌

(unbiased) 의학학술지 논문을 작성하고 배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권고안은 매

체,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들이 의학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B. 권고안의 사용자

이 권고안의 일차적인 목적은 ICMJE 회원 학술지에 투고하려는 저자들이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ICMJE 회원이 아닌 많은 학술지들도 자발적으로 이 권고안(www.icmje/journals.html)을 사용하고 있다. ICMJE

는 이 권고안의 사용을 장려하지만, 사용을 감독하거나 강권하려는 의사는 없다. 모든 경우에 저자들은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투고규정과 함께 이 권고안을 참조해야 한다. 또한 저자들은 특정한 형태의 연구인 경우 그 기술 방식을 규

정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작위 임상시험은 CONSORT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으며, 각종

특정한 연구의 기술 방식은 http://www.equator-network.org에 정리되어 있다.

ICMJE는 이 권고안을 지지하는 학술지에게 투고규정의 내용에 이 권고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 권고안을 준용

하고 있음을 투고규정에 적시할 것을 권장한다. 이 권고안을 지지한다는 점을 ICMJE 웹사이트에 게시하고자 하는

학술지는 전자 메일을 통해 ICMJE 사무국(icmje@acponline.org)에 요청하면 된다. 이 권고안을 지지한다는 점을

ICMJE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학술지들 가운데 더 이상 이 같은 게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게시

를 철회할 수 있다.

ICMJE는 교육적,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의 제약 없이 이 권고안 전체의 광범위한 보급을 권

장한다. 그러나 ICMJE는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권고안을 갱신하므로 이 권고안과 부속 문서를

사용할 때는 ICJME 웹사이트에서 공식적인 최신 권고안을 열람하는 것이 좋다.

C. 권고안의 역사

ICMJE는 종전에 생의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이하‘통일양식’으로 약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편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다. ‘통일양

식’은 학술지들 간에 원고의 준비와 형식을 표준화하려는 시도로 1978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

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편집정책에 따라 일련의 독립 문서(Separate

Statements)를 개발하게 되었다. 1997년에‘통일양식’전문이 개정되었고, 세부 항목은 1999년 5월과 2000년 5월

에 추가로 갱신되었다. 2001년 5월에 ICJME는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 부분을 개정하였고, 2003년에‘통

일양식’전문을 재구성하고 독립 문서를 본문에 통합하였으며, 2010년에 다시 개정본을 출간하였다. 이 권고안의 이

전 판은 www.icmje.org 내 기록보관소(“Archives”section)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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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이라고 명명된 이 문서는 2013년 출간되었다.

II. 저자, 기여자, 전문가 심사자, 편집인, 발행인, 학술지 소유주의 역할과 책임

A. 저자와 기여자의 역할

1. 저자됨(Authorship)의 중요성

저자됨은 논문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보증하는 것으로, 학술적, 사회적, 재정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또

한 저자됨은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미한다. 이 권고안은 논문 작성에 실질적인 학술적 기여를 한 연

구자는 저자로서 인정을 받고, 동시에 저자로 인정받은 연구자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저자명의 기술만으로는 어떤 기여가 저자 자격에 상응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학술지들은 제출된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기술된 저자들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최소한 원저만이라도) 게재하기도 한다. 편집인들은 저

작물의 진실성에 관한 전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저자 자격에 대한 정책의 개발

과 수행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기여도를 둘러싼 모호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지만, 저자 자격에

합당한 기여도의 양과 질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로써 ICMJE는 모든 학술지들이 수용할 만한 저자와 기여

자의 구분을 포함한 저자됨의 기준을 개발하였다.

2. 저자의 정의

ICMJE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를 저자됨으로 정의할 것을 권고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

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저자는 수행한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저자는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

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

어야 한다.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이상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기록한다.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기여자로 기록한다(II.A.3 항 참조). 이 저자됨의 기준은 저

자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구자들에게만 저자됨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며, 연

구에 참여하면서도 두 번째나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연구자들의 저자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기획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원고의 작성, 검토, 최종 승인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들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책임이 있으며, 이상적으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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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또는 연구 진행과정 중에 수정하는 단계에서 이 기준에 따라 저자됨을 설정해야 한다. 저

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들이 네 가지 저자됨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저자들의 공동책임이며, 투고

받은 학술지의 책임이 아니다; 저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판별하거나 저자됨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할 책임은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이 아니다. 만약 저자됨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학술지 편집인이 아니라 연구가 수행된 기

관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저자들이 논문이 투고되었거나 출판된 이후에 특정 저자의 철회 또는 추가를 요청

한 경우 학술지 편집인은 그 사유를 제시할 것과 논문에 기록된 모든 저자들과 철회 또는 추가 대상 저자가 서명한 문

서를 요청해야 한다.

원고가 투고, 심사, 출판 과정 중에 있는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고, 학술지 투고 절차, 즉 저자들의 상세 정보를 제

공하고, 연구윤리 심의, 임상시험 등록 및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제반 문서를 완비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책임저자

에게 있다. 단, 이들 업무를 한 두 명의 공저자와 분담할 수도 있다. 책임저자는 논문 투고에서 심사 과정에 걸친 전

과정에서 편집진과 적시에 교신이 가능해야 하고, 출판 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 있을 경우 이에 회신할 수 있어

야 하며, 저작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학술지가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비록 학술

지와 교신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책임저자에게 있지만, ICMJE는 편집인이 모든 저자들에게도 연락이나 통지할 것

을 권고한다.

많은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집단이 연구를 수행할 때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자를 정하고 투고 전

에 저자 명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들은 원고의 최종 승인을 포함하여 네 가

지 저자됨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저작물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같은 연구를 수행한 다른 연구자들의 연

구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또한 모든 저자들은 이해관계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될 것

이다.

일부 대규모 연구집단은 저자명에 개별 저자와 함께 연구집단 자체를 함께 기재하거나 연구집단만 저자로 기재하

기도 한다. 대규모 연구집단에 의해 진행된 연구를 투고할 때는 책임저자는 연구집단명을 명기해야 하고, 저자로서

연구에 책임이 있는 연구자들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논문의 저자 기재란(byline)은 논문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

에게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MEDLINE은 저자 기재란에 기재된 모든 이름을 저자명단에 포함시킨다. 저자란

에 연구집단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논문 내에 해당 연구집단에 속한 연구 참여자들이 저자 또는 공동 연구자로 기

재되어 있으면 MEDLINE은 이들 연구 참여자들도 저자 또는 공동 연구자로 저자명단에 포함시킨다.

3. 저자가 아닌 기여자(Non-author contributors)

저자됨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는 저자가 아니라 기여자로 기록한다. 다른 기여 없이

단독으로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연구 활동의 예로서 연구비 획득, 연구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일반적

인 행정지원, 원고 정리, 단순한 기술적인 원고 교정, 언어 교정, 최종 원고 교정 등을 들 수 있다. 저자됨의 요건이 충

족되지 않는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기여자로 기록되거나, 임상 조사자(clinical investigators) 또는 참여 조사자

(participating investigators)와 같은 명목으로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기록될 수 있으며, 그들이 기여한 바는 과학

자문(scientific advisors), 연구 계획의 정밀 검토(critically reviewed the study proposal), 자료 수집(collected

data), 대상 환자의 치료 및 자료 제공(provided and cared for study patients) 등과 같이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감사의 글(Acknowledgement)는 연구의 자료와 결론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 의해 보증된다는 의미이므

로 편집인은 책임저자에게 기여자로 인정된 모든 사람에게 기여자로 인정 받았다는 서면 승인을 받을 것을 요청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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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저자의 책임·이해관계

과학적 과정과 출판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부분적으로 연구의 기획, 실행, 논문 작성, 논문

심사, 편집, 출판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이해관계는 환자의 권익 또는 연구의 타당성과 같이 일차적인 이해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이 재정적 이득과 같

은 이차적인 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 자체만큼 중요

하다. 고용 관계, 자문역, 주식 보유 또는 주식 매입 우선권(stock option), 사례금, 특허권, 전문가 증언과 같이 재정

적인 부분은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해관계이며, 학술지와 저자, 나아가 과학 자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관련한 갈등은 개인적인 친분 또는 경쟁 관계, 학술적인 경쟁, 지적인 신념

(intellectual belief)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저자가 모든 연구 자료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 해석하여 논문을 출판하는데 장애가 되는 저자와 연구 지원자 간의 합의는 이해관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양되어야 한다.

1. 참여자(Participants)

저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심사자, 편집인, 편집사무국 직원 등을 포함하는 논문 심사 및 출판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

자들은 심사 및 출판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어야 하며, 이해

관계가 있을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밝혀야 한다.

a. 저자

어떤 형태의 원고든지 투고할 때는 저자들은 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든

재정적, 개인적 관계를 밝힐 의무가 있다. ICMJE는 저자의 이해관계를 알리는 것을 쉽게 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이

해관계 공개 양식(Form for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을 개발해 왔다. ICMJE 회원 학술지들은 저자들

에게 이 형식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ICMJE는 다른 학술지들도 이 형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b. 전문가 심사자(Peer Reviewers)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전문가 심사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

다. 전문가 심사자는 편집인에게 이해관계에 대해 밝혀야 하며,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는 해당 논문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의 이해를 위해 사용해서

는 안 된다. 

c. 편집인과 학술지 편집진(Journal Staff)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편집인은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

우에는 편집관련 결정(editorial decision)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편집관련 결정에 관여하는 편집진은 편집판단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편집결정 과정에

서 배제되어야 한다. 사무국 직원은 편집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객원 편집인 역시 이 원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2. 이해관계의 보고

논문은 ICMJE의 이해관계 공개 양식과 같은 부속 문서(statements or supporting documents)와 함께 출판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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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서에는 1) 이해관계, 2) 연구 지원자에 관한 내용, 즉 연구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투

고와 게재 결정 등 어느 부분에서 연구 지원자가 관여했는지, 아니면 연구 지원자의 개입이 없었는지, 3) 저자가 연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접근할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어떤 성격의 접근이 가능했는지, 연구 종료 후에도 계속

접근이 가능했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상과 같은 공표를 돕기 위해 편집인은 연구 결과에 소유권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비 제공자의 연구 지원을

받은 저자들에게“나는 이 연구의 모든 자료에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자료의 진실성과 자료 분석의 정확성에 모든 책

임을 진다”와 같은 서명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C. 투고와 심사 과정에서의 책임

1. 저자

저자는 저자됨과 이해관계의 공표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이 권고안 IIA 및 IIB 항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 학술지

a. 보안(Confidentiality)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는 비공개 교신(privileged communication)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기밀에 속하는 자산이

며,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정한 시기보다 먼저 공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편집인은 원고와 관련한 정보, 즉 원고가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지, 원고의 내용, 심사 상태, 심사평,

원고가 채택될 가능성 등을 저자와 전문가 심사자 외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소송 등을 위해 원고와 심사

평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인은 정중히 이를 거절해야 하며, 법률적인 문제로 소환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기밀에 속하

는 문건이 제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편집인은 전문가 심사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원고, 관련 자료 및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자와 학술지 사무국 직원은 투고된 원고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서는 안되며,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는 원고의 내용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심사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원고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되며, 심사가 끝나면 해당 원고와 관련한 모든 인쇄물과 온라인 상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자체 규정(local regulation) 등에 의해 보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술지

측은 편집 시스템 내의 모든 관련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최상의 방침이다. 채택되지 않은 원고를 계속 보유하는 학술

지는 투고규정을 통해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논문이 출판된 후에는 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논문 원고, 심사평, 교정본, 기타 교신

문서(correspondence) 등을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자체 규정에 따라 가능하면 영구 보존하는 것이 좋다.

편집인은 전문가 심사자와 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평을 출판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학술지의 운영방침

이 저자와 전문가 심사자의 신원을 모르게 하고 심사평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면 전문가 심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전문가 심사자의 신원을 저자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부정 또는 허위가 의심되는 경우 보안 문제는 파기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은 저자나 전문가 심사자에게 보안

원칙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해야 하며, 그 외에는 보안 원칙을 지켜야 한다. 

b. 적시성(Timeliness)

편집인은 원고와 관련 자료의 처리가 적시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편집인은 어떤 원고를 출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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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으면 정시에 출판될 수 있도록 하고, 의도적인 지연 출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

출판할 의사가 없는 원고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저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c.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전문가 심사는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한 전문가(반드시 편집위원회 일원일 필요는 없다)의 비판적 평가이다.

편향되지 않고, 독립적인 비판적 평가는 과학 연구를 포함한 모든 학술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전문가 심사는 이

러한 과학 활동의 연장선 상에 있다.

전문가 심사의 실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과정은 과학 학술단체 내 구성원들의 원고에 대

한 공정한 평가를 용이하게 만든다.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편집인이 어떤 원고가 해당 학술지에 적합한지를 판

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문가 심사는 흔히 논문의 질(quality of reporting)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학술지는 적절한 전문가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책임이 있다. 편집인은 전문가 심사자가 온라인

출판만을 위한 보충 자료를 포함하여 전문가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된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심사평이 적절히 평가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치는 학술지(peer-reviewed journal)는 반드시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 의뢰해야 하지만, 심

사평(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편집인은 학술지에 선택된 모든 내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을 지며, 편집관련 결정은 원고가 학술지에 적합한지 등과 같은 원고의 질과 무관한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편집인은 출판 전에는 언제든지 원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출판 결정이 난 후라도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

한 경우에는 출판을 취소할 수 있다.

학술지에 따라 원고의 수와 종류, 전문가 심사자의 수와 특성, 전문가 심사자 정보의 공개 여부, 기타 심사 과정 상

의 문제 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연유와 저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학술지는 그들의 심사 과정을 상세히 공표해야

한다. 

학술지는 전문가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 원고의 채택 또는 반려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학술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자의 기여에 공식적인 감사를 표해야 한다. 편집인은 동일한 원고의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심사자들의 심사평

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심사자들이 심사 과정을 통해 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심사 과정의 하나로 편집인은 연구 계획서, 통계분석 방법(연구 계획서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와 관련한

계약 등을 검토하고, 게재 결정을 하기 전에 저자로 하여금 출판 시 또는 출판 후에 이와 같은 문서들을 공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일부 학술지는 논문 게재의 조건으로 이 들 문서를 공개적으로 게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권고안을 준비 중일 때는 논문 출판 전후로 연구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자료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독립

적인 자료 분석과 자료의 공개적인 이용에 대한 학술지의 요구가 넘쳐 났다. 현재 일부 학술지 편집인은 게재 결정 전

에 독립적인 통계 전문가에게 자료의 통계 분석을 의뢰하기도 한다. 어떤 학술지들은 저자에게 연구 자료를 검토하

고 재분석 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밝힐 것만 요청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술지들은 자료 자체를 공

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학술지는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미래의 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료를 게시

하기 위한 학술지 고유의 필요조건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진정한 전문가 심사는 오직 논문이 출판된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학

학술지는 독자들이 출판된 논문에 대해 논평, 질의, 비평을 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출판된 논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저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 학술지 측의 연구 자료 또는 추가 정보에 대한 요

청에 협조해야 한다(III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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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진실성(Integrity)

편집관련 결정은 원고의 학술지에 대한 적합성, 독창성, 전체적인 질, 주요 현안에 대한 근거 제시 등에 기반하여

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상업적인 이해, 개인적인 관계 또는 의제, 부정적이거나 확실히 인정되고 있는 이론에 대해

도전적인 연구 결과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저자들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해 투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인은

통계학적인 의의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결론이 결정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를 게재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러한 연구들은 여러 연구들을 중재분석(meta-analysis) 할 때 중요한 현안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연구들을 출판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같은 연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유사한 연구를 계획 중인 다른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학술지는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고, 이의제기와 불만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전문가 심사자(Peer Reviewers)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는 비공개 교신으로 저자의 개인 기밀에 속하는 자산이며, 원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

정한 시기보다 먼저 공개되면 저자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전문가 심사자는 원고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원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원고 내용을 도용 또는 전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심사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원고

를 보관해서는 안 되며, 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원고를 폐기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자는 심사 의뢰를 받으면 수락 여부를 즉시 통보하고, 주어진 시한 내에 심사평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심사평은 건설적이고, 정직하고 정중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자는 원고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공표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원고의 심사를 반려해야

한다.

D. 학술지 소유주와 편집권의 독립

1. 학술지 소유주

학술지 소유주와 편집인은 공동 목표를 갖고 있지만, 책임과 권한이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상호 간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편집인의 임면권은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는 편집인을 임명할 때 계약서에 편집인의 권리, 의

무, 권한, 임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갈등 발생 시의 조정 방법 등을 명확히 적시한다. 편집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은 상호 동의한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에는 지도력, 원고 처리 시간, 학술지 관련 각종 지표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편집인의 면직은 학술적인 부정행위를 범했거나, 학술지의 장기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호 동의한 평가 방법

에 의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책임 있는 지위에 걸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임명과 면직은 소수의 학술지 경영진 보다는 독립된 전문가 패널의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특히 면직의 경우

에 필요하다. 과학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고, 학술지 소유주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편집인의 의무라고 흔히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의학학술지는 소유주와의 관계와 지배구조

를 명확하게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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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권의 독립

ICJME는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의 편집권 독립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수용한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편집권 독립이란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내용과 출판 시기 등 편집과 관련한 모든 권

한을 가지는 개념을 뜻한다. 학술지 소유주는 개별 논문의 평가, 선정, 출판 계획 및 편집 등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거

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학술지의 상업적 측면이 아니라 연구의 타

당성과 독자들 관점에서의 중요성에 맞추어 편집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 편집인은 의학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

해(소유주의 상업적 목적과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 우려 없이 자유롭게 책임 있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광고 또는 별호 발행과 같은 협찬사와 관련된 기사의 게재 여부, 학술지 제호 사용, 학술지 게

재물에 대한 상업적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 등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학술지는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집인이 편집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편집인은 전문가 심사자, 편집위원, 편집사무국 직원, 독자 등과 같은 광범위한 자문단으로부터 편집관련

결정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하고, 학술지 소유주는 편집인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편집인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문제가 발생

한 경우, 편집인은 즉시 법무 자문과 학술지 소유주 또는 발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편집인은 ICMJE 정책에 따라

저자와 전문가 심사자(심사자 성명과 심사평)를 보호해야 한다(II C.2.a항 참조). 편집인은 뉴스 섹션과 소셜 미디어

를 포함한 각종 매체에 실리는 소식을 점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편집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상시적인 사건기

록과 학술지 출판 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등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진실과 공익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작업은 특히 명예훼손 같은 법적 혐의에 대비하는데 적합하다.

실제적인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편집인은 위임경영자나 행정담당자가 아닌 소유 구조의 최고위층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인과 편집 조직은 편집권 독립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편집권이 침해되면 국제적인 의료, 학술

및 일반 단체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

E. 연구 대상자의 보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연구 과정이 사람에 대한 실험을 관리하는 위원회(기관 내 조직이든, 국

가 기관이든)의 윤리 규범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또는 정식 윤리위원회를 갖추고 있는지, 2008년 개정된 헬싱키 선

언(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index.html)을 준수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연구가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들 경우, 저자는 그 연구 방법을 수행한 근거를 설명해야 하고, 기관윤리위

원회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 승인했음을 제시해야 한다.

환자는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피험자 동의서(informed consent)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

될 수 없다. 이름, 이름의 머리 글자, 병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논문의 서술 부분, 사진, 가계(家系) 등, 어떤 형

태로도 출판할 수 없다. 단, 환자의 개인정보가 과학정보로서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피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출판 예정인 원고를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동

의를 받아야 하며, 저자는 환자에게 개인정보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을 밝혀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문서로 남겨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학술지나 저자 별로, 또는 양자 별로 각각 보관

하여야 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령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학술지는 법령의 취지를 따라서 개별적인 관련 규정을 두

어야 한다.

환자의 세부적인 신상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익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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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눈 주위를 가리는 정도로는 익명성을 보장

할 수 없다. 환자의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 저자는 이 같은 수정으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고, 편집인은 원자료가 수정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학술지는 피험자 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피험자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게재하는 논문에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실험동물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기관 내 또는 국가적인 규범을 준수했

는지 밝혀야 한다. 동물 연구 윤리에 관한 상세한 지침은 국제수의학편집인협회의 동물 윤리 및 복지에 관한 지침

(Consensus Author Guidelines on Animal Ethics and Welfare, http://veteditors.org/ethicsconsensusguide

lines.html)을 참조하면 된다.

III. 논문 게재와 관련된 편집 및 출판 상의 문제들

A. 정정 기사와 판본 관리

의도하지 않은 오류는 과학과 출판의 한 부분이며,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정정 보고를 해야 한다. 정정 기사는

사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 논쟁이 있는 사안은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인쇄본이나 온라인 판의

독자통신란을 통해, 또는 학술지 웹사이트에 의견을 게시함으로써 가장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이나 임상진료지침(clinical guideline)에서 볼 수 있는 전작의 갱신본은 전작의 연작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출판물로 취급된다.

정정 보고가 필요한 경우,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

* 학술지는 수정된 내용을 가능한 신속히 전작을 인용하여 상세하게 게재해야 한다. 정정 기사는 온라인 상으로

또는 페이지 번호가 부여된 인쇄본으로 적절한 색인을 위해 목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학술지는 새로운 논문 판본(version)을 수정된 부분의 상세한 설명과 수정 일자와 함께 게시해야 한다.

* 학술지는 전작을 포함한 모든 논문 판본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자료(archive)는 독자가 직접 접근하거나, 요청

을 하면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 전작의 온라인 판에는 갱신된 최신 판본이 있다는 사실을 눈에 잘 띄도록 기재해 놓아야 한다.

* 인용은 가장 최신 판본으로 해야 한다.

논문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정도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는 논문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B. 학술적 부정행위, 우려 표명, 논문 철회

학술적 부정행위는 자료 위조, 영상물의 기만적인 조작을 포함한 자료 변조, 표절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에선 임상 시험과 기타 사람 대상 연구의 결과를 출판하지 않는 것도 과학적 부정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들 행위는 각

각의 문제가 있지만, 서로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다. 각각의 상황은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평가가 필

요하다. 학술적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제출된 원고에 기술된 내용의 실행 여부나 진실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경

우, 편집인은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이하 COPE로 약함)와 같은 조직이 권고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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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절차(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를 개시해야 하고,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연구

의 평가를 유보한다는 우려 표명을 게재할 수 있다. 만약 저자의 소속기관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면 편집인은 반드

시 조사 결과를 찾아 독자들에게 그것이 적절했는지 알리고, 만약 부정행위로 판명이 나면 논문 철회 기사를 게재해

야 한다.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논평이나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연속으

로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논쟁의 문제로 남겨둘 수도 있다.

우려 표명이나 논문 철회 기사는 단순히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다. 이들 기사에는 온라인 판 또는 페이지

번호가 부여된 인쇄본에 명확한 표식을 붙이고, 적절한 색인을 위해 목차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목에 원작 논문의 제

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온라인 판에서는 논문 철회 기사와 원작 논문이 양방향으로 링크되어야 하고, 철회된 논문에

는 초록, 논문 전문 및 PDF 파일 등 모두가 철회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표식을 붙여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논문 철

회 기사의 저자는 원작 논문의 저자와 동일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어떤 조건 하에서 책임 있는 다른 인사

에게 논문 철회를 받아낼 수도 있고, 편집인이 우려 표명이나 논문 철회 기사의 단독 저자가 될 수도 있다. 논문 철회

기사에는 해당 논문을 철회하게 된 사유가 기술되어야 하고, 해당 논문을 인용한 문헌이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철회

된 논문은 독자들이 판단할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해당 논문에는 철회된 논문이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부정 논문이라고 밝혀지면 해당 저자의 전작 논문들도 그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편집인은 해당 저자의 소속기

관에 저자가 이전에 편집인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전작 논문까지 철회할

수도 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편집인은 해당 저자의 전작 논문의 타당성이 불명확하다는 우려 표명의 게재를 고

려해야 한다.

연구진실성은 부적절한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논문 철회에 이르기도 한다. 논문 철회

와 우려 표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COPE의 업무 흐름도(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를

참조하면 된다. 철회된 논문의 인용을 방지하는 지침은 이 권고안 IV.3.g.i 항에 정리되어 있다.

C. 저작권

학술지는 출판할 논문의 저작권 형태를 명확히 하고, 학술지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음성 또는 영상 자료, 연구

계획서, 원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내용물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학술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학술

지는 저자에게 저작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일부 학술지는 출판권(publication license)의 양도를 요구하기도 한

다. 논문의 저작권 상태는 학술지에 따라 다르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의 일부로 작성한 논문과 같은 일부 저작물

은 저작권 설정이 불가하다. 편집인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협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다. 

D. 중복출판(Overlapping Publications)

1. 이중투고(Duplicate Submission)

저자는 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 언어든, 다른 언어든 같은 원고를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의

근거는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된 원고를 출판할 권리를 두고 학술지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고,

학술지들이 이중으로 투고된 줄 모르고 동일한 원고에 대해 불필요하게 심사, 편집 및 게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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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s)

이중게재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는 논문을 전작에 대한 명백하고 가시적인 언급이 없이 출

판한 경우이다.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그 논문을 다시 출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없는 한(예를 들어,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과학사에 남을 획기적인 연구), 학술지 독자는 그들이 읽는 논문이 원저라고 믿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저작권법, 윤리적 규범, 정보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등에 입각한 것이다. 특히 연구논문의 이중게재가 문

제가 되는데, 하나의 연구 업적이 부당하게 중복 인정되거나 결과의 중요성이 부적절하게 부각되어 학술적 근거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투고하는 원고가 이미 출판된 논문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

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저자는 투고 편지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편집인이 이 같

은 원고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IV.B 항 참조).

이 권고안은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학술 대회에서 게시된 초록이나 포스터와 같은 예비 보고(preliminary

report)를 완성시켜 보고하는 논문은 이중게재로 보지 않는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지만 아직 최종본으로 게

재되지 않은 논문, 또는 학술대회 자료집이나 유사한 형태로 게재를 고려 중인 논문 등도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

다. 학술 대회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된 경우도 이중게재로 보지 않지만, 추가적인 자료가 포함된 도표나 그

림이 풍부한 보도인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외부로 전파

되는 것이 학술지 편집인이 그들의 연구 결과물의 출판에서 우선 순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

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의 예외는 공중 보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사전에 편집인과 토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나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 등에 포함된 정보를 대중매체, 정부

기관 또는 제조업체와 공유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술지의 정책에 위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 공개는 새로운 중

요한 치료법이 개발되었거나, 대중에게 시급히 알려야 할 중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또는 약물, 백신, 기타 생물학적

제품, 의료기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

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공개는 인쇄물이든 온라인 판이든 논문 출판에 저해가 되지 않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편집

인과 상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ICMJE는 임상시험 등록소(clinical trial registry)에 게시된 임상시험 결과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를 게시한 등록

소가 ICMJE가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임상시험이 최초로 등록된 기관이고, 간략한 형태의 초록이나 도표로 게시

되어 있으면 이를 사전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경우 ICMJE는 저자에게 게시된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정식으

로 전문가 심사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논문이 게재될 때에는 충분한 참고문헌 인용과 함께 임상시험 결과가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을 권장한다. 

여러 학술지의 편집인이 한 논문을 동시에 합동으로 게재하는 것이 공중 보건을 위해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

는 동시 발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동시에 게재된 모든 출판물을 별도로 색인하므

로 편집인은 동시 출판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저자가 사전고지 없이 이중게재를 시도한다면 투고된 원고는 최소한 즉각적으로 반려될 것이다. 편집인이 이중게

재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미 출판되었다면 해당 논문은 저자의 해명이나 동의와 상관 없이 철회될 수

있다.

COPE의 업무 흐름도(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는 중복출판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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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용되는 이차출판

이미 다른 학술지나 온라인 판에 게재된 출판물의 이차출판은 정부 기관과 전문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지침서(동

일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를 포함하여)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전파하려 할 때 정당화될 수 있

고, 어떤 면에서는 유익할 수도 있다. 특정한 이유로 이차출판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

다.

1) 저자는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출

판과 관련이 있는 학술지 편집인은 원전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원전 출판의 우선권은 편집인들과 저자 간에 출판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존중되어야 한다.

3) 이차출판은 원전 논문과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약본(abbreviated version)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4) 이차출판 된 논문은 원전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5) 이차출판 된 논문은 독자, 전문가 심사자 및 여러 문헌관리 주체에게 해당 논문이 다른 곳에서 전부 또는 일부

출판되었음을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주 등에“이 논문은 처음 게재된 논문[논문 제목, 서지사항]의 연구

에 기초하고 있다”와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이차출판 된 논문에는 원전 논문이 인용되어야 한다.

6) 이차출판 된 논문의 제목에 원전 논문의 이차출판(원본 또는 요약본의 재출판, 또는 번역본의 출판)이라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번역본을 이차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원전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MEDLINE에 색인되어 있으면 번역본을 다시 인용하거나 색인하지 않는다.

같은 학술지가 한 논문을 동시에 여러 언어로 출판했을 때 MEDLINE은 다음과 같이 여러 언어본이 있음을 밝힌

다. “Angelo M. Journal networking in nursing: a challenge to be shared. Rev Esc Enferm USP. 2011 Dec

45[6]:1281-2,1279-80,1283-4. Article in English, Portuguese, and Spanish. No abstract available. PMID

22241182”

4. 동일 자료에 기반한 원고

만약 서로 다른 저자 또는 같은 저자가 공공 자료(public database) 또는 같은 자료를 이용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나 중재분석과 같이 동일한 자료를 분석한 원고를 투고한 경우, 분석 방법이나 결론 또는 분석 방법과 결론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은 독립된 원고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자료 해석과 결론이 유사하면 편집인은 먼저 투고된 원

고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편집인은 이런 방식으로 중복되는 하나 이상의 원

고를 게재할 수도 있다. 다른 방식의 분석 방법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모두 동일한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데이터 세트에 근거한 원고들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데이터 세트로 이미 출판된 논문을 적

절히 인용함으로써 별개의 논문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도록 서로를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자료의 이차 분석에는 원전 출판(primary publication)을 인용하고, 그것이 이차 분석과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원전 출판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임상시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간혹 대규모 임상시험의 경

우 동일한 시험대상 표본을 사용하면서도 연구설계 시에 여러 가지 세부연구목표를 개별적으로 출판할 목적으로 기

획되기도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결과 지표가 등록된 연구계획에 정의된 것이라면 저자는 등록된 한 가지 임상시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저자가 몇 가지 세부연구를 ClinicalTrials.gov 같은 등록기관에 별도로 등록한 경우에는 각

각의 연구에 고유한 임상시험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이며, 어떤 실험 모델이

사용되더라도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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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독자통신(Correspondence)

의학학술지는 독자들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논평, 질의, 비평 등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독자통신란이나 온라

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독자통신란이나 온라인 포럼 등에서 논의가 된 논문의 저자는

같은 방법으로 비평 받은 바에 대해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편집인은 해당 저자에게 비평에 대한 회신을 요청해

야 한다. 비평을 제기한 저자에게는 해당 논문과 관련한 경쟁관계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해야 한다.

독자통신은 원고 길이, 문법 교정, 서술 방식 등에 대한 편집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편집인은 온라인

교신란과 같은 방법으로 편집되지 않은 독자통신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평은 추후에 페이

지 번호가 부여되는 인쇄본 또는 온라인 판에 게재되지 않는 한 MEDLINE에 색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술지는 투

고된 독자통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러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편집인은 무례하거나, 부정

확하고, 중상적인 논평을 걸러내기 위한 노력을 항상 기울여야 한다.

편집인은 부적절하고, 흥미롭지 못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논평은 거절할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의 개

진을 허용하고 건전한 논쟁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독자통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F. 별호(Supplements), 주제별 간행물(Theme issues), 특별 연재물(Special Series)

별호는 서로 관련이 있는 쟁점(issue)이나 주제(topic)를 다룬 논문을 묶어 발행하는 것으로 학술지와 별개로 독립

적인 간행물로 발간하기도 하고, 정규 학술지의 일부로 발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출판 비용은 발행인이 아닌 다

른 후원처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 별호는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제와 선택과 관점 등에서 내용의 비뚤

림(bias)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편집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의 채택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외부 편집인이나 재정

지원자가 있는 주제별 간행물과 특별 연재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학술지 편집인은 저자와 전문가 심사자의 선정, 별호 내용의 결정을 포함하는 별호 발간에 대한 방침과 발간 실

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재정지원을 한 기관이나 단체가 편집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학술지 편집인은 별호 발간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외부 편집인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그들의 업무에 대해 책

임을 진다.

3. 학술지 편집인은 별호 원고에 대해 외부에 심사 의뢰를 할 수 있고, 외부 심사에 관계 없이 원고를 반려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별호 원고의 심사 전에 저자와 외부 편집인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4. 별호의 주제를 발의한 주체, 별호 출판의 재정지원자 및 별호에서 다루고 있는 재정지원자의 제품 등을 서문

(introductory material)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별호의 광고는 정규 학술지와 같은 방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편집인은 독자가 별호의 페이지를 정규 학술지의 페이지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야 한다. 

7. 학술지 편집인과 별호 편집인은 별호의 재정지원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지원이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8. 별호에서 이차출판 되는 논문은 원전 논문을 인용함으로써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9. 이 권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저자됨과 이해관계의 고지와 관련한 원칙이 별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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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온라인 출판(Electronic Publishing)

대부분의 의학학술지는 현재 인쇄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출판되며, 일부는 온라인 판으로만 출판되기도

한다. 인쇄본이든 온라인 출판이든 적용되는 원칙은 동일하며, 이 권고안은 양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온라

인 출판은 판본의 갱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음에 기술하는 것과 같은 링크 안정성과 서버에 저장된 내용물의 보관

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수정과 판본 관리에 대해서는 이 권고안 III.A항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온라인 출판은 다른 웹사이트와 링크가 가능해서 학술지 외부의 자료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학술지

편집인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다른 웹사이트에 링크된 것이 해당 사이트를 보증하는 것처

럼 인식되기 때문에 학술지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링크를 설정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술지가 다

른 웹사이트에 링크를 설정할 때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 광고, 제품, 기타 대상에 대해 보증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웹사이트의 유용성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학술지 웹사이트, 독립적인 기록보관소 또는 기타 안전한 저장소에 게재 논문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역사

의 기록을 위해 필수적이다. 비록 개별 논문이 학술지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기간이 짧더라도 언제든 해당 논문을 내

려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학술지 웹사이트에서 한 논문을 전체로 삭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기록보관

소는 무료로 개방하든지 기록보관소 회원들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다중으로 기록보관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

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인 사유로 삭제된 논문이 있는 URL은 삭제의 구체적인 사유를 게시해야 하고, 학술

지의 내부 기록보관소에는 해당 논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학술지의 모든 내용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학술지 발행인의 의무이며, 학술지가 폐간됐을 때는 그 내용

물의 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모든 학술지 파일을 확실하게 이관시켜야 한다.

학술지 웹사이트는 학술지 사무국, 편집위원 명단, 투고규정과 같은 비논문 웹페이지(nonarticle webpage)에 마

지막으로 갱신된 일자를 게시해야 한다.

H. 광고

대부분의 의학학술지들은 광고를 게재하여 수입을 창출한다. 그러나 학술지가 광고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광

고가 편집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학술지는 광고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백한 명문규정을 인쇄본과 전자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광고가 동일한

제품을 포함하는 기사(editorial content)와 나란히 위치해서는 안 되며, 광고는 일반 기사와 쉽게 감별되어야 한다.

편집인은 인쇄본과 온라인 판의 광고 게재를 승인하고 광고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져

야 한다.

학술지는 건강을 침해한다고 증명된 제품의 광고를 게재하면 안 된다. 편집인은 각 나라마다 시행하고 있는 광고

에 관한 기존의 산업적 기준을 지키거나 학술지 자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

면 정부 기관이나 특정 조직의 이해로 인하여 안내 광고(classified ad)나 기타 간이 광고(non-display advertising)

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학술지 광고에 대한 모든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I. 학술지와 대중매체

학술지와 대중매체 간의 상호작용은 우선권을 다투는데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반 대중은 모든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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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에 합리적인 흥미를 가지며, 적당한 시간 내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고 편집인은 이를 촉진시킬 의무

가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심사와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중매체가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 부정확하고 성급한 결론

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진료에 임하는 임상 의사는 연구의 결론만 가지고 환자에게 조언 하기에 앞서 연구

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학술지와 대중매체 간의 공개 우선권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국가와 일부 학술지는 보도유예 조치(embargo

system)를 도입하여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개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보도

유예 조치는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자들보다 먼저 기사를 송출해야 하는 부

담을 줄여 주기 때문에 대부분 기자들이 환영하는 공평한 경쟁의 기회(level playing field)를 만들어 준다. 일반에

의학 정보를 공개하는 시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도 경제적인 혼란을 막는데 긴요할 수 있다. 일부 논문들은 금

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ICMJE는 보도유예 조치가 학술지의 이해에 치중하고

과학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제도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믿는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인쇄본과 온라인 판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편집인들은 대중매체와의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편집인은 연구자가 생산한 의학 정보를 전문가심사 학술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질서 있게 전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또는 게재 대기 중에 있는 원고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저자의 합의와 학술지가 출판될 때

까지 연구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대중매체의 협조를 얻어 내고, 이와 동시에 학술지는 보도 자료(press

release)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매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보도유예 조치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즉, 법적인 강제나 공권력은 전

혀 개입되지 않는다. 언론매체나 생의학학술지 상당수가 보도유예 조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보도유예 조치는

바로 와해될 것이다.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시급한 공중보건 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학

술지에 완전한 논문으로 게재되기 전에 긴급히 보도해야 하는 의학 연구란 실제로 거의 없다. 만약 이러한 예외

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공중보건에 책임 있는 적합한 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임상 의사와 대중매체에 전파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안에 관련된 원고가 특정 학술지에 투고된 상태라면 저자와

관계기관은 해당 학술지 편집인과 상의한 다음 대중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이 즉각적인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판 전 공개를 금하는 방침을 유보하고 예외로 취급한다.

•출판 전 공개를 제한하는 정책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논문 초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III.D.2 항, 이

중 게재 참조).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은 기자들과 논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지만,

대화 도중 더 상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이와 같은 상세한 정보의 제공이 학술지 편집인이 저자

의 연구 성과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논문 출판이 임박한 경우, 편집인과 편집사무국은 대중 매체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보도자료를 제공하

고, 질문에 답하며, 학술지를 미리 나누어 주고, 기자에게 적당한 전문가를 소개하는 등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조의 제공은 대중매체가 보도 시기를 학술지의 발행 시기에 맞추는데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J. 임상시험 등록

ICMJE의 임상시험 등록 정책은 ICMJE 웹사이트에 게시된 일련의 사설(www.icmje.org/update.html)과 자주

묻는 질문(www.icmje.org/faq_clinical.html)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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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하면, ICMJE는 임상시험이 논문 게재를 전제로 할 때에는 임상시험에 환자를 참여시키기 전에, 또는

참여시키기 시작할 때 공공 임상시험 등록소에 임상시험을 등록할 것을 권장한다. ICMJE 웹사이트에 자신의 학술지

를 ICMJE 지침을 준수하는 학술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학술지 편집인은 이러한 임상시험 등록에 관한

ICMJE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ICMJE는 대상자를 전향적으로 중재군(intervention)과 동시비교군(concurrent comparison) 또는 대조군

(control)으로 배정하고 의학적 중재(health-related intervention)를 시행하고 그로 인한 건강관련 결과와 인과관

계를 연구하는 것을 임상시험(clinical trial)이라고 정의한다. 의학적 중재에는 생의학 또는 건강관련 결과를 개선시

키는데 사용되는 방법들, 즉 약제, 외과 수술, 의료용 기구, 행동치료, 영양요법, 삶의 질 개선, 개호(process-of-

care) 등이 포함된다. 건강관련 결과란 환자와 시험 참가자에서 약물동태학적 지표나 부작용 같은 생의학 또는 건강

과 관련한 지표를 말한다. ICMJE는 환자 등록시점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첫 환자의 동의서를 받은 때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ICMJE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ICTRP) (www.who.int/ictrp/network/

primary/en/index.html) 또는 WHO ICTRP에 자료를 제공하는 ClinicalTrials.gov를 기본적인 등록소로 인정한

다. 이들은 등록소로서 여러 가지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향적 임

상시험을 계획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비영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등록된 자료의 신뢰성

을 담보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등록소로 인정받으려면 최초 환자 등록 시에

http://prsinfo.clinicaltrials.gov/trainTrainer/WHO-ICMJE-ClinTrialsgov-Cross-Ref.pdf 또는

www.who.int/ictrp/network/trds/en/index.html에 게시된 20개의 필수 임상시험 입력자료 항목을 갖추어야 한

다. ICMJE는 20개 입력 항목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임상시험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

한다. 비록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ICMJE는 저자들에게 연구 결과가 아직 전문가 심사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

며, 연구 결과가 게재될 때에는 완전한 학술지 서지사항과 함께 등록이 갱신될 수 있다는 고지문을 포함할 것을 권장

한다. 

임상시험 등록의 목적은 연구 성과의 선택적 게재와 선택적 보고를 방지하고, 연구 역량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

하며, 환자와 일반 대중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만한 임상시험이 계획되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주

고, 새로 제안된 연구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이 고려 중인 연구에 적합한 유사 연구와 자료의 관점에서 해

당 연구의 승인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원고 제출 시에 임상시험을 등록하는 경우와 같은 후향적

등록은 이런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와 같은 다른 형태의 연구에도 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ICMJE는 임상시험이 아닌 연구의 등록도 권장한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아닌 연구에서는 노출

(exposure) 또는 중재(intervention)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ICMJE는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모태가 되는 일차 임상시험(primary clinical trial)의 이차적인 자료 분석은 독립된 임상시험으로 등록되면 안 되

고 일차 임상시험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ICMJE는 임상시험 등록소에 임상시험 결과를 게시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III.D.2 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ICMJE는 임상시험 결과를 게시한 등록소가 ICMJE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임상시험이 최초로 등록된

기관이고, 500 단어 이하의 구조화된 초록(structured abstract) 또는 도표로 게시되어 있으면 이를 사전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게시된 임상시험 결과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일차 등록소가 아닌 다른 등록소에

게시된 경우에는 사전 출판으로 간주할 수 있다.

ICMJE는 학술지가 논문을 출판할 때 임상시험 등록번호를 초록의 말미에 기술할 것을 권장하며, 등록번호가 있

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는 임상시험이나 원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임상시험의 두문자(頭文字)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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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사용할 때 등록번호를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IV. 원고 준비와 투고

A. 의학학술지에 투고하기 위한 원고의 준비

1. 일반 원칙

원저 연구논문의 본문은 대체로 서론(Introduction),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고찰(Discussion)이

라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를 소위“IMRAD”구조라고 하며, 임의로 만든 출판 형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 과정

을 반영하여 구성된 것이다. 논문 내용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각각의 장 내에서 부제목으로 다시 구분

할 필요가 흔히 발생한다. 중재분석과 같이 형태가 다른 논문은 이와 다른 형태의 구성 형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증

례보고, 종설, 사설 등은 덜 구조화되거나 비구조화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온라인 출판의 형태에서는 세부적인 부

분 또는 하나의 장 전체를 추가할 수 있고, 정보를 누적해 나아갈 수 있으며, 여러 논문의 교차연결이나 추출도 가능

하게 하는 등, 온라인 판만이 갖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판에서만 볼 수 있는 보충 자료도 심사를 위해 일차 원고의 투

고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2. 특정한 연구 형태를 위한 보고서 양식 지침(Reporting Guidelines)

보고서 양식 지침은 여러 가지 연구 형태(study design)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무작위 임상시험을 위한

CONSORT(http://www.consort-statement.org),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를 위한 STROBE

(http://strobe-statement.org/), 중재분석(meta-analysis)을 위한 PRISMA(http://prisma-statement.org), 진

단법의 정확성(diagnostic accuracy)을 위한 STARD (http://www.stard-statement.org) 등이다. 이러한 보고서

양식 지침은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편집인, 전문가 심사자, 독자 및 다른 연구자들이 해당 연

구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술지 편집인은 저자들에게 이러한 보고 지침을 따를 것을 요청해야 한다. 종

설을 투고하는 저자는 문헌을 수집, 선택하고, 자료를 추출하고, 결과를 도출한 방법을 기술해야 하며, 이는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필수적이다. 여러 가지 보고서 양식 지침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는 EQUATOR Network

(http://www.equator-network.org/home)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Research Reporting Guidelines and

Initiatives (http://nlm.nih.gov/services/research_report_guide.html)이다.

3. 원고의 구성 (Manuscript Sections) 

다음은 모든 형태의 연구 계획과 원고 형식에서 각 장에서 기술되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들이다.

a. 표지(Title page)

논문과 저자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원고 표지에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논문 제목, 저자 정보, 면책 선언, 연구

지원자 정보, 글자수 등이 포함되며, 가끔 표와 그림의 개수를 기술하기도 한다.

논문 제목. 제목은 전체 논문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초록과 함께 논문 검색에 용이하도록 특징적이고 고유

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일부 학술지는 특정 형태의 연구의 경우 제목에 해당 연구 형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서 양식 지침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특히 무작위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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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석에서 중요하다. 일부 학술지는 글자와 공배를 합해 40자 이내의 축약 제목을 원고의 표지에 기술하거나 온라

인 상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입력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한다. 온라인 투고 시스템은 제목의 글자수를 제한하기도 한

다.

저자 정보.각 저자의 최종 학력과 연구가 수행된 기관과 부서명이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술지는

저자의 최종 학력은 기술하지 않기도 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은 저자 주소와 전자메일을 포함한 전체 연

락처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지만 원고 표지에는 책임저자의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번호 및 전자메일 등을 기술한다.

면책 선언 (Disclaimers). 예를 들어 투고된 원고에 표현된 입장이 저자의 주장이거나 연구가 수행된 기관 또는 연

구비 지원자(funder)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등이다.

연구 지원 정보 (Source of Support). 연구비(grant), 실험 설비, 약제, 기타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글자수. 초록, 감사의 글, 표, 그림 설명문,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의 글자수는 편집인과 전문가 심사자에게

해당 논문에 담긴 정보가 논문의 길이에 합당하는지, 원고가 학술지의 형식과 글자수 제한에 적당한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본문의 글자수와 별도로 초록의 글자수도 같은 이유로 유용하다.

표와 그림의 개수. 일부 학술지는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기 전에 제출하는 표와 그림의 숫자를 기술할 것을 요구한

다. 이는 편집국 직원과 전문가 심사자들이 모든 그림과 표가 실제로 원고에 포함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표와 그림은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림과 표에 제시된 정보가 원고의 길이에 합당한지, 전체 원고가 학술

지의 글자수 제한에 적당한지를 판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해관계. 각각의 저자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정보는 원고의 한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 학술지들은 관련 정보를

제출 받고 이를 어디에 게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ICMJE는 ICMJE 회원 학술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이해관계 고지문 양식(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을 개발하였으며, 다른 학술지들

에게도 이 양식을 채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양식을 이용하면서도 편집인들은 편집과 관련한 결정을 하기 전에

각 저자들로부터 이해관계 관련 양식을 수집하는 작업을 줄이고, 전문가 심사자와 독자들이 각 저자들의 양식을 읽

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원고 표지에 이해관계와 관련한 기술을 할 것을 요구한다.

b. 초록(Abstract)

원저, 체계적 문헌고찰, 중재분석 등은 구조화된 초록이 요구된다. 초록에는 연구의 배경, 목적, 기본적인 방법(연

구 대상의 선정, 연구설계, 결과 측정 방법, 분석 도구), 주요 결과(가능하면 구체적인 효과의 크기, 통계학적 및 임상

적 의의 포함) 및 주요 결론 등이 포함된다. 새롭고 중요한 연구 성과와 소견을 강조하고, 중요한 제한점을 기술하되

결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임상시험의 초록은 CONSORT 그룹이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http://www.consort-statement.org/resources/downloads/extensions/consort-extension-for-abstracts-

2008pdf/). 연구비 출처는 초록의 말미에 본문과 분리해서 기술하여 눈에 잘 띄게 하고 MEDLINE 검색에 색인되도

록 해야 한다. 

초록은 거의 대부분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색인되는 유일하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초록만 읽는 독자들도 많은

만큼 저자는 초록이 논문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초록

이 본문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와 편집인은 심사와 수정 과정에서 초록과 본문 간에 내용

이 서로 일치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조화된 초록 형식은 학술지에 따라 다르고, 일부 학술지는 하나 이상의

형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저자는 투고하는 학술지의 양식을 따라서 충실하게 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ICMJE는 초록의 말미에 임상시험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등록번호가 있으면 저자는 최초 보고할 때

등록번호를 명기하고,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인용하거나 다른 논문에서 인용될 때 임상시험 제목의 두문자(頭文字)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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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c. 서론(Introduction)

연구의 배경(논문에서 제기하는 학술적인 문제의 성격과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정한 연구 목적이나 연구 목표, 또

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기술한다. 서론에는 꼭 필요한 참고문헌만 인용하고, 연구에서 나

온 결과 또는 결론은 기술하지 않는다.

d. 방법(Methods)

‘방법’을 기술하는 원칙은 연구에서 사용된 특정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과정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

다. ‘방법’에는 연구계획 단계나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시점에서의 정보를 기술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모든

정보는‘결과’에 기술한다.

i. 연구 대상의 선택과 서술

관찰이나 실험 대상(대조군을 포함한 환자 또는 건강한 개체)의 선택 또는 배제기준을 포함한 선정방법과 대상군

의 특성을 명확히 기술한다. 실험설계 단계에선 나이, 성별, 종족 등의 변수가 적절한 지가 항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대표성을 가진 대상이 연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소한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적절

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연구 대상이 한 가지 성별만으로 구성된 경우처럼 배타적으로 구성된

경우, 예를 들어 전립선암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자들은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민족 또는 종족을 구분한 방법을 정의하고 그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ii. 기술 정보(Technical Information)

연구의 주요 목적과 이차 목적을 특정한다. 이들은 대개 일차 및 이차 결과로 확인된다. 다른 연구자들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 기자재(제조사 및 주소를 괄호 안에 제시) 및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통계검정 방법을 포함

하여 기존에 확립된 방법에 대해선 참고문헌을 제시한다. 통계검정 방법은 이전에 발표된 방법이라도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새롭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방법인 경우 그 방법을 사

용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한점을 고찰한다. 사용된 약제와 화학물질은 일반명(generic name), 용량, 투여방법을 포함

하여 정확하게 기술한다. 적절한 생물학명과 유전체명을 사용한다.

iii. 통계

연구 내용을 이해할 만한 독자가 연구 데이터를 접했을 때 연구의 적절성을 판별하고 논문에 나타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검정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연구 소견을 정량화하고, 측정 오차 또는 불

확실성의 정도(예를 들면 신뢰구간 등)를 표시하는 지표를 같이 제시한다. 연구결과의 효과와 추정치의 정밀성과 관

련한 중요한 정보는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통계학적 가설검정만을 위한 P 값에만 의존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연

구계획과 통계검정에 대한 참고문헌은 가능하면 표준적인 방법인 것이어야 한다. 통계용어, 약어, 기호를 설명하고,

통계검정에 사용한 프로그램명과 판본을 기술한다. 

e. 결과(Results)

연구 결과는 본문, 표, 그림에 중요한 주요 결과를 먼저 기술한 다음,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표나 그림의

내용을 전부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말고, 중요한 관찰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방법’에서 서술한 모든

일차 및 이차 결과를 기술한다. 보충 자료나 상세한 기술 정보는 부록(appendix)에 기술하거나, 학술지 온라인 상에

만 게재함으로써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측정한 자료는 백분율처럼 절대치로부터 도출된 값(derivative)뿐만 아니라 절대치를 같이 제시하고, 필요하면 측

정치에 대한 통계검정 결과를 기술한다. 표와 그림은 논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항목(entry)이 많은 경우에는 표 대신 그래프로 작성하고, 같은 자료를 표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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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복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무작위(random)”, “정상(normal)”, “유의한(significant)”, “상관성(correlations)”,

“표본(sample)”등과 같은 전문 통계용어를 비전문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나이와 성별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계층 별로 자료가 축적되어 여러 연구 간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변수 별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변수 별로 층화시켜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

다.

f. 고찰(Discussion)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가장 유용한 근거에 입각하여 강조한다. ‘서론’이나

‘결과’같은 원고의 다른 부분에 기술한 상세한 자료나 기타 정보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실험연구의 경우 주

요 관찰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고찰을 시작한 다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거나 가능한 기전을 탐구하고, 다른

적절한 연구 결과와 비교, 대조해 보고, 연구의 제한점을 서술하고, 향후 연구와 임상 적용의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

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

결론을 연구 목표와 연관시키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기초로 서술하지 말아야 하고,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결론

은 피한다. 특히 임상적 의의와 통계학적 의의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연구 내용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분

석을 다루고 있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또는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등의 서술은 피해야 한다. 선취권을 주장하는 문

장을 피하고, 완료되지 않은 연구를 암시하는 듯한 서술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근거가 있으면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을

주장하되 가설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g. 참고문헌(References)

i. 일반적인 고려사항

저자들은 가능한 한 원저 연구의 출처가 되는 참고문헌을 제시해야 한다. 종설(review articles)에 인용된 참고문

헌은 독자에게 다수의 문헌을 안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종설이 항상 원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해당 주제에 대하여 너무 많은 문헌을 열거하면 인쇄본의 공간을 과다하게 차지하게 된다. 핵

심이 되는 최소한의 문헌으로도 방대한 양의 문헌만큼 참고문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필요한 참고문헌이 있

으면 출판된 논문의 온라인 판본에 추가할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 효과적으로 문헌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으로 학회 초록은 피한다. 필요하다면 초록 내용은 본문 내에서 괄호 안에 기술하고, 각주에 기술하지 않

도록 한다. 게재가 승인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인쇄 중(in press)”또는“近刊

(forthcoming)”으로 기술한다. 이 경우 저자는 게재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문헌을 인용하는데 대한 서면동

의를 받아야 한다. 투고하였으나 아직 게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원고를 인용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얻어 본문에

“미발표 자료(unpublished observations)”로 기술한다. 

아주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면 공개된 출처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개인통신(personal communication)”으로

인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이름과 제공일자를 본문에 괄호 안에 적고 인용한다.

논문으로 작성된 자료인 경우는 저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의 정확성 또는 정보원의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학술지는 아니지만 일부 학술지는 인용된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가 점검하기도 한다. 가끔 출판된

논문에서 참고문헌 서지사항의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저자는 학술지의 인쇄본이

나 전자방식의 논문검색을 통해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저자는 취소된 논문이 인용되

지 않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문맥 속에서 언급하는 것 외에는 취소된 논문은 정식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

MEDLINE에 색인되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철회에 대하여 ICMJE는 PubMed가 취소된 논문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MEDLINE에서 취소된 논문은 PubMed에서“Retracted publication [pt]”로 찾을

수 있는데 (www.ncbi.nlm.nih.gov/pubmed?term=retracted+publication+[pt]) 각괄호 안의“pt”는 출판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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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PubMed의 취소된 출판물 명단으로 이동시켜 준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처음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본문, 표 및 그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은 괄호 안에 아

라비아 숫자로 기술한다.

표와 그림에서만 인용된 참고문헌은 특정한 표 또는 그림이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인용된

문헌의 학술지명은 MEDLINE에서 사용하는 학술지명 형식(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

journals)에 따라 학술지 약어명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본문 내 참고문헌의 인용방식은 학술지에 따라 괄호 안에 전

자참고문헌(electronic reference)을 기술하기도 하고, 본문 뒤에 참고문헌 번호를 기술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자들

은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ii. 형식 (Style and format)

참고문헌의 기재양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Sample References (http://www.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html)를 따르

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Citing Medicine 2판(http://www.ncbi.nlm.nih.gov/books/NBK7256)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새로 개발되는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현재 인쇄물뿐만 아니라 시청

각 매체, CD-ROM, DVD, 디스크, 인터넷 등이 포함된다.

h. 표(Table)

표는 본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발췌하여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필요한 정보를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타

내기도 하며, 본문보다 표에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본문의 길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표는 특정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학술지 투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편집기에

표 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표에 번호를 붙이고 각각

에 제목을 붙인다. 표의 제목은 짧게 작성하되 제목만 보고도 본문을 참조할 필요 없이 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제출된 모든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행(column)마다 짧거나 약어로 된 표제(heading)를 만든다. 표제에서 제시하기 힘든 설명문은 표 밑에 각주를 만

들어 기술한다. 표에서 사용된 모든 비공식 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약어해설을 해야 하며, 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 부호를 사용하여 각주에 설명을 추가한다. 부호는 학술지에 따라 알파벳 또는 *, †, ‡, §같은 기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학술지 투고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평균의 표준편차와 표준오차와 같은 통계학적

오차를 기술한다.

다른 저자의 출판 또는 미출판 저작물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원전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인쇄본으로 출판하기에 용량이 너무 큰 보관 자료(backup data)를 담은 추가적인 표는 학술지의 온라인 판본으

로 출판하는 것이 적합하며, 기록보관소에 자료의 보관을 위탁하거나, 요청하는 독자에게 저자가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가용한 추가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이러한 추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전문가 심사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i. 그림(Illustrations, Figures)

원고에 포함된 그림의 디지털 영상은 인쇄본에 적합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논문 투고 시스템은 영

상의 질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원고가 투고되면 영상 자료를 검사한다. 인쇄물로 투고하는 경우 전문적

으로 작도 또는 촬영한 것이거나 사진 품질의 디지털 인쇄물이어야 한다. 

병리조직 표본이나 현미경 사진뿐만 아니라 X선 사진, 스캔, 기타 진단 영상 자료 등은 고해상도의 영상 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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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블로팅 사진은 많은 과학 논문에서 일차적인 증거로 이용되기 때문에 편집인들은 학술지 웹사이트에

블로팅 원본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학술지는 제출된 그림을 새로 그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술지는 원본 그대로 인쇄한다. 그림에 추가되는

글자, 숫자, 기호는 선명하고 일정해야 하며, 출판 과정에서 그림을 축소하더라도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 그림은 슬라이드 발표에 그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그 자체로 독해가 가능한 수

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문은 그림 자체와 구별되는 레전드(legend)에 속하는 부분이다.

현미경사진은 사진 안에 축척을 표시한다. 사진 안에 기호, 화살표, 또는 글자 등이 사용되었을 때는 식별이 쉽도

록 사진의 배경과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그림에 삽입된 축척을 설명하고, 사용된 조직염색법을 기술한다.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이전에 출판된 그림인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그림 사용에

대한 서면 허가를 받고 원전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용 허가는 공공문서를 제외한 저자나 발행인과 무관하게 요구

되는 부분이다. 

원고에서 그림의 제목과 설명문(레전드)은 본문과 별도의 페이지에 각 그림에 상응하는 번호를 기술하고, 그림에

서 특정 부위를 표시하기 위해 부호, 화살표, 숫자 또는 글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각각을 레전드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

다. 

j. 측정단위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의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meter, kilogram, liter) 또는 그의 십배수 단위로 기록한다. 

학술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 임상화학 측정치 또는 기

타 측정치의 단위는 학술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자는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단위에 대한 투고규정을 참조하

여야 하고, 필요하면 지역별 특정 단위체계와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이하 SI로 약함)의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기술한다.

그러나 아직 SI 단위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학술지들은 저자에게 SI 단위 이외의 단

위나 기타 다른 단위를 추가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약물농도는 SI 단위나 질량 단위로 기술하지만 다른 적

절한 단위가 필요할 때는 괄호 안에 단위를 병기해야 한다.

k. 약어와 부호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화되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혼동하기 쉽다. 논문 제목에는 약

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준 측정단위의 약자를 제외하고 약어는 처음에 나타날 때 먼저 약어의 철자를 풀어 쓰고, 괄

호 안에 약어를 기술해야 한다.

B. 투고

원고는 투고편지(cover letter)와 함께 또는 완전한 학술지 투고 형식에 맞추어 투고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

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복출판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연구의 논문 투고 또는 출판 여부에 관한 내용. 해당사

항이 있으면 새로 투고하는 논문 원고에 이들 문헌을 특정하여 인용하여야 하고, 문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편집인

이 판단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III.D.2 항 참조).

논문 원고에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거나 별도의 이해관계 고지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

을 야기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관계의 유무(II.B 항 참조).

저자됨과 관련한 내용. 공저자 모두에게 기여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투고편지에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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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모든 공저자가 원고를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점, 이 권고안의 앞 부분에서 서술

한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연구진실성을 담보하는 별도의 양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공저자들이

투고하는 원고의 연구진실성에 동의한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II.A 항 참조).

책임저자 연락처.원고 내에 저자의 연락처가 기술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수정 및 최종 승인을 위해 저자들과 연락

을 취할 수 있는 책임저자 정보가 필요하다.

투고편지 또는 양식은 특정 학술지에서 논문의 형식이나 형태와 같은 편집인에게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 만약 투고하는 원고가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전문가 심사자

의 심사평과 저자의 답변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편집인은 저자에게 이런 자료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심사과

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투명성과 정보의 공유를 제고할 수 있다.

많은 학술지들은 저자들이 학술지가 요구하는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투고 전 원고점검표

를 제공한다. 일부 학술지는 CONSORT와 같은 특정한 연구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 특정한 원고점검표를 요구하기

도 한다. 저자들은 학술지가 이러한 원고점검표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원고를 투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림을 포함하여 이미 출판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보고를 해야 하거나, 연구에 기여한 인

물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사용 허가를 얻어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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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

이 글은 DOAJ 공식선언문 “Principles of Best Practice and Transparency in Scholarly Publishing” 

(https://doaj.org/bestpractice)의 번역본이다.

번역: 정영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현정(한양대 구리병원)†‡, 이혜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검토: 서윤주(메드랑)‡, 윤철희(서울대학교)‡, 정미주(인포루미)‡, 조혜민(인포루미)‡, 허선(한림대학교)†‡

†DOAJ 한국 대사,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서 론

학술지나 발행인 관련 비영리기관인 영국 출판윤리위원회(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오픈

액세스 저널 디렉토리(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오픈액세스 학술 출판 협회(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OASPA),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는 회원 수 및 회원 심사의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회원 가입 선정 기준으로 “학술 출판의 투명

성 원칙과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을 COPE, DOAJ, OASPA가 회원 심사에 활용하고 WAME도 일부 선

별기준으로 활용한다. 각 기관마다 회원 가입 심사할 때 이 처리 기준 외 별도 항목을 활용한다. 이들 기관에 회

원 가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학술지나 발행인 목록은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18년 1월에 발간된 세 번째 판으로, 초판은 2013년 12월, 개정판은 2015년 6월에 OASPA가 만들

었다. 이 기준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배포할 수 있으며, 현 기준에 대한 의견 또한 언제든지 환영한다. 각 기

관에 대한 배경 설명은 이 글의 하단에 있다.

투명성 원칙

1. 학술지 누리집(homepage)

학술지 누리집 내용은 윤리적, 전문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독자 또는 저자가 다른 학술지나 발행

인으로 오인하도록 제작해서는 안 된다.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를 기술하고 주 독자층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

고, 저자의 기준, 중복 투고 와 중복 출판 금지 등 출판에서 고려할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pISSN, eISSN도 명확

하게 표기한다.

2. 학술지 표제

표제는 투고자와 독자가 다른 학술지와 혼동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차별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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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심사 과정

투고된 원고를 출판하기 전에 전문가심사를 거치는지 기술해야 한다. 전문가심사란 학술지 편집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원고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심사 방법을 학술지 누리

집에 기술해야 한다. 학술지 누리집에서 원고 게재 승인이나 매우 신속한 심사 진행 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

도록 한다.

4. 소유권과 운영

소유권과 운영 정보를 누리집에 표시해야 하며, 이때 발행인은 투고자나 편집인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

관이나 학술지 표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학술지가 다루는 범위에 맞는 주제 전문가로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이름과 소속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6. 편집위원회/연락처

모든 편집위원의 이름과 소속, 편집 사무국 주소 등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7. 저작권과 라이선스

투고규정에 저작권 정책을 명시해야 하고, 개별 논문마다 저작권자명을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라이선스 

정보도 누리집 투고규정에 기술하고, 라이선스 조항을 각 논문 HTML과 PDF 파일에 표시해야 한다. 크리에이티

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출판한다면 세부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밝혀야 한다. 최종 승인되었거나 출판된 논

문을 제3의 저장소(repository)에 기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8. 게재료

저자가 논문 투고에 앞서 출판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이나 투고 규정에서 밝혀야 한다. 저자가 경비

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9. 연구윤리 위반 행위 규명과 처리 절차

표절, 인용 부풀리기, 자료 위조/변조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한 논문의 출판을 식별하고 방지

하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위반행위를 장

려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 또는 편집 인이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알게 되면 COPE의 가이드라인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0. 출판윤리

학술지는 출판윤리 정책을 누리집에 밝혀야 한다. 출판윤리에서는 (1) 저자(authorship) 및 기여자(contributorship)의 

자격, (2) 항의 및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 (3)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 (4) 자료 공유 및 재생산에 관한 정책, (5) 연

구윤리 준수에 관한 정책, (6) 지적재산권 정책, (7) 출판 후의 논의 및 수정에 관한 정책 등을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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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기

발행 간기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2. 접근성

학술지의 구독방법과 구독료, 혹은 개별 논문당 열람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13. 자료 보존(archiving)

학술지 폐간 시에도 과거 발행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 백업 및 보존하는(예: CLOCKSS 또는 

PubMed Central 기탁) 계획을 밝혀야 한다.

14.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 또는 수익원(예: 저자 비용, 구독료, 광고, 별쇄본, 기관 혹은 단체 지원)을 누리집에서 밝혀야 

한다. 저자의 출판 경비 부담 또는 면제 여부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5. 광고

어떤 형태의 광고를 고려할지, 누가 광고를 수락할지, 논문 내용이나 독자의 이용 형태에 따라 광고를 연결할

지 아니면 무작위로 노출시킬지 등을 포함한 광고 정책을 밝혀야 한다. 광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편집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논문 내용과 무관하여야 한다.

16. 마케팅

원고 수집 등 모든 직접적 마케팅 활동은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과하지 않아야 한다. 발행인이나 학술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 독자 또는 저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

OASPA/DOAJ/COPE/WAME에 가입한 회원 단체(발행인이나 편집인)가 이러한 처리 기준 또는 기타 세부 요

구 사항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우선적으로 OASPA/DOAJ/COPE/WAME가 회원 단체와 함께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회원단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면 회원 자

격이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모든 회원 단체는 별도로 학술지에서 제기한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판은 DOAJ에서 2018년 1월 15일 출판 

둘째 판은 DOAJ에서 2015년 6월 출판

첫 판은 DOAJ에서 2014년 1월 10일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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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명]

영국출판윤리위원회(COPE, https://publicationethics.org/)

COPE는 출판윤리의 모든 측면, 특히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 사례를 처리하는 절차를 편집인과 발행인에게 제

공한다. 또한 회원들이 개별 사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COPE가 개별 사례를 조사하지는 않지

만 적절한 권위자(일반적으로 연구 기관 또는 고용주)가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편집인에게 권고한다. 모

든 COPE 회원은 처리 기준에 명시된 출판윤리에 관한 COPE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오픈액세스 저널 디렉토리(DOAJ, https://doaj.org)

DOAJ는 (1)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누리집 정보를 관리, 유지 및 개발하고, (2) 회원 목록 

내 각 항목이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3)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가시성, 유통, 검색 및 선호도를 증가시키

고, (4) 연구자, 도서관, 대학, 연구비 제공 기관, 기타 이해당사자가 DOAJ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5)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도서관 및 서지정보 제공자(aggregator) 서비스에 통합되는 것

을 편리하게 하며, (6) 발행인과 학술지가 전자 출판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7) 학술 교류와 

출판 시스템이 과학, 고등교육, 산업, 혁신, 사회 및 인류에 봉사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작업

을 통해 DOAJ는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것이다.

오픈액세스 학술발행협회(OASPA, https://oaspa.org/)

OASPA는 분야를 막론한 전 세계 오픈 액세스 발행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된 동업자 단체

이다. OASPA의 목표는 오픈액세스 출판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 도구 및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회원과 학술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발전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교환, 

표준 수립, 사업 모델 개선, 지지, 교육, 혁신 촉진을 추진한다.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AME, http://www.wame.org)

WAME는 (1) 편집인 간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고, (2) 편집 수준을 향상하고, (3) 교육, 자기 성찰, 자기 규제

를 통하여 의학학술지 편집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4) 의학 편집의 원칙 및 실무에 관련한 연구를 장려하고자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국제 비영리 단체이다. WAME는 의학학술지 편집인의 업무 처리에 유

용한 정책과 권고안을 개발하고, 회원 편집인을 위한 교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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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CMJE와 많은 학술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강화되면서 일부 학술지

에서는 이미 관련 내용을 투고규정에 포함 또는 개정하고 있다. 출판윤리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

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각 회원 학술지 편집인께 출판물에 불필요한 환

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투고규정의 개정을 포함한 윤리적, 제

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  

환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

는 안 된다. 출판물에 환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 출판할 수 없다. 불필요한 환자의 세부개인정보는 가능한 생략한다. 단, 과학정보

로서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때 환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뿐만 아니

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은 대상자 동의서 취득을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반드시 학술

지 투고규정에 포함시키고, 게재 논문에도 정보에 입각한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서면 

동의 취득을 표시해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은 개별적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서면 동의서를 보

관하거나 혹은 보관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식별이 우려되는 경우 저자가 서면 동의서를 보관

하도록 하고, 대신 동의서를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논문에 표

시하도록 한다. 한편, 환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과정에서 편집인은 원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학술지는 사례발표를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대상자(환자) 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대상자 동의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논문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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